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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개요

  1. 대상 사업

□ 19개 부처의 179개 국가연구개발사업

  ○ 계속사업 : 155개 사업

    - 2000년도 사전조정 대상사업 : 143개

    - 기금연구개발사업(원자력 및 정보화촉진기금) : 10개

    -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사업 : 2개

  ○ 2001년도 신규사업 : 24개 사업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등

□ 부처별 예산요구액

  ○ 사전조정 대상사업의 2001년도 예산요구액은 2000년(2조 6,819억원) 대비 

56.3% 증가한 4조 1,931억원 규모

  ○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이 전체  예산요구액의 

67.9%를 차지 

과학기술부

27.0%(11, 311)

산업자원부

21.0%(8,808)
국무조정실

10.3%(4,300)

정보통신부

9.6%(4,006)

교육부

8.7%(3,645)

환경부
4.4%(1,842)

중소기업청

3.8%(1,585)

건설교통부

3.4%(1,436) 농진청

3.4%(1,409)

보건복지부

3.0%(1,261) 기타

5.6%(1,080)

<단위 : 억원>

총 41,931억원



2. 심의 기준 및 방법

□ 심의 기준

○ 사업의 타당성 -사업내용 및 정부지원의 타당성

-논문, 특허, 기술이전, 수출증대, 수입대체 등 사업의 

성과

-고용증대, 산업기반조성, 관련기술분야에의 기여도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사업의 중복여부 -사업목표 및 내용의 중복여부

○ 예산의 적정성 -사업내용 대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 ’99년 평가결과
-’9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및 개선실적

 ○ 심의기준에 따른 세부심의항목 및 가중치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연구회소속 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 등에 대한 심의는 연구회의 기관평가

결과를 활용

□ 심의 방법

 ○ 총 179개 연구개발사업을 사업특성과 목적을 고려하여 4대 사업, 12개 

분야로 분류하여 심의

 ○ 사업별 2001년도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심의기준에 따른 정성적 내용의 

심의의견서 작성

   - 사업간 연계 통합 등 각 사업별 개선방향 제시

 ○ 심의항목별 정성적 심의의견을 토대로 정량적 심의

    - 12개 분야별로 A˜E의 5등급으로 강제배분하여 우선순위 설정



3. 심의 절차

○ 추진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구성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의 전 

과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사전조정 추진계획」확정(4. 12, 국과위 운영위원회)

 ○ 대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방법 및 절차 등을 확정하여 관계부처에 

심의위원 추천 및 관련자료 제출 요청

□ 심의위원회 구성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

   - 다양한 사업의 전문적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 수를 확대(’99년 : 33명 → 

2000년 : 76명)

□ 심의위원회 운영

 ○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단계 심층 심의 

   - 준비회의(5. 26) :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사전조정 전반에 대한 설명

   - 사업설명회(6. 8˜9) : 부처별 사업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1차 심의회(6. 15˜16) : 사업별 심층검토

   - 2차 심의회(6. 21˜23) : 심의의견서 작성 및 우선순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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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수학술단체지원(교육부)

7) 원자력기초연구사업(교육부)  

8) 창의적연구진흥사업(과기부)

    3. 공공기술연구개발사업

1) 고속철도연구개발(건교부)

2) 건설교통기술혁신사업(건교부)

3) 경량전철기술개발(건교부)

4) 도시철도표준화연구개발(건교부)

5) 물류분야연구(건교부)

6) 첨단도로교통체계연구개발(건교부)

7)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신공간창조(건교부)

8)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수자원확보(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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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주기술개발사업(과기부)



12) 민군겸용기술사업 : 국방과학연구소(국방부)

13) 대체에너지기술개발 : 에너지기술개발(산자부)

14) 에너지절약기술개발 : 에너지기술개발(산자부)

15) 자원기술개발 : 에너지기술개발(산자부)

16) 청정에너지기술개발 : 에너지기술개발(산자부)

17) 항공우주기술개발 : 산업기술개발(산자부)

18) 항만발전기술연구(해양부)

19) 해물물류효율화연구개발(해양부)

20)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해양부)

21) 해양안전연구개발(해양부)

22) 해양환경보전연구개발(해양부)

23) 지방기상청특화연구(기상청)

24) 방재연구사업(기상청)

25)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철도청)

26) 정보통신표준화사업-기금(정통부)

    4. 복지기술연구개발사업

1)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복지부)

2)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환경부)

3) 남용약물관리사업(식약청)

4) 농업기술공동연구(농진청)

5) 농촌생산기반연구(농림부)

6) 동물검역기술강화연구(농림부)

7) 백신 등 생물학제제 안전성강화(식약청)

8) 보건의료연구활성화사업(복지부)

9) 보건연구(복지부)

10) 보건의료기술진흥지원(복지부)

11) 세균 및 바이러스질환관리(복지부)

12) 신약개발지원(복지부)

13) 암퇴치연구사업(복지부) 



14) 유전자재조합품안전성연구(식약청)

15) 자동차저공해기술개발(환경부)

16) 조직공학적의료기기의 안정성평가사업(식약청)

17)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환경부)

18) 천연물신약연구개발지원(복지부)

19) 특수질환관리(복지부)

20) 한방치료기술개발(복지부)

21) 한약재품질관리사업(식약청)

22) 화장품안전성관리사업(식약청)

23)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환경부)

24)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선도기술(환경부)

25) HACCP일반모델개발사업(식약청)

    5. 건의사항

Ⅱ-2.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1. 개요

    2. 단기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1) 농림기술개발(농림부)

2) 농산물명품개발(농림부)

3) 게임기술연구개발지원(문화부)

4) 임업특정연구개발(산림청)

5) 공통핵심기술개발(산자부)

6) 부품소재기술개발(산자부)

7)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산자부)

8)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산자부)

9) 청정생산기술개발(산자부)

10) 표준화기술개발(산자부)



11)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기금(정통부)

12)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기금(정통부)

13) 미래신기술창조기업육성(중기청)

14) 산학연공동기술개발(중기청)

15) 중소대기업기술협력지원(중기청)

16) 중소기업기술이전지원(중기청)

1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중기청)

18) 특정수산기술개발(해양부)

    3. 중장기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1) 차세대 신기술개발(산자부)

2)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과기부)

3) 선도기술개발사업(산자부)

4) 중기거점기술개발(산자부)

5) 선도기술개발사업(산림청)

6)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정통부)

7) 산학연공동연구개발(건교부)

8) 민군겸용기술 : 산업기술(산자부)

9) 민군겸용기술 : 핵심전략(과기부)

10) 국책연구개발사업(과기부)

11)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과기부)

12)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기금(정통부)

    4. 건의사항

Ⅱ-3. 연구기반조성사업  

    1. 개요

    2. 인력양성사업

1)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과기부)



2)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교육부)

3) 신진연구인력장려금지원(교육부)

4) Post-doc지원(교육부)

5)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 -기금(정통부)

    3. 국제협력사업

1) 국제공동연구사업 : 국제화사업(과기부)

2)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과기부) …

3)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 국제화사업(과기부)

4) 원자력국제공동연구사업(과기부)  

5)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산업기술개발(산자부)

    4. 환경조성사업

1)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과기부)

2) 연구기반구축사업(과기부)

3) 원자력연구개발실용화사업 - 기금(과기부)  

4)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 기금(과기부)

5)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과기부)

6)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과기부)

7) 특성화장려사업(과기부)

8) 국제백신연구소(교육부)

9) 산학협력촉진지원 : 보조(교육부)

10) 이공계연구소기자재첨단화지원(교육부)

11) 전국단위연구소운영(교육부)

12) 전문대학우수산업연구소지원(교육부)

13) 산업기상서비스확충 및 수요창출(기상청)

14) 다목적산림경영단지(산림청)

15) 부품연구원지원 : 산업기술개발(산자부)

16)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 보조(산자부)

17) 신기술창업보육사업 : 기술연구집단화(산자부)

18) 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 : 부품소재산업육성(산자부)



19) 지역기술혁신센터 : 기술연구집단화(산자부)

20) 테크노파크조성사업 : 기술연구집단화(산자부)

21) 하부구조확충사업 : 에너지기술개발(산자부)

22)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보조(산자부)

23) 화학물질안전성센터건설(산자부)

24) 전파연구장비시설구축(정통부)

25)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 - 기금(정통부)

26)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철도청)

27) 종합환경연구단지조성(환경부)

28) 지역환경기술센터운영(환경부)

29) 연구성과지원사업(과기부)

30) 우수연구센터육성지원(과기부)

31) 국가지정연구실사업(과기부)

32) 지역특화기술개발 : 산업기술개발(산자부)

33) 산학연공동연구 : 산업기반기술조성사업(산자부)

    5. 건의사항

Ⅱ-4. 연구기관지원사업  

    1. 개요

    2. 국공립연구기관사업

1) 기상연구(기상청)

2) 수의과학검역원 : 동물질병연구(농림부)

3) 고령지농업시험장 시험연구사업 등(농진청)

4) 농업과학기술원 시험연구사업 등(농진청)

5) 농업기계화연구소 시험연구사업 등(농진청)

6) 농촌생활연구소 시험연구사업 등(농진청)

7) 영남농업시험장 시험연구사업 등(농진청)

8) 원예연구소 시험연구사업 등(농진청)



9) 작물시험장 시험연구사업 등(농진청)

10) 제주농업시험장 시험연구사업 등(농진청)

11) 축산기술연구소 시험연구사업 등(농진청)

12) 호남농업시험장 시험연구사업 등(농진청)

13) 국립보건원 기본사업 등(복지부)

14) 임업연구원 임업시험연구 등(산림청)

15) 요업기술원 일반사업 등(산자부)

16) 독성연구소 시험연구사업 등(식약청)

17) 전파연구소 전파연구사업(정통부)

18) 국립수산진흥원 시험연구사업 등(해양부)

19) 국립방재연구소 시험연구사업 등(행자부)

20)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연구사업 등(환경부)

    3. 기초기술연구기관사업

1) 고등과학원 기관고유사업 등(과기부)

2) 한국과학기술원 기관고유사업 등(과기부)

3) 한국과학재단 기관고유사업 등(과기부)

4) 광주과학기술원 기관고유사업 등(과기부)

5) 한국학술진흥재단 기관고유사업(교육부)

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7) 기초과학지원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8) 생명공학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9) 천문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4. 공공기술연구기관사업

1) 원자력병원 기관고유사업 등(과기부)

2) 원자력안전기술원 기관고유사업 등(과기부)

3) 원자력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과기부)

4) 건설기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5) 산업기술정보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6) 에너지기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7) 연구개발정보센터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8) 자원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9) 철도기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10) 표준과학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11) 한국해양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12) 항공우주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5. 산업기술연구기관사업

1) 기계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2) 생산기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3) 전기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4) 전자통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5)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6) 한의학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7) 한국화학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6. 건의사항





Ⅱ.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의결과

Ⅱ-1. 기초 공공연구개발사업

  1. 개 요

1-1. 심의 기본방향 및 기준

기초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의 기초가 되는 분야, 공

공성이 강한 분야, 그리고 복지향상에 필요한 연구개발분야로서 과

학기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분야가 그 주된 대상분야임

 과학기술이 지식산업 경제의 근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고유 능력

과 고유 우수기술 확보를 최우선 심의사항으로 함

 신규사업과 소규모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사업추진의 필요

성 및 시급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최대한 고려

- 특히, 개별 연구개발분야를 중점전문분야, 틈새분야, 신생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고려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이 상대적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하

게 심의될 수 있도록 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 2000년 사업 사전조정결과, 예산요구서, 사업

설명자료 및 보충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실시

1-2. 심의항목 및 가중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심의 항목 및 가중치를 기본으로 하여 

기초 공공 연구개발사업 성격에 맞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확정함

 검토과정에서 지표의 가중치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국가과학기술

위원회가 제시한 지표 및 가중치를 모두 수용함



- 특히, 계속과제의 「조사 분석 평가 결과 반영」 지표의 가중치에 대해 

30% 이내로 설정해달라는 원칙에 따라 제시된 지표 및 가중치를 그대

로 반영

 3개 분야(기초 및 미래기술, 공공기술, 복지기술 분야)의 신규사업 심의

지표 및 가중치, 그리고 계속 사업의 심의지표 및 가중치는 신규/계속 

각각 동일한 지표 및 가중치를 부여함

1-3. 우선순위 설정방법

 연구사업을 심의함에 있어 정량적 심의와 정성적 심의를 병행하되, 정성

적 심의를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표하

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 정량적 평가 실시 

- 계량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검토소위원회별로 「정성적 검토양식」

의 각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내용을 검토한 다음, 이를 책임검토위원이 

취합 종합하여 「정성적 심의의견서」를 작성함

-「정성적 심의의견서」를 작성한 책임검토위원(3˜5개 사업 집중 검토)

은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하고 토론을 거쳐 합의제로 

심의함. 단, 사업심의시 해당부처 추천위원의 참여 지양

 검토소위원회(기초 및 미래원천, 공공기술, 복지기술)별로 연구사업 심의

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업과 우수하지 못한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배정함

- 우선순위 비율은 A(상위 10%), B(상위 10˜30%), C(상위 30˜70%), 

D(상위 70˜90%), E(하위 10%)로 강제 배분

- 우선순위 설정은 사업별 정성적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토

론을 거쳐 심의위원회 전원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음

 심의대상 사업의 내용이 중요하여 시급히 투자되거나 연구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전략이나 기획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등급이 낮은 

경우 

- 향후 재기획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기술키로 함



2. 기초 및 미래원천연구개발사업

가. 심의결과 종합

1) 종합의견

심의등급 A B C D E 계

사업수 1 2 3 1 1 8

비율 13% 25% 37% 13% 13% 100%

 심의대상은 과학기술의 중장기 발전에 비중을 둔 기초 및 미래원천 연구

사업들로 향후 경제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직 간접적으로 공헌할 성격

의 사업임

 대부분의 사업들은 세부과제 구성에 있어 엄정하고 공개적인 선정평가 

체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연구업적 평가도 정량적인 지표에 의거 관리되

고 있음

 전반적으로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며 특히, 다수의 우수논문을 국제 전문

지 등에 발표하고, 다수의 특허를 등록함으로써 국내 과학기술수준 향상

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

 그러나 사업추진에 있어 일부 목표가 유사한 사업의 경우 연계추진을 통

하여 특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실무자간의 협의회 구성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함

 기초연구지원사업에 있어 과제의 신청 대비 선정비율이 15%˜26% 수준

에 불과하여 가용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므로, 기초 및 미래

원천 연구개발사업의 규모를 매년 20%정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초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중견연구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보완되어

야하고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야 할 것임. 즉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세계적 수준의 선도연구자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기초 및 미래원천 연구개발사업은 그 성격상 연구결과가 장 단기

의 산업기술 및 실용화 연구에 적극 활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관련된 

연구자들 모두가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위

해 연구성과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별 우선순위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 우선순위 비고

과학기술부 목적기초연구사업 70,500 84,850 A

교육부 공동연구과제지원(학술연구조성) 21,000 25,000 B

교육부 우수연구자지원(학술연구조성) 16,300 21,200 B

과학기술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 27,500 32,500 C

교육부 대학원의연구력강화(학술연구조성) 49,500 49,500 C

국방부 기초연구/특화센터(국방과학연구소) 5,381 5,375 C

교육부 우수학술단체지원(학술연구조성) 3,000 3,500 D

과학기술부 원자력기초연구사업(기금) 2,500 2,500 E



나. 사업별 심의의견

1) 공동연구과제 지원사업 : 학술연구조성(교육부: B)

 ○ 사업의 타당성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국제적, 학제

간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제간 연구가 지식의 발전을 크게 촉진하

는 연구환경의 변화추세에 대응하는 바가 큼. 또한, 대학 부설 연구소 

지원으로 연구소 운영 및 성과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음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협동연

구과제 지원”과 대학 부설연구소를 지원하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학술연구기반 강화 및 연구소의 실질적 연구기능 강화를 도모

하는 적절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음

 당해 연도의 지원 목표는 협동연구지원 250개 과제, 중점연구소 지원 80

개 연구소로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적절함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의 부수 효과로는 연구전문인력채용 의무화를 통한 

유휴 고급인력 활용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음

○ 사업의 중복 여부

 본 사업의 협동연구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연구자 참여가 없는 과제는 

과학기술부의 “목적기초 연구사업” 중 학제 연구 사업과 중복되는 바 연

계추진이 요망됨

 인문사회과학분야와 자연과학분야의 협동연구를 가능한 분야에서 좀 더 

장려할 것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본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본 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철저한 단위과제의 목표대비 성과관리와 병행하여 

현재 교수요원들의 국내 연구참여율이 총 10%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매

년 20%내외의 예산 증액을 함으로써 보다 많은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

도록 함이 바람직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기초과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평가 기법 개발 지적에 대하여는 지원 

분야를 세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협동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자료제시를 바탕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함.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연구소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그리고 전년도 업

무수행성과에 따라 연구비 지원규모의 차등화가 필요함.



2) 기초연구/특화센터 : 국방과학연구소(국방부: C)

○ 사업의 타당성

 국방수요에 의해 국방과학의 기초기술 기반구축, 우수전문인력양성, 선

진국 기술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미래 기술 연구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

로, 개별기초연구와 특화센터 운영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전문화되어 가

고 있는 국방과학의 기초연구로서 매우 적절함.

 국방관련 첨단기술의 기반확보를 위하여 장기과제의 수행도 가능토록 조

정하는 등 효율적인 연구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음.

 연구실적 관리가 양호함

- 개별 기초 연구지원 연구실적(’90˜’99) : 특허 36건, 논문 814건, 학술

회의 발표 1,564건, S/W개발 204건, H/W개발 78건, 석사 601명 배

출, 박사 97명 배출, 기술확보 221건

- 특화연구센터 연구실적(’94˜’99) : 특허 36건, 논문 563건, 학술회의 

발표 1,395건, S/W개발 273건, H/W개발 79건, 석사 440명 배출, 박

사 84명 배출

 기초연구/특화센터 연구사업 추진으로 독자 무기체계 개발에 기여함.

○ 사업의 중복 여부

 중복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94년 이후 2000년까지 연평균 예산 사용액에 해당하는 예산만을 신청

(물가 상승도 미고려)하고 있으므로 10%이내 범위에서 소폭 증액하고, 

연차별로는 점진적인 예산확대가 필요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해당 없음(계속사업이나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의 대상사업에 포함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초기술을 설정한 후 특화연구센터 수의 확

대 및 참여기관수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함.

 양성된 국방관련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음.

 연구책임자 자격에 대한 제한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과제 선정 및 평가시 공개성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함.

 성과관리 철저



3) 대학원의 연구력강화 : 학술연구조성(교육부: C)

○ 사업의 타당성

 국가 학술연구 수준의 취약으로 나타난 국제 경쟁력 저하를 개선하기 위

하여 국제 수준의 R&D 인력양성에 의한 대학원의 연구력 강화사업으로 

정부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음.

 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연계된 고유분야 및 신산업분야의 고급전문인력양

성을 위한 전문 대학원 단위의 특화분야와 전 학문 분야의 고급 신진 연

구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분야로 나누어 연구력강화사업이 추진되는 체계

는 적합함.

 대학원 학과 수준의 연구력 제고를 위한 317개 사업단에 대한 핵심분야

의 지원은 적절하나 고부가가치와 연계된 신산업특화분야는 향후 사회적 

수요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야 및 사업단 선정에 탄력적 

운영이 요망됨.

 산업체 및 대학의 대응자금 출연 의무화로 이들의 연구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유도됨.

 박사후 연수생 및 계약교수 임용 등으로 고급 인력의 고용효과가 있음 .

 박사후 연구생의 자교 학위 취득자 비율 제한으로 학문적 inbreeding(동

종번식) 방지 효과 및 타교와의 학문적 교류를 장려하는 효과가 예상됨.

○ 사업의 중복 여부

 타 사업과의 중복성은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12개 사업단에 대한 특화분야와 317개 사업단의 핵심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총예산 495억원은 적정한 수준임.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연구관리 책임자에게 연구비 항목 변경 권한을 확대하여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을 부여하라는 ’99년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인력양성지원비인 대학

원생의 RA/TA 경비 외에는 집행의 유연성을 부여함.



 박사후 연수생의 자교 학위취득자 비율 30% 이내 조항의 완화는 교육개

혁정책에 반하여 반영이 안됨.

 양성된 고급 인력의 활용방안은 교육부의 고급인력수급 정책에 의하여 

반영 예정.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예산 code의 세세항이 학술연구조성사업으로서 기초공공분야로 분류되

었으나, 예산의 75% 이상이 인력양성이므로 향후 연구기반 조성사업의 

인력양성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함.

 특화분야에 비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의 창의성을 발굴할 수 있도록 소규

모 집단의 참여가 가능한 핵심분야의 비중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함.



4) 목적기초연구사업(과학기술부: A)

○ 사업의 타당성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고 사회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독창적인 기초연구 및 우수연구인력 양성이 필요함.

  목적기초연구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맞는 사업으로서, Bottom-up 

방식을 채용하여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부분의 정부 연구비가 집중화 대형화되고 있는바, 이를 보완

하는 의미에서 개인 및 소규모 단위의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목적 

기초연구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90 ˜ ’98년 사이에 국내논문 10,909편, 국외논문 6,505편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음.

 우수 여성과학자 지원연구,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육성지원 사업 등 상대

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우수과학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현시점에서는 

필요함.

○ 사업의 중복 여부

 교육부의 학술연구조성사업중 “우수연구자 지원사업”, “공동 연구과제 지

원”은 모두 대학의 연구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들 사업간 정보

교환 및 주관 실무자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두 사업을 본 사업과 연

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재에도 교육부는 개별연구지원, 신진연구지원 등을 우선으로 하고, 과

학기술부는 그룹연구를 중점으로 하여 차별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세계

적 선도과학자 육성지원과 교육부의 우수연구자 지원사업이나 학제간 연

구사업 그리고 교육부의 협동연구지원사업 등은 일부 중복의 우려가 있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99년도에 신청과제 1,285건 중 선정된 과제가 340건으로 선정율이 

30% 미만이므로, 20%˜30%정도의 예산규모의 확대가 요청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개별연구자 지원사업으로 선도과학자육성, 우수 여성과학자 지원연구, 지

역대학 우수과학자 육성지원사업을 신설하였음(2000년도 150억원 규모).

 출연연구소 기초연구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공공 및 민간연구기관 연

구원으로 확대하는 등 ‘99년 평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였음.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개인 및 소규모 단위연구를 지원하는 목적기초연구사업은 개인의 창의성

을 중요시하고 정부의 연구비가 대형화 집중화되는 최근의 추세를 보완

하는 의미가 큰 바, 현 교수요원중 10%정도만이 각종 국가지원연구사업

에 참여함을 감안할 때 예산확대가 요망됨.



5) 우수연구자 지원 : 학술연구조성(교육부: B)

○ 사업의 타당성

 우수연구자지원사업은 신진교수 연구과제지원과 선도연구자 지원사업으

로 구성되어 임용기간이 길지 않은 신진교수들에게 연구기회를 제공하

고, 창의적인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고급인력양성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사업임.

 연구성과 제고를 위하여 연구결과 종료 후 6개월 내 연구 결과물을 제출

토록 하고, 2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의무화하며, 선도연

구자지원을 ’99년도에 추가 시행하는 등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을 시도하였음.

 SCI를 통해 본 ’93년도 과학논문발표수는 세계 27위에서 ’98년도 세계 

16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일부 기여했다고 인정됨.

○ 사업의 중복 여부

 사업의 중복은 없으나, 과학기술부 주관 목적기초연구사업과 연계 필요

(목적기초연구사업 실무팀과의 사업연계를 위한 연례회의 개최 등).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우리나라 연구개발인력 중 약 35%가 전국대학에 분포되어 있으나 가용

인력의 2% 수준만 참여하고 있음.

 신진연구는 신청건수 대비 선정비율이 15.5%, 선도연구자 지원의 신청

건수 대비 선정비율은 26.5%에 불과함.

 결과적으로 연구지원수준이 미흡하므로 소폭 증액(20˜30%)이 필요.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2000년(16.3억원)대비 2001년

(21.2억원)예산을 30% 증액 신청하여 평가 결과를 수용하였음.

 과제선정시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음.

 각 학문분야별 특성 및 신청 과제수 대비 선정비율의 균형을 유지되도록 

계획하고 있음.



 선도연구자지원사업에 패널심사방법을 도입하였음.

 신진교수 연구과제지원의 연령 제한(45세) 철폐, 재지원 방지, 임용 후 

3년 이내 신청자격을 5년 이내로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음.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목표 달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

 “신진교수 연구과제 지원사업”과 “선도연구자 지원사업”을 보강하기 위한 

“중견연구자 지원사업”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구 가용인력의 극히 일부만을 지원할 수 밖에 없으므로 예산 증액 필요.

 조 분 평 평가결과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은 타당함.



6) 우수학술단체지원 : 학술연구조성(교육부: D)

○ 사업의 타당성

 국내 외 학술정보 교류 및 연구논문 발표활동을 지원함으로서 학문풍토 

및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진 연구환경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게 하는 

등 연구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본 사업은 학술진흥재단 본연의 임무와 부합되며 차년도 계획인 250여건

의 학술대회지원 및 300여건의 학술지 지원계획은 대체적으로 타당함.

 동 사업은 국내학술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한 학술대회를 활성화하여 

산 학 연 교류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

○ 사업의 중복 여부

 인문 사회과학분야가 아닌 이공계 분야는 과학기술닩체총연합회의 학술

단체 지원과 일부 중복되나 그 정도가 미미하여 문제될 것이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현재 국내의 2,000여개 학술단체 수를 고려할 때 예산이 증액되면 지원

이 좀 더 원활해 질 수 있지만, 동일학회 지원횟수제한 등 운영개선을 

병행하면서 2000년 수준 유지 요망.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국내 학술지 평가의 계량화 지적에 대하여는 개선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구축 및 학술지 전자출판지원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을 고려하

고 있음.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학술지 평가시 학문분야별 특성 고려가 바람직하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

는 홈페이지 구축지원등이 요망됨.

 다년간 많은 지원금이 지급된 학회는 재정자립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함.



7) 원자력기초연구사업 : 기금(과학기술부: E)

○ 사업의 타당성

 장기적인 원자력분야 전문인력양성 및 미래기술수요에 대처할 독창적인 

기초연구과제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본 사업은 그룹연구와 개인연구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어 추진체제는 

적합하다고 인정됨. 다만,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의 세부과제

로 연계 혹은 통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합과 관련하여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은 기금 및 정부예산

을 포함 1,454억원(2001년도 신청예산)규모의 대규모 사업인 바, 이중 

일정 부분(최소 5%이상)은 기초연구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의 중복 여부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사업중의 기초연구과제로서 연계 혹은 통합

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현재 예산규모로는 기초연구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총 예산의 2%에도 

못 미치고 있어 기초 및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한 형편임.  

원자력분야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확대가 요망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원자력기초연구사업 추진계획은 수립하였으나(2000. 1) 사업설명회 개최

와 국공립연구소에 대한 문호개방 등은 실행하지 않아 반영정도는 전체

적으로 다소 미흡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과의 연계 혹은 통합추진 방향을 고려할 

것.



8) 창의적연구진흥사업(과학기술부: C)

○ 사업의 타당성

 지적창조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원천인 바, 지식창조형의 연구개발로 패

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은 시의 적절함.

 세계적 독창성이 인정되는 고유원천기술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확충

하고자 하는 창의적연구 지원의 목표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51개 과

제의 분야와 내용이 미래지향적이고 적합함.

 3년마다의 단계평가에 의하여 최장 9년의 장기과제로서 정부지원의 타당

성이 인정됨.

 97년 사업시작 후 국내외 특허등록건수 17건, 국내논문 456편, 국외 논

문 857편 등이고 Nature, Science 등 우수학술지 논문도 다수임.

 최장 9년 이내의 장기사업으로서 연구결과의 사업화 등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는 미흡하나 연구중간결과로 미루어 보아 향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등에서 경제적 성과가 기대됨.

 연구개발시스템의 개혁프로그램으로 대학 뿐 아니라 출연연구소 및 산업

계에 새로운 창의적연구 풍토조성에 기여함.

 유능한 신진과학자들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들을 차세대 연구

리더로 육성함으로서 미래의 고급연구인력양성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효

과가 있음.

○ 사업의 중복 여부

 타 사업과의 중복성은 없음.

○ 신청규모예산의 적정성

 2000년 과제별 평균 연구비는 5.4억(51과제, 275억원)으로 국가지정연

구실사업(NRL)과 비교하면 다소 많아 보이나 post-doc을 포함한 5˜20

명의 박사급 연구인력 참여로 박사급 연구원들의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적절함.

 2000년 예산축소(’99년 358억→2000년 275억)로 과제수 증가에 비해 

과제당 연구비의 감소로 인한 사업위축의 우려가 있으므로 2001년 325

억으로의 소폭 증액이 요청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연구단에 자율성을 부여하라는 조 분 평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연구책임

자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제도개선 완료. 

- 외부 연구인력 유치비율 60%에서 40%로 완화. 

- 연구조원의 인건비 인정.

- 객관성 및 실익이 적은 창의연구과제 유형구분 폐지.

- 연구비 규모를 연구진행정도에 따라 적절한 규모로 조절하는 등 조분

평의 평가결과를 충실히 반영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단기적 성과평가보다는 창의성을 고려한 장기과제의 평가지표나 기법 등

의 개발이 필요함.

 외부의 환경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연구관리체제 및 사업관리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연구결과와 연구인력을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공공기술연구개발사업

가. 심의결과 종합

1) 종합의견

심의등급 A B C D E 계

사업수 3 5 11 5 2 26

비율 12% 19% 42% 19% 8% 100%

   

 국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술연구개발사업은 일

부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목표, 사업내용, 추진체계, 파급효

과 등이 양호함.

 그러나, 일부 사업은 부처간 연계체제 구축과 통합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기대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우주기술개발사업(과학기술부) 및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산업자

원부)은 동일 대상물에 대한 사업분담 형태이므로 통합추진이 바람직함.

- 신규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사업(수자원확보, 신공간 창조) 등은 계속과제

인 건설교통기술혁신사업과 통합추진이 바람직함.

 기관고유사업의 성격이 강한 사업 또는 기관고유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이 

한 사업내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구개발 쪽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지방청특화연구사업, 첨단도로교통체계연구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들이므로 좀 더 강력한 정부예산지원의 타당성 논리

개발과 사업에 따라 일정기간 후 민간 대응자금 확보방안의 제시가 필요

함.

 일부 사업은 단위기술 중심에서 대형, 복합기술 등 시스템기술 중심으로 

사업개편 또는 전환추진이 필요함.

- 이 경우 연구기획에 의한 top-down식 사업추진이 필요함(특히 산업자원

부의 에너지관련 기술개발사업).

 심의대상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사업기간, 사업내용, 예산사용계획, 

파급효과 등 포함)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사

업의 성과 및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에 관해 적절한 평가를 하기 어려웠

음.



2) 사업별 우선순위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 우선순위 비고

산업자원부 항공우주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18,000 32,000 A

철도청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 0 8,500 A 신규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 12,652 26,050 A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기술혁신 5,675 22,000 B

건설교통부 고속철도연구개발(G7) 11,000 28,732 B

과학기술부 우주기술개발사업(핵심전략) 50,601 105,503 B

산업자원부 청정에너지(에너지기술개발) 7,044 7,044 B

국방부 민군겸용기술사업(국방과학연구소) 7,799 8,000 B

건설교통부 21세기프론티어(수자원확보) 0 10,000 C 신규

건설교통부 경량전철기술개발 2,600 10,000 C

건설교통부 도시철도표준화연구개발 5,375 5,900 C

건설교통부 물류분야연구 200 300 C

건설교통부 첨단도로교통체계연구개발 18,000 42,350 C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 29,200 32,200 C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기금) 99,100 113,200 C

기상청 방재연구사업 0 5,000 C 신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보전연구개발 4,732 6,500 C

해양수산부 항만발전기술연구 3,100 6,900 C

정보통신부 표준화사업(기금) 18,000 18,300 C

건설교통부 21세기프론티어(신공간창조) 0 8,300 D 신규

산업자원부 대체에너지(에너지기술개발) 11,061 27,547 D

산업자원부 에너지절약(에너지기술개발) 21,421 21,421 D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개발(에너지기술개발) 8,508 7,000 D

해양수산부 해상안전연구개발 650 1,150 D

기상청 지방청 특화연구 0 2,004 E 신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효율화연구개발 300 200 E



나. 사업별 심의의견

1) 고속철도연구개발 : G7(건설교통부: B)

○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시속 350km급 한국형 고속전철 시스템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

를 위한 G7사업으로 2001˜2002년도는 동 사업의 최종년도로 완성차량

의 제작 및 성능시험 실시의 해임.

 국내외 철도관련 환경은 본 사업의 적절성을 환기시켜 주고 있으며 핵심

기술분야, 완성차량제작 및 시험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등 사업내용을 목

표달성에 맞추어 재편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은 매우 높음.

 또한 사업목표가 분명하고 이를 추진할 사업내용과 사업추진체계가 양호

하여 목표달성 가능성은 매우 높음.

 동 사업을 통해 특허 34건, 논문 466건 등 과학기술적 성과는 매우 우수

하고 관련기술 국산화와 성공적 차량개발을 통해 수입대체효과가 큼. 첨

단과학기술의 집합체로서 다양한 사업기반조성과 기술인력의 양성을 도

모하고, 고용증대 효과, 국가경쟁력 확보 등 기대효과가 매우 높은 사업임.

○ 사업의 중복여부

 사업의 중복 문제는 없으나 진행중인 경부고속철도사업과 연계하여 기술

개발과정에서 중복문제나 시행착오가 없도록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함.

 건설교통부의 철도관련 사업인 경량전철기술개발, 도시철도차량표준화연

구조사, 철도청의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신규)과의 핵심기술, 인력, 시설

/장비, 노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요망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시제품의 제작/시험 단계에 있는 현 시점에서 완성차량의 제작을 위한 

예산의 대폭 증액이 요구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시험차량의 제작/시험 평가, 핵심기술분야 연구중심으로 사업내용을 재

편성하고 과제수 대폭 축소, 차량연구 치중에서 차량, 신호/제어, 연계 

분야를 포함하는 등 평가결과의 반영 정도가 양호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사업추진체계가 양호하며 목표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본 사업은 예산

지원이 불충분할 경우 완성차 제작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신청예산 전액 

지원 필요.

 발전적인 방안으로 시스템공학/통합관련 인력/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철

도기술의 독립을 가속화해야 함.

 사업종료후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건설교통기술혁신사업(건설교통부: B)

○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교통, 도로, 수자원, 국토개발, 공항, 물류시설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공공기술 개발사업으로 교통/건설정보화, SOC기술개

발, 친환경건설 등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중점연구분야 도출, 연구분야별 목표설정과 계획, 사업추진 체계 등 다방

면을 고려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 매우 높고, 그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로 

사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임.

 신공법개발, 정보화, 친환경 등 산업재산권(180건)과 논문(500여 편) 등 

과학기술적 성과가 양호함.

 동 사업을 통해 수혜자인 정부와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SOC시설투자시 1조원당 10만명 고용창출효과가 기대

됨. 아울러 관련 공공공사의 구체화시 연간 10조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의 중복여부

 물류분야연구와 사업내용이 중복되지는 않으나 통합관리 또는 연계체제 

구축이 필요함.

 아울러 신규과제인 21세기 프론티어(신공간창조)사업 및 21세기 프론티

어(수자원 확보)사업과는 내용상 중복은 없으나, 이들 사업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종합 사업화 또는 사업특성화가 필요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과 확대에 맞추어 전년 대비 예산증액이 필

요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사업/예산 차등화를 통한 핵심기반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등 결과 반

영정도가 양호함.

 사업의 성격상 민간 참여유도는 용이하지 못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세부사업의 다양화와 세부사업간의 인터페이스 문제 등 건설교통기술 종

합대책 강화, 다단계 전략 제시 필요.

 예산규모는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실용화를 위해 민간참여 확대 방

안을 강구해야 함.



3) 경량전철기술개발(건설교통부: C)

○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한국형 최적 경량전철시스템 기술확보를 통하여 초기 도입 단

계에 있는 경량전철의 무분별한 외국기술 도입을 지양하고, 국내에 경제

성과 안전성을 갖춘 경량전철을 건설하고 운영단계에서의 차량의 안전

성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민간투자의 활성화에 따라서 하남, 김해 및 의정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증대하고, 경량전철의 건설을 예정하고 있는 지방단체에 대

한 수요조사를 통해 고무차륜 AGT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철제차륜 및 LIM AGT와 차별되는 핵심장치개발로 사업의 목

표 및 내용을 조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임.

 시스템 엔지니어링, 신호통신, 차량, 급전, 선로구축물 등 연구내용은 개

발목표에 적합함.

 주관부처, 총괄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역할분담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

진절차가 적합.

 대규모 복합시스템 기술개발에 적합하고 시스템엔지니어링 관리체계

(SEMP, SEMS, SEDS)를 구축하여 목표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음.

 과학기술적 성과는 논문 15건, 특허 2건 및 경량전철 시스템엔지니어링 

기술개발 등으로 사업 1년간 성과로서는 보통 수준임.

 사회경제적 성과는 산학협력 증대(220명 기술인력 참여), 고용창출 기대

효과, 건설비 40% 절감, 수입대체, 운영유지보수 비용 절감, 수출 등이

며,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수립으로 국민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업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2001년은 사업의 3차 년도로서 시스템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

기 때문에, 신청한 예산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신청예산은 적절한 수준이며 전년대비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요구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평가결과의 반영정도는 적합하고, 개선내용은 핵심기술(무인운전)분야 예산 

증액, 해외기관 자문추진, 고무차륜 AGT에 연구역량을 집중하는 것임.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경량전철건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2002년까지  

완료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본 사업의 3차 년도인 2001년도에는 실시설계 완료 및 경

량전철시스템 프로토타입 건설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예

산지원이 필요함.



4) 도시철도 표준화연구개발(건설교통부: C)

○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도시철도의 차량, 신호통신, 전력 및 선로 등의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유지체계의 표준화/정보화를 통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성 및 

운영유지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임.

 도시철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차량 표준화를 도시철도 인프라 분야

의 표준화/정보화로 사업목표 및 내용을 확장 및 조정한 것은 적절한 조

치임.

 도시철도 표준화/국산화, 신호, 전력, 선로시스템 표준화, 운영유지 체계 

표준화/국산화 등 연구내용은 사업목표에 적합하며 주관부처, 총괄주관

기관 및 참여기관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고, 사업의 추진절차가 적합함.

 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해서 도시철도차량 표준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차량 표준화체계를 구축하였으므로 당해년도 목표달성 가능성이 높음.

 과학기술적 성과는 논문 111건, 특허 22건 및 도시철도 시스템엔지니어

링 기술개발, 핵심장치 국산화 및 시험평가기술확보 등이 있음.

 사회경제적 성과는 산학협력 증대(340명 기술인력 참여), 수입대체, 운영

유지보수 비용 절감, 수출 등이며, 도시철도 이용승객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로 공공복지를 증진한 것도 성과로 들 수 있음.

○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업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도시철도차량 표준화/국산화 분야에 총 334억원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

면, 신청예산은 적절한 수준임.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평가결과의 반영정도는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개선내용은 도시철도 인프

라 분야로 표준화 확장, 표준전동차 신뢰성 확보를 위해 10만km 이상 

주행시험 계획, 서울시 지하철 7호선 본선구간에서 표준전동차 시운전 

완료 등임.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철도의 효율적인 건설 운영유지를 통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5) 물류분야연구(건설교통부: C)

○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2년 연속의 연구사업으로 2001년에 종료하는 사업인 바, 물류 
전반의 연구는 아니지만 기초 유통물류분야 연구에 상당한 이바지를 할 
것임.

 국토개발연구원과 교통개발원에 위탁되어 시행되는 본 연구사업은 1차년
도의 기초조사를 통해서 2차년도에 그 영향평가를 시행하여 물류분야의 
기초연구를 완성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그 추진체계는 충분히 적합함.

 체계적인 연구사업관리와 사전준비로 당해년도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임.

 2000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본 사업은 성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으나 적절히 지원되어 시행된다면, 일반 산업체가 시행하기 어려운 유
통물류관련 기초연구의 초석이 되어, 관련 과학기술적 성과를 충분히 기
대할 수 있음.

 본 사업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분야로서, 성공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는 막대한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의 중복여부

 사업의 중복성은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기초연구개발예산으로써 당해년도의 3억원의 예산 요구는 매우 적절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99년도에는 시행되지 않은 사업으로 비대상 사업임.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본 사업을 확대하여 물류 전반적인 부분을 통합함으로써, 교통, 건설, 유
통, 산업 물류를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로 진행시켜야 할 것임.

 본 사업을 바탕으로 국가 물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



6) 첨단도로교통체계연구개발(건설교통부: C)

○ 사업의 타당성

 지능형교통체계 연구개발은 처음 건설교통부의 주도 하에 진행되어 오다

가, 현재는 (사)ITS Korea를 통해 계속되고 있음. 산/학/연/관이 주체가 

되는 이 기관의 연구개발은 이전의 관주도의 관리체계에서 좀더 전문성

이 강조된 체계를 갖춤.

 본 사업의 완성은 수많은 요소기술의 결합에 의한 시스템 통합기술 개발

에 있어 1단계 (요소기술의 표준화 및 연구개발)에 이어서 이를 통한 2

단계(시스템구성 및 기술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당해년도 사업내용으

로 적절함.

 지난 1단계 요소기술개발에 있어서 사업비의 부족으로 많은 부분이 당해

년도의 사업으로 미루어져 있는 실정이나, 적절한 예산투입이 이루어 진

다면 무난히 목표가 달성될 것임.

 본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요소기술의 국산화로 아직까지 한정적이

기는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국산화를 실현하고, 이에 따른 과학적인 성

과는 있을 것임.

 본 사업은 공공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산학연의 연계에 의한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응용기술을 아직까지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 및 학계에 고급 인재양성 및 수입대체품 개발에 의한 경제적 

이익창출을 가져다 줄 것임.

○ 사업의 중복여부

 타 사업과의 중복을 찾을 수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표준화 및 요소기술연구개발비로써 표준화연구 및 30여개의 연구과제에 

대한 75억원의 예산요구는 적정함.

 순수 연구개발지원예산으로 75억은 적정하나, 개발사업비를 포함하고 있

다고 판단되는 423억5천만원의 예산은 부적정함.



○ ’99년 조 분 평 결과 반영정도

 대부분의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였음.

 ‘사업과 연구개발의 분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업의 feedback 을 

통한 연구개발로 개선을 하였으며,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비 지원’ 지적

사항은 사업과 연구개발의 연계성 제고로 해결하였고, ‘초기 집중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사항은 2000년 및 2001년의 연구개발비 증액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음.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이미 국내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및 타 부처에서 이미 

시행한 과제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기 집행되었던 예산에 의한 연구결과물이 예산의 부족으로 만족스럽지 

못하였다면 당해년도 예산에 적절히 지원되어 원활한 연구가 수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7)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 신공간창조(건설교통부: D)

○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범 정부차원의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

진중인 사업으로, 환경친화적인 국토정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한 신공간창조 기술개발사업임(‘건설교통기술혁신사업’의 후속사업).

 환경친화형 건설기술구축과 인력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관련 기술혁신을 통한 국토환경파괴 예방, 에너지소비량 감소를 통한 수

입대체 효과 및 생태적 기능강화를 통한 도시민의 건강/삶의 질 향상이 

기대됨.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운영/관리체계 등은 다소 

보완이 요구됨.

 이미 타 사업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어 때늦은 감이 있으나 외국기업의 

국내진출(2002년 예상)대비, 에너지소비, 교통문제, 환경파괴 등에 대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필요성은 인정됨.

 세부사업중 인공섬기반조성기술사업은 타 세부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지며 시기상조인 사업임.

○ 사업의 중복여부

 건설교통부의 종합적인 SOC사업인 ‘건설교통기술혁신사업’(5개년) 중 한 

세부분야인 ‘국토이용 극대화를 위한 신공간 창출기술 개발사업’과 중복

을 피하고, 관련 기술의 축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확장과 개별사업화 

하려는 시도는 인정되나, 

 ’2002년도 종료예정인 상기 종합사업의 후속으로 연구소요를 제기하거나 

기존 종합사업과 통폐합하여 연구활성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외국의 경우에 비하면 적은 예산규모이나, 타 유사사업 및 본 사업내용

과 관련, 국내 기술수준 및 환경, 추진방법,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첫

해 신청예산으로는 다소 과다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건설교통기술혁신사업’내 세부사업과 통폐합하여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공섬 개발기술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짐.



8)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 수자원 확보(건설교통부: C)

○ 사업의 타당성

 국가의 수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목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업타당성이 인정됨.

 구체적인 사업의 마스터플랜은 제출받지는 못하였으나 사업의 주체나 운

영체계는 적절함.

 물이라는 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학문적 원천기술이나 요소기술의 확보차

원이 아닌 응용기술의 축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술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사료됨.

 본 사업의 추진은 사업의 효과 및 기대측면에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연구개발과정을 거쳐서 공공에 적용시키는 실용화 단계가 남아 있음.

○ 사업의 중복여부

 사업의 중복성은 없음

 건설교통부의 SOC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설교통기술혁신사

업’의 수자원개발부분은 사업의 성격상 유사점을 다소 발견 할 수 있음.

 수자원이라는 단일주제로 두 사업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보다는 통합

적인 관리 하에 진행되는 ‘건설교통기술혁신사업’하의 단위사업으로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본 사업은 수자원 관리와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로 되어 있으

나, 당장 수자원고갈에 직면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빠르고 효과적인 수자

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따라서 일정수준의 연구는 외국의 bench marking에 의하여 해결하고, 

적절한 예산의 투입으로 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추진체계를 10년 완성계획보다는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계획으로 전

환해야 함.

 전체적인 물관리 또는 확보차원에서 철저한 종합계획이 선행되어야 함.



9)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과학기술부: C)

○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원자력연구개발을 통하여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제고, 원자력의 

기술자립과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이 높음.

 1997˜2006년에 걸쳐 시행되는 중장기 26개 대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97˜’99년 기간 내에 산업재산권 857건(특허, SW프로그램 등), 4,375편

의 논문 등 활발한 추진성과를 올리고 있음.

 본 사업 종료시 국내 원자력기술향상은 물론 타 분야에의 파급효과 증대

와 해외수출기반확대,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일부사업 추가 및 사업비 증액사유가 타당하므로 신청예산은 적정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연구수행기관의 확대 및 타 분야와의 기술교류 확대의 지적 사항에 대한 

부처의 대응은 다소 미흡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원자로 안전규제기술개발, 일체형 원자로개발, 개량핵연료개발 등으로 

예산의 소폭 증가가 불가피함.



10)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사업: 기금(과학기술부: C)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원자력연구개발을 통한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제고 및 원자력의 

의료 농업 산업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원전 계측제어 

및 제염 해체분야 신규과제, 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으로 이관되는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 요건기술개발 등으로 사업이 확대

됨.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원전 계측제어, 제염 해체분야 및 원자력분야 국

가지정연구실사업 등 신규과제가 도입되었으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으로 사업목표 및 내용의 조정정도가 다소 미흡한 수준임.

 사업목표에 따른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는 적합하며,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는 미흡하나, 현재까지 달성한 사업성과로 미루

어 달성 가능성이 높음.

 과학기술적 성과는 논문 8,684건, 산업재산권 1,282건으로 우수한 수준임.

 사회경제적 성과는 아래와 같음.

- 원자력 계통 국산화 및 원자력기술 자립기반 달성

- 방사성 의약품 개발성과 등을 달성함으로써 공공복지 향상

- 원전기술 국산화에 의한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 사업의 중복여부

 중복사항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신청예산이 기획결과에 근거하고, 일부 사업비 증액사유로 인해서 전년

대비 소폭 증액 요청은 적절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1건은 추진실적이 있으며 1건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반영정도가 보통 수준임.

 개선내용으로는 사업추진계획 공고, 유관분야 기술교류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RFP에 명시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원자력연구개발 중 장기계획사업은 국가차원에서 범부처적으로 수립한 

원자력진흥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주도의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원자력

기술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함.



11) 우주기술개발사업(과학기술부: B)

○ 사업의 타당성

 세계적으로 첨단 정보통신분야 및 산업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우주기술의 

발전을 필요로 하며, 이 같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 기

술의 보유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사업은 정부지원의 타당성이 높음.

 우주기술개발이라는 인공위성 개발사업을 체계적인 Master Plan하에 일

괄적으로 연구개발을 시행하고 있어 본 사업의 사업추진 체계는 적합함.

 당해년도의 목표는 제시된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등으로 미루어 보아 무

난히 달성할 것임.

 본 사업의 결과로 외국의 상업용 위성에 전혀 뒤지지 않는 인공위성을 

제작할 수 있을 만큼의 과학기술적 성과를 인정 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

에 의한 고부가가치 창출, 사회경제적 이익창출, 산학협력에 의한 인재

양성, 고용증대도 기대할 수 있음.

○ 사업의 중복여부

 사업의 중복성은 없으나, 같은 대상의 사업을 각 부처간(과학기술부, 산

업자원부) 독자적인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음. 본 사업의 일

부로 진행하고 있는 다목적인공위성 아리랑 2호를 두 부처가 하나의 주

관연구기관 (항공우주연구소)을 통해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관리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신청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미비로 정확한 예산책

정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자재 및 원자

재의 구매에 따른 증액요구는 타당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동일 연구대상물에 2개 부처에 의한 사업분담 등 관리체계의 혼선을 단

일 추진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함.



12) 민군겸용기술사업 : 국방과학연구소(국방부: B)

○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총 사업기간 5년으로 1999년부터 실시된 사업이나 과제의 성

격상 5년 이상의 사업이 될 수 있음.

 민 군간의 효과적 기술교류를 위해서 모든 과제가 추진되며, 타 사업과

는 다르게 단기사업은 배제되고 중장기 과제 위주로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국방부가 주체가 되어 군 전력증가와 민수산업분야의 활성화를 목표로 

수행되는 본 사업은 과제의 선정에서부터 추진체계, 관리방법 등이 합리

적이고 적합함.

 올해 처음으로 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에 상정되어 1차년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소수의 과제를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

고 시행하므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임.

 본 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하였고 1차년도 사업평가는 2000년 6월 말

에 이루어지므로 과제를 통한 논문이나 특허 등은 아직까지 보고된 것이 

없음. 그러나 각 과제의 성격으로 볼 때 국가 기술력향상차원에서 상당

한 과학기술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대부분의 과제수행이 산/학/연의 관계를 이루고 있고 요소기술의 연구개

발부터 응용기술을 완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로 되어 있으므로 상당수

의 수입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국가 기술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임.

○ 사업의 중복여부

 사업의 중복성은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한 과제당 투여되는 예산이 다소 과다하다고는 하나, 대부분이 3년 이상

인 중장기 과제임과 민군겸용기술사업임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면 과제당

의 사업예산 책정은 매우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비대상 사업이므로 조분평 결과는 없음.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사업의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극히 일부의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있어

서 민수와 군수가 복합된 과제의 선정보다는 군수 또는 민수에 치우쳐서 

과제가 선정된 것임.

 연구과제의 선정을 본 연구사업의 완성년도를 감안해서 추진하고, 민군

겸용기술사업의 기본목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가능한 여러 분야의 단

중기 과제를 수행하고, 예산규모도 적정하게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3) 대체에너지기술개발 : 에너지기술개발(산업자원부: D)

○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미래에너지원의 확보 및 에너지이용 

효율성 향상으로 에너지 수입 감소,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관련 국제규제

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임.

 단위기술 위주의 기술개발에 의해 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실정이고, 국내 

보급형 기술 확립이 필요하므로 대체에너지 성능평가사업, 실증연구사업 

및 시범적용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여 환경변화에 의한 사업의 조정정도는 

적합함.

 사업내용에 있어서 중점분야의 연구를 민간참여가 어려운 분야로 정의하

고 있으나 에너지 대체효과가 높은 분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top-down 또는 bottom-up 방식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에너

지 대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연구기획에 의한 top-down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대체에너지 사업은 경제성 확보가 문제이므로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을 

의무화시키는 등의  사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제성 확보 차원에서 저가화, 시스템화 등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대체에너지 공급비중을 제고하는 전략이나, 2006년까

지 2% 대체에너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함.

○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업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전년대비 예산 2.5 배 정도로 증액 요청하고 있으나, 주요증액 사유가 

실규모 pilot 건설 및 본격적인 대체에너지 인프라 구축이고, 예산의 적

정성에 대한 산출근거나 기획보고서 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전년대비 동

일수준이 적합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단위기술 중심에서 대형, 복합기술 등 시스템기술 중심으로 전환 추진 

필요 등 3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범적용사업을 확대한 추진실적은 있으나 2건에 대한 조분평결과에 대

해서는 기술연구회를 통한 대형과제 발굴 등의 추진계획만을 가지고 있

어서 개선정도가 미흡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기획이 필요하며, 연구기획에 의

한 top-down방식의 사업추진이 필요함.



14) 에너지절약기술개발 : 에너지기술개발(산업자원부: D)

○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에너지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산으로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효율적 사용기반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사용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시범적용사업 확대 및 중점기술분야 투자 

비중을 제고하였으나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내용 조정정도가 미흡한 수준임.

 사업내용에 있어서 중점분야의 연구를 민간참여가 어려운 분야로 정의하

고 있으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높은 분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top-down 또는 bottom-up 방식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에너

지 절약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연구기획에 의한 top-down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을 통한 수요감축을 통해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전략

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에너지 절약성과를 감안하면 2006년까

지 10% 에너지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함.

 동 사업을 통한 산업재산권 137건, 국내외 논문발표 250건은 사업기간을 

감안하면 다소 미흡한 과학기술적 성과이며, 에너지 절감, 수입대체효과 등 

5,600억원을 달성하였으나, 기술료 23억원 회수는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업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당해년도 신청예산이 전년과 동일하므로 적정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단위기술 중심에서 대형, 복합기술 등 시스템기술 중심으로 전환 추진 

필요 등 3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범 적용사업을 확대한 추진실적은 있으나 2건에 대한 조분평결과에 대

해서는 기술연구회를 통한 대형과제 발굴 등의 추진계획만을 가지고 있

어서 개선정도가 미흡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기획이 필요하며, 연구기획에 의

한 top-down방식의 사업추진이 필요함.



15) 자원기술개발 :  에너지기술개발(산업자원부: D)

○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금속 및 비금속 자원의 활용, 자원회수기술 등 자원의 고부가

가치화 대상확대 및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므로써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에 목표를 두고 있음.

 다만, 본 사업은 에너지기술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사업으로 추진함이 좋겠음.

○ 사업의 중복여부

 중복 사항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신청예산은 전년도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다소 적정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기반기술개발 방향의 재정립, 기술정보시스템 강화 및 분야별 세부 추진

전략수립 등 어느 정도는 반영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본 사업은 휴 폐 자원의 활용과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등 실용화에 관한 

사업이므로 기업과 연계하여 실시함이 타당함.



16) 청정에너지기술개발 :  에너지기술개발(산업자원부: B)

○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공해 배출 물질(SOX, NOX, CO2, 분

진)을 저감하기 위한 연료청정화 기술개발사업임. 대기오염물질 저감으

로 환경을 개선하며 이산화탄소로부터 화학원료 생산 등 에너지환경 분

야의 기술자립화와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됨.

 이산화탄소의 분리이용 기술개발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

한 사업임.

○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과제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요구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함.

 사업의 규모를 판단할 때 요구예산의 정도는 적정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청정에너지 지원대상 분야를 재정립하고 CO2 분리 이용기술분야를 강

화하여 기후변화 협약에 대처함으로써 전체적인 적용이 양호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본 사업은 중점분야의 Pilot Plant 건설 등 대형/시스템기술투자에 중점

을 두고 있으므로 개발결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예산지원이 바람직함.



17) 항공우주기술개발 : 산업기술개발(산업자원부: A)

○ 사업의 타당성

 본 항공우주개발사업은 제 1분야(다목적실용위성)와 제 2분야(항공기 부

품개발)로 대별됨.

 제 1분야는 우주분야의 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위성 1호의 성공적인 개발

을 토대로, 2단계 초정밀 해상도를 갖는 위성 2호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국가경쟁력 확보와 파급효과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 타당성은 

매우 높음.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과 추진방법 역시 양호함.

- 2001년은 위성 본체 및 부분체 상세설계 및 비행모델 제작 년도로서 

목표달성 가능성은 매우 높고 본 사업과 관련한 과학기술적 및 사회경

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높음.

 제 2분야는 2000년 후반기에 연구를 시작,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되는 국내개발 항공기/유지보수용 부품국산화 및 핵심부품개발사업으로 

사업타당성이 높음.

- 수출전략 부품 4종, 수입대체 부품 5종을 중점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예

산절감, 고용증대, 고부가가치 창출 등 높은 성과가 기대됨.

○ 사업의 중복여부

 과학기술부 주관 우주기술개발(핵심전략)사업내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과 공동추진하는 사업으로(제1분야), 사업은 엄연히 구분되어 중복문제

는 없으나, 철저한 연계체제 구축이 필요함.

 제 2분야는 사업의 중복문제는 없으나 제 1분야와 분리하여 별도 사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항공기술 분야).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제 1분야인 경우, 비행모델 제작, 시험 검증 등을 위해 전년대비 대폭 예

산이 증액되어야 하며, 신청예산은 전액 지원되어야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임.

 제 2분야인 경우, 예산증액이 요구되며 수요가 확실한 순으로 부품을 우

선 개발하여야 할 것임.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제 1분야인 경우 지적사항인 다양한 이용자 그룹의 조기구성 요구에 대

해서는 공공 연구부문 사용자그룹 70개 기관 등록 시험 배포 등 결과의 

반영정도가 양호함.

 제 2분야는 2000년 시작사업으로 조분평 결과가 없음.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본 사업은 민간참여도가 양호한 사업으로 과학기술부 주관 우주기술개발

사업과 제1분야의 연계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외국 관련기관과의 협력체

제를 강화해야 할 것임.

 제1분야 예산 삭감시(신청예산) 사업수행이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제1분야 및 제2분야 사업은 분리해야 할 것임.



18) 항만발전기술연구(해양수산부: C)

○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한 기술 취약분야를 다루

고 있으며, 20개의 독립된 과제를 기반기술, 운영기술, 상품개발로 나누

어 수행하고 있음.

 항만관련 기술개발을 망라한 것으로 사업 타당성은 다소 높은 편임.

○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신규과제 중에서 상품화 개발성격이면서 기업주도로 개발 가능한 과제는 

정부지원금을 삭제 내지 감액해야 할 것임.

 ‘항만운영효율의 극대화 과제’에 약 30억원이 증액 신청되었는데 이 부분

은 민간자본의 유치확대로 일부 해결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소폭 삭감

이 요망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산 학 연 협동분야 확대 및 토목기술의 주요 기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으나, 사업목표의 구체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다

소 개선되지 못했음.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첨단항만건설 핵심기술과 취약분야기술개발은 시의성과 타당성이 매우 

높으므로 예산지원이 필요함.

 어업권 피해조사와 신규정책과제는 항만건설과 관계가 적으므로 소관부

서 기본사업으로 이관 또는 예산조정이 필요함.



19) 해운물류효율화연구개발(해양수산부: E)

○ 사업의 타당성

 ESCAP 역내 정보교류 촉진방안이 최근 UNESCAP 삼자회의에서 결정됨

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음.

 본 사업은 국제협약에 따라 목표가 설정된 사업이므로 우리나라의 위상

과도 직결된 사업으로 간주됨.

 그러나, 사업추진체계가 해운분야 관계자들간의 회의(주체별 사전회의→

전문가 그룹회의→본 회의)를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물류

체계의 효율성 극대화 및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사업이므로 연구사업으로

서의 타당성은 매우 낮음.

○ 사업의 중복여부

 항만발전기술연구와 내용상 중복은 없지만 연계체계를 구축하거나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아 태 지역내 해운항만산업의 발전을 위한 3자간 회의개최비용과 지역내

정보망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전체적으로 사업비 성격이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

합리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비대상사업이므로 조 분 평 결과 없음.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구체적인 정보교류 계획이 미비함.

 본 사업의 추진체계는 회의(포럼)를 통한 사업운영방식으로 회의 개최가 

주를 이루고 있어 독립된 연구사업보다는 항만발전기술연구(첨단항만 핵

심기술연구)의 일부 또는 다른 해양수산부의 기본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함이 좋겠음.



20)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해양수산부: A)

○사업의 타당성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해양개발중장기 실천계획21(Ocean Korea 

21)’이 국무회의에서 통과(’00. 5. 30)되어 이에 따른 해양과학기지 구

축, 초고속선개발, 해양수산벤처기업 육성계획 등이 강화되고 목표설정

과 실천계획이 매우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어 목표달성가능성이 높음.

 ’99년 1년동안 논문 168편, 특허 22건 등 우수한 과학기술적 성과를 이

루었고,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결과는 한국의 해양산업진흥에 크

게 기여할 것이므로 사업의 타당성이 매우 높음.

○ 사업의 중복여부

 타 사업과 중복성이 없는 차별화된 독자사업임.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신청예산이 전년대비 증가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과학기지 구축, 초고속

선개발 등 사업성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편, 순수한 기술개발예산은 

증가되지 않은 상태로서 매우 적정한 수준임.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조 분 평 지적사항 중 연구운영관리를 위한 기획단이 구성되었고 사업업

무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과학기술부 및 자원연구소 등과의 유

기적 기술개발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잘 반영되었음.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본 사업은 해양 자원(생물, 광물, 에너지)개발과 해양공간의 효율적 이용

을 위한 차세대 장비/초고속선 개발,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관측/예보시

스템 개발, 심해저 및 남북극 자원개발 등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 과제들

을 포함하고 있어 예산의 증액지원이 필요함.

 본 사업을 통한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은 해양개발시대인 21세기에 한국

의 해양과학기술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예산

의 대폭 증액이 필요함.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구축, 해양수산벤처기업 등은 기술개발성격보다 기

본사업비로 분류하는 것이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될 것임.



21) 해상안전연구개발(해양수산부: D)

○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어민 및 여객선 승객 등의 보호와 선박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해상안전연구개발이라는 심화된 특

화성 연구라기 보다는 사업의 나열에 그침.

○ 사업의 중복여부

 사업명이나 내용상 직접 중복사업은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신청예산은 전년 대비 다소 높으나 사업수행상 필요한 금액으로 어느 정

도 적정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특정분야에 치중된 연구진행’ 지적 부분은 다양한 과제의 도출로 해결하

였고, ‘단기간내 기술력 확보’라는 지적 부분은 요구 예산의 증액으로 해

결하여 반영정도가 미흡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특화연구에 의해 일부 목표라도 명확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계획이 요망됨.



22) 해양환경보전연구개발(해양수산부: C)

○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국제 환경협약의 수용, 해양환경호르

몬, 패류질병에 관한 연구를 보강한 가운데 대부분의 사업내용이 해양오

염방지,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연안국의 의무강화(UNCED Agenda21)에 

관련된 내용임.

 동 사업결과 국민의 복리증진과 간접적 사회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어 사업 타당성은 높음.

○ 사업의 중복여부

 본 사업은 중복성이 없는 특화사업임.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전년 대비 37% 증가된 신청예산은 해양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정한 규모임.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한 중 공동연구개발과제인 황해광역생태계연구(YSLME)로 황해 종합연구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개발, 폐기물 관리

방안 수립 등 반영정도가 양호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반도국가로서 해양환경의 오염도가 날로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 본 사업

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요망됨.



23) 지방기상청 특화연구(기상청: E)

○ 사업의 타당성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발달하고 지형의 기복이 심하여 기상의 변화가 

극심한 실정이므로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지기상 자료

의 확보와 국지기상예보 기법의 개선이 필수적임.

 본 사업은 국지기상예보 기술개발을 위한 지역 기상특성조사와 기상관측

장비 설치, 지역 기상감시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국지예보능력을 개선하

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 사업타당성이 높으나, 사업내용이 국지기상예보 

기술 향상면에서 다소 미흡하며, 추진체계 또한 미비한 면이 있음.

○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5개 지방기상청의 특화연구사업비(국지 해양감시 및 예측기술개발) 예산

으로서는 신청예산이 오히려 부족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지방기상청의 국지예보기법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및 국지기상특

성조사 능력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기상청 기본(고유)사업을 통

해 수행하거나 기상재해 저감기술개발(방재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24) 방재연구사업(기상청: C)

○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기상 및 지진재해 저감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으

로, 최근 들어 빈발하고 있는 지진 및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인 재

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고 그 타당성도 높음.

○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 사업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신청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적정하나 순수한 재해피해 저감방안 연구가 

사업목표인 점을 감안할 때 피해정도가 큰 기상재해연구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임(2001년 예산은 지진 연구 70%, 

기상재해연구 30%로 편성되어 있음).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신청되었으나 사업내용은 과학기술부, 자원연구

소, 기상청 등에서 계속해오던 사업이므로 예산배정에 있어서 계속사업

으로 간주함이 타당함.

 지방기상청 특화연구의 국지기상예보기술 개선과제를 본 방재연구의 기

상재해 예방기술개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5)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철도청: A)

○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기존선의 고속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가경쟁력 제

고를 위한 21세기 국가철도망 건설에서 고속화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기존선 고속화(140km/h →200km/h)기술개발 목표는 매우 타당함.

 사업내용은 사업목표인 기존선 고속화 전략에 적합하게 구성되었으며, 

총괄주관기관은 철도전문연구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 예산 및 정책적 지

원은 철도청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야 함.

 기존선 고속화기술 확보 및 관련산업기술 자립 등의 과학기술적 효과가 

기대되며, 기존선 고속화(호남선 고속전철화사업)건설에 따른 고용창출, 

철도 안전성 제고 및 여행시간 단축(호남선인 경우 현재 5시간에서 3시

간대로 단축)에 의한 국민복지 향상, 산학연 협력증대, 물류비용 절감에 

의한 국가경쟁력 제고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001년 시작되는 호남선 고속전철화사업이 2004년에 완료될 예정에 있

으나, 호남선 전철화사업이 최적의 투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속도향상

이 절대적인 관건이며,

 본 사업의 연구결과가 호남선 전철화사업의 설계 및 검증에서 활용되어 

고속화기술의 자립을 이루고, 우리 나라의 기타 기존선(중앙선, 장항선 

등에 활용)을 고속화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호남선 전철화사업을 시

작하는 2001년에 반드시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임.

○ 사업의 중복여부

 중복사항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본 사업비 577억원은 호남선 전철화사업비 9000억 원의 6.4% 수준임.

 일반적으로 건설사업의 시스템엔지니어링 비용이 세계적으로 15%에서 

20%인 점을 감안할 때, 기술용역 등을 제외한 연구용역은 5%에서 10% 

정도로 추산할 수 있으므로 675억 정도로 소폭증액이 적절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추진체계 역할 분담에서 철도청은 예산 및 정책지원, 한국철도기술연구

원은 사업총괄이 타당함.

 본 사업은 신규 고속철도건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

존철도 고속화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에 맞추어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 및 국민

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호남선 전철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

록 본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26) 정보통신표준화사업 : 기금(정보통신부: C)

○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국민편의, 산업경쟁력 강화, 국제적인 상호접속, 호환성 보장

을 위한 표준기술의 개발 보급 및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차세대 인터넷, 디지털 방송, 정보

보호 등으로 사업목표, 내용 및 추진체계는 전반적으로 적합한 편임

 다양한 기술분야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관련 ‘outsourcing’이 적절하

게 활용되어 목표달성 가능성 높음

 과학기술적 성과는 논문 1,623건, 특허 110건으로 우수한 수준이며, 산

학연 협력 증대의 사회경제적 성과도 높은 편임

○ 사업의 중복여부

 중복사항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신청예산은 적정하나 차세대 인터넷 분야의 표준개발사업에 예산을 집중

시킬 필요가 있음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며,

 개선내용은 기술개발이 강한 과제 축소, 사업수행기관 다양화, 표준개발

과제와 표준활동기반구축과제로 명확하게 구분, 민간 표준화활동지원 강

화, 국제표준화 전문가 육성사업의 지속적 확대 등임

○ 건의 사항 및 개선방향

 정보통신분야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로서 국가차원의 고려

가 필요한 분야이나, 차세대 인터넷 분야의 표준개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4. 복지기술연구개발사업

가. 심의결과 종합

1) 종합의견

심의등급 A B C D E 계

사업수 3 5 10 5 2 25

비율 10% 20% 40% 20% 10% 100%

 심의대상사업은 복지사회 건설에 필수 분야인 농업, 보건 및 환경에 관

련된 연구개발사업으로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달성을 위한 사업임

 심의대상사업 중에는 분야별 전문성이 높아 타 분야 사업과 직접적인 상

대 비교가 곤란하지만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들이 일부 있음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사업의 특성상 가시적인 

성과가 잘 도출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나름대로 국내 기술향상에 공헌

하고 있음

 환경분야 기술개발사업은 중요도, 실현상의 저해요인, 연구개발비의 투

입, 정책수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의 타 분야와 차별화된 전략

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수출산업화의 목표라는 선도

기술개발사업의 범주에서 추진되어 환경기술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미래사회의 변화와 타 분야 과학기술의 예측을 바탕으로 타 분야와 차

별화된 종합과학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환경보전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 

전략이 필요함

 보건복지부(국립보건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추진방향 및 체계가 산만하므로 부처 자체의 연구개발 관

리주체를 확립하여 사업의 중복과 우열을 조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됨 

- 특히, 복지기술사업 중 전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우선 순위가 높

다고 판단되는 바이러스와 전염병 등의 원인 세균들에 대한 예방관리기

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사업이 기획 추진되어야 할 것임



 보건의료 및 식의약분야 연구개발사업중 관련 산업계와의 연계체계가 미

흡하여 사업의 실용화가 당초 목표대로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사업전개가 필

요함

2) 사업별 우선순위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

우선순
위 비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공동연구 18,408 27,755 A

환경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0 100,000 A 신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지원 39,800 65,500 A

농림부 동물검역기술강화연구 2,801 2,801 B

보건복지부 세균 및 바이러스 질환 관리 1,214 5,634 B

식의약청 한약재품질관리사업 0 1,005 B 신규

식의약청 HACCP일반모델개발사업 0 500 B 신규

환경부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환경부) 0 10,000 B 신규

환경부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10,000 13,000 C

농림부 농촌생산기반연구 2,320 2,854 C

환경부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선도기술 10,000 10,000 C

보건복지부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0 12,000 C 신규

보건복지부 암퇴치연구사업 1,500 1,500 C

보건복지부 천연물 신약연구개발지원 0 10,000 C 신규

보건복지부 특수질환관리 1,840 8,321 C

식의약청 백신 등 생물학 제제 안전성 강화 0 7,000 C 신규

식의약청 보건연구 5,521 4,987 C

식의약청 유전자재조합품 안전성연구 500 2,000 C

보건복지부 한방치료기술개발 2,500 5,500 D

환경부 자동차저공해기술개발 1,500 4,500 D

식의약청 남용약물관리사업 200 500 D



부처명 사업명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

우선순
위 비고

식의약청 화장품안전성관리사업 0 4,500 D

보건복지부 신약개발지원 9,000 15,000 D

식의약청 조직공학적 의료기기의 
적응성 성능 안정성 평가사업 0 2,000 E 신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활성화사업 0 2,000 E 신규

나. 사업별 심의의견

1)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보건복지부: C)

○ 사업의 타당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회구현의 일환으로 날로 증가되는 장, 노년 

인구의 건강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전략사업으로의 타당성이 인정됨

 국민공공복지와 건강증진의 특성상 국가의 지속적 지원이 요구되는 공익

사업 성격으로 그 필요성은 높은 편이며, 수입대체 및 실버산업에 상당

한 기여를 할 것임

 2001˜2010(10년)간 3단계계획에 따라 예산배분 및 집행계획이 효과적

으로 수립되어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 사업의 중복 여부

 국립보건원은 역학조사,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구분야 연구라고는 하나 보

건의료 유전체연구개발사업은 보건원의 특수질환사업과 중복되므로 통합

조정이 요구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내용으로 적정하나, 신규사업으로서 초년도 사업의 예산으로는 다소 

과다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사업내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항목별 예산 조정이 필요함.



2)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환경부: B)

○ 사업의 타당성

 2010년까지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 및 고도 정수

처리를 위한 2개 분야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는 타당함

 환경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떨어진 반면 환경오염문제는 점점 

복잡해지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특정 환경기술분야에서 환경기술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역거래와 연계시키고 

있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사업은 산업폐기물로부터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려

는 사업으로 2000년도에 과학기술부와 환경부가 기착수한 바, 동 사업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과학기술부 주관하에 20개 사업 중 상위 2개분야 과제를 부처간 전략과

제로 공동추진하는 것은 기술력제고와 사업화라는 2대 목표달성에 적합

함

 폐기물 문제와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생활 환경향상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환경기술수준의 낙후로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는 환경기술분야중 경쟁력 

있는 특정분야에 집중투자함으로써 경제적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재활용 및 경제성있는 원료 및 에너지로 자

원화 하는 기술 및 물부족 시대를 대비하여 양질의 수자원 확보를 위한 

고도정수처리기술개발은 시의적절한 것임

 날로 악화되는 수질오염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물 부족 시

대를 맞이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기술개발사업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 사업의 중복 여부

 과학기술부 주도하에 범정부적으로 참여하여 역할분담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이 없음

 현재 수행중인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선도기술개발사업 및 환경기술연

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

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중복을 사전에 제거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전략기술분야에서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시장규모 등 기술소

요를 예상할 때 적정한 규모임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과학기술부와 상호협력하여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성과의 극대화가 기대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사업단장모집공고→선임→세부과제기획 및 공모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추

진체제의 구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



3)  남용약물관리사업(식품의약품안전청: D)

○ 사업의 타당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와 알코올의 오남용에 대한 정

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및 응용연구로서 타당성이 높음

 사업목표에 대비하여 연도별 사업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함

 특히, 2003년 이후의 연구내용이 시의에 부적절하거나(2004년의 남용약

물의 실태조사), 소관부처의 업무연관성 미흡(2003년의 항생제 오남용 

연구) 등의 문제가 있음

 마약류의 오남용에 의한 사회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으로 보아 시의적절

한 사업이나 사업내용과 추진체계로 보아서 우선순위가 떨어짐

○ 사업의 중복 여부

 사업의 특성상 중복될 우려 거의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2001년 예산을 2000년 대비 150% 증액 신청하였으나, 사업의 시의성 

및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연구의 효율성은 대폭 상

향시켜야 할 것임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2000년에 시작된 사업이므로 1999년도 조 분 평 평가대상이 아니었음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의 소액 다수과제 보다는 중 대형 과제를 개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

 본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마약퇴치라는 국가적 목적달성에 도움이 될 것

인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할 것임

 보건복지부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4) 농업기술공동연구(농촌진흥청: A)

○ 사업의 타당성

 우리 농업을 고부가가치의 국민복지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목표는 대단히 

타당함

 주 연구내용인 고품질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기술개발, 고기능성 동식

물 생산을 통한 신수요창출, 농작업의 생력화 자동화 생산기술개발을 통

한 농업인의 건강과 노동생산성 향상 및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의 시대적 변천사항을 적절히 반영함

 식량, 농가소득, 환경 문제가 국민환경복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해결되

어야 하는 문제이면서 공익사업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

원이 필요함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추진체계가 우수함. 예상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사업의 파급효과는 국내 농학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한 국민식생

활, 농민 삶의 질 및 친환경농업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농업의 당면 문제점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시의 적절함

○ 사업의 중복 여부

 중복은 없으며 타 부처와 업무 조정이 잘 되어 있음

 약용식물 관련연구는 보건복지부의 한방치료기술개발과 천연물신약개발

(신규), 그리고 생명공학연구소의 21C 프론티어 사업, ‘국내 자생식물 다

양성의 산업적 이용기술 개발’과 긴밀한 연계와 상호보완이 필요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21세기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복지기술 확대 건의에 대해 최대한 수용하

려는 노력을 보임

 우수기술개발자 포상은 기 수행중이며 2001년에는 시상금을 4,500만원

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증액함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중이나, 약용작물 연구를 보건복지부의 한방

치료기술개발과의 연계강화 건의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예산배분은 내부수행예산과 외부수행예산 배분이 비교적 잘 되어 있으나 

외부수행과제는 연구내용에 맞추어 실수요 예산으로 확대가 요청됨

 기존 작물(예, 녹황채소)의 신기능성 연구강화가 필요함

 북한 농업발전을 위한 제반 연구추진이 필요하며, 국제공동연구가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임

 2001년 예산에 대형공동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세부내용이 빈약함.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세부연구내용의 변경과 관련

된 보충자료가 필요함



5) 농촌생산기반연구(농림부: C)

○ 사업의 타당성

 도시에 비하여 현격하게 열악한 농촌의 생산기반, 생활환경의 개선사업

이며,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업용수 수질관리를 위한 중요한 사업임

 6. 15 남북합의서 실행의 일환으로 한반도내 농업생산 기반정비 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타당성이 높음

 기관사업비에 비해 R&D 비율이 너무 낮고(2000년에 농업기반공사의 연

간 사업비가 1조 8981억원 인데 R&D는 불과 23억 2000만원이었음),농

업의 공익성과 민간자본의 저조한 관심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함

 당해연도 목표는 단순한 수질조사로 농업용수 수질관리대책이 미흡하므

로 년도별 개선목표를 세워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대부분의 사업은 시의적절하나, 남북한 농업생산기반정비는 대단히 시급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업내용이 없음 

○ 사업의 중복 여부

 농업용수 수질 조사 연구사업은 환경부의 수질관련 사업과 중복될 수 있

으나 농업용수의 수질관리는 농림부에 이관되어 업무조정이 이루어졌음

 환경부의 요청에 의한 사업으로 중복우려는 다소 완화되나, 조사 연구

결과는 상호 보완되어야 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예산규모는 적정하나 수질조사신청예산에 대해서는 하향조정이 요청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농촌생활환경분야를 보다 더 강조했으면 하는 제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여 간행물의 제호가 농공기술 인데 앞으로는 농어촌과 환경 으로 변경

한다고 함

 기관의 공모과제를 확대했으면 하는 제의에 관해서는 대응책이 다소 미

흡함. ‘99년의 외부 공모율이 13.8%였는데 2001년에는 10%정도로 추진

하고 있음 

 환경부의 수질관리사업과의 중복성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복을 

피하려는 노력이 보임. 단, 연구조사의 결과물에 대한 활용 대책이 필요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농업기반공사에서 집행하는 대형사업비의 일정한 비율을 R&D로 쓰도록 

법제화하기를 건의함

 연구관리체계(특히 과제응모 및 선정평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였음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애로사항 또는 제한요소 등을 해당부서가 적시하

도록 했으면 함

 R&D에 대한 자체나 외부의 평가결과를 첨부 바람



6) 동물검역기술강화연구(농림부: B)

○ 사업의 타당성

 구제역 등 해외 악성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것으로 국내 축산업 보호와 국민 건강향상에 중요한 사업임

 공익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며, 제안된 사업들의 내용은 사

업목표달성에 적합함

 제안된 당해 연도의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평가되나, 구제역 등의 유해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당해 연도의 목표설정 자체가 미흡함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구제역 등의 해외 악성 

전염병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기초연구의 성과임

 구제역을 직접 체험한 시점에서는 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대

단히 시의적절한 사업임

○ 사업의 중복 여부

 국내 유통축산물(국산+수입)의 유해잔류 물질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농림부로 이관되어 중복문제는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예산규모는 적정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외부 전문연구인력 참여확대 건의에 대해 겸임연구관 증원으로 반영하였

으나 건의사항은 외부응모 확대로 이에 대한 반영정도는 다소 미흡함

 해외 전염병연구의 순차적 수행 건의에 대해 구제역 근절기술 위주로 건

의를 적극 수용함

 국내 유통 축산물의 내분비장애물질 연구강화에 대해 2001년 연구사업

에 적극 반영코자 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악성전염병은 간헐적,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를 주고 있으므

로 예방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외부용역 등으로 악성전염병에 대한 사

전대비가 요청됨

 현재 기관고유사업의 성격으로 농림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유관 기관과의 공동연구사업으로 확장하여 질병관리 목표달성도

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

 이를 위해 대책협의회를 유관기관이 모두 포함되도록 재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비는 기관운영비 보다는 외부연구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비용으

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7) 백신 등 생물학제제 안전성강화(식품의약품안전청: C)

○ 사업의 타당성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에 의한 사고 빈발로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

으나 유통시 안정성 평가체계 미비로 본 사업은 복지 측면에서 시급히 

수행되어야 할 과제임

 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유통까지 책임지고 있으나 최종 평가는 국가에서 

수행하여야 하므로 본 과제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함

 생물의약품 안전성평가를 위한 백신중 위해물질의 검출시험법과 표준화

로 안전성평가 및 국제공인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내용은 적합함

 안전관리체계 구축시 의료서비스 신뢰구축과 백신완제품수입 및 균주 수

입억제 효과가 기대됨 

 백신사고로 인해 백신접종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전염병확산 우려가 있으

므로 본 과제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 사업의 중복 여부

 안전관리체계 미비로 사업의 중복성은 없음.

 사업의 초기추진은 제약회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역할분담으로 추진

하고, 안전관리체계는 제약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필요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예산규모는 사업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나 초년도 규모로는 과

다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국내 기술개발여건상 자체기술개발과 병행하여 외국연구소와의 협동 연

구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및 연구계획 수립이 요청됨



8) 보건의료연구활성화사업(보건복지부: E) 

○ 사업의 타당성

 목표로 제시한 내용은 타당성이 인정되나 연구기관 자체사업의 성격으로 

함이 합리적임

 지원내용으로 보아 정부연구사업보다는 기관고유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

진토록 함이 타당함

 보건산업분야의 직 간접적 파급효과는 인정되나 우리나라 R&D 사업 성

격상 정부지원 성격은 아님

 또한 사업계획이 연구회 지원, 창업지원센타지원 해외 연수 초청지원사

업으로, 연차적(단계적) 지원내용이 10년간으로 너무 장기적이며 단계별 

차등화도 되어 있지 않음

 시기적으로도 연구주관기관이 설립된 이후 상당한 기간(5년)이 경과한  

시기에 사업을 제시한 감이 있음

○ 사업의 중복 여부

 자체연구 경상비와 일부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확인은 안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예산규모는 사업내용으로 보아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됨으로 재검토가 요

망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유사한 사업은 별도로 모든 연구기관의 연구관리비로 일괄 책정토록 원

칙을 정하여 집행함이 타당함



9) 보건연구(식품의약품안전청: C)

○ 사업의 타당성

 식품의약품안전청 기관고유연구사업 성격으로 그 타당성이 충분하므로 

기관고유연구사업으로 지원 추진함이 타당함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으로 보아 국민건강진흥상 정부지원의 타당성이 높

음

 단년도 사업성격으로 볼 때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름대로의 

파급효과는 인정됨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이란 국가고유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절대적인 사업이나, 그 내용은 연차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조정함이 필요

함 

○ 사업의 중복 여부

 중복 사업은 없으나, 위해성 평가사업(백신 및 마약의 위해성 평가시험 

연구비)의 경우 다소 중복성이 있으므로 자체 조정이 필요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예산규모는 다소 하향조정으로 현실적인 규모임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조분평 결과는 잘 반영되어 있음

 식약청 고유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자 하나 사전에 근본적 배려가 선행

되어야 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사업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기관고유사업의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하는 기타 사업(남용약물관리사업, 유전자 재조

합품 안전성 연구)과 통합 조정이 요구됨



10) 보건의료기술진흥지원(보건복지부: A)

○ 사업의 타당성

 2010년까지 선진수준의 국민보건환경의 질적 확보와 보건의료산업을 성

장 선도사업으로 육성하며 질병치료 및 예방법을 개발하여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는 국가보건의료기술진흥면에서 타당함

 과거의 민간위주 보건의료 투자정책으로 단기적인 봉합적 충족으로 기술

종속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은 때늦은 감이 있음

 난치병, 만성퇴행성질환의 치료법개발, 보건의료정보체계구축 등 목표에 

적합한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진도관리 및 연구결과 평가를 통해 연구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으며 

인접 학문분야의 연구결과를 적절히 소화 흡수하여 투자효율성을 높였음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보완기획이 우수하며 연계분야와 하위과제 연구구

성이 타당하게 재설정되어 있음

 현재까지의 사업효과도 보건의료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질병 치

료기술개발 효과가 발생함. 합리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현재의 각 

분야의 보건의료기술을 향상시켜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임

 사업추진조직의 구성과 그 주체가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평가단으로 합

리적이며, 외부수탁 연구인력 pool이 형성되어 있는 등 시의적절하게 진

행되고 있음 

○ 사업의 중복 여부

 현재까지는 실제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감이 있으나 관련부처의 사업확대

로 인한 중복가능성은 다분히 내포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신약개발연구, 한방치료기술연구, 21세기 프론티어연구 등

과 향후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사업 전체에 대

한 중복 검토후 사업의 재조정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공모사업을 수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

관고유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일 

수 있음.

- 현재와 같이 중복검토 기준을 계속 강화할 것이 요청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분야별 중요도에 따른 자체조절로 전체적으로 증액(64%)된 감이 있

으나 타 사업과의 균형 유지상 적정한 요구예산임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우수연구자 포상제도, 생체실험시 연구윤리지침 제정 등을 반영하여 조

분 평의 일부 결과는 반영되고 있으나, 관련부처와의 연계성에 대한 가

시적인 조치가 없음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보건복지부의 신약개발연구, 한방치료기술개발, 세균 및 특수질환관리, 

암퇴치 연구사업, 환경부의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과 향후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과제를 대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형태의 기획이 필요함

 또한, 사업 확장을 검토하면서 부처간 역할분담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



11) 세균 및 바이러스질환관리(보건복지부: B)

○ 사업의 타당성

 전염병 원인병원체의 최종 확인을 위한 기관연구비의 성격이나 신규사업

인 신종전염병 국가감시체계의 구축, 병원감염 감시 체계구축 등에서 제

시한 목표는 타당함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이 적합하며, 국립보건원의 고유기능을 내실화하

는 데 필요한 사업내용으로 사업목표의 설정과 잘 연계되어 있음

 전염병 관리를 위한 국가연구 및 원인병원체의 최종확인능력과 연구 기

반을 확장하는 등 국가의 질병관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과거부터 필요성이 강조되어온 국민 모두의 질병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임

에도 불구하고 보건 예산의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방치되거나 미루어졌

던 사업으로 시의 적절함

○ 사업의 중복 여부

 중복은 없으나,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과 연구방향에서 중복 가능성이 있음

 국립보건원의 기능에 타당한 연구는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에서 국립보건

원에 할당하되 중복감시체계를 활성화해야 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추가분으로 증액규모는 적정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조분평 결과를 일부 반영하여, 질병관리중심 연구사업내용을 추가하고 

국가질병관리 연구체계구축에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보건의료연구사업중 독감 등 국민의 급성감염병 관리의 긴급성으로 볼 

때 타 복지기술사업중 가장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R&D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계속 제외되어 온 것이 현실임



 특히, 최근 신종(에이즈) 또는 신층(말라리아)감염병이 창궐하고 있으며, 

더욱이 남북한 교류 증대로 북한에서 만연하고 있는 질병의 휴전선 이남 

확산 조짐이 역학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은 절대적으

로 필요함

 따라서 2001년 사업에 반드시 반영시켜 국민보건 확보에 정부가 주도적

으로 관여하여 공공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임



12) 신약개발지원(보건복지부: D)

○ 사업의 타당성

 기술집약적 두뇌집약적 미래첨단기술인 신약개발 능력을 제고시켜 제약

산업의 선진화 도모를 목표로 (1) 신약개발연구지원(‘91~2001 : 

198,500백만원) 및 (2) 생명공학 우수의약품 지원(’97~2005 : 130,500

백만원)을 내용으로 하여 단기(’95˜’97), 중기(’98˜2001), 장기(2002˜

2010) 추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여 온 바, 2001년도는 생명공학 우

수의약품 지원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한 추가 

목표를 설정하였음은 타당함

 신약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질병 치료효과의 증대는 국가적으

로 필수적 과제이나 현재 제약사업의 R&D 투자가 저조한 실정을 감안하

여 정부지원을 통해 제약회사 등의 연구대응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연구

개발비 지원은 타당함 

 신약개발에 따라 질병치료와 제약기술 및 신약수출이 기대되므로 국민보

건과 국가경제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까지는 기술축적 단계

임 

○ 사업의 중복 여부

 현재 중복사항은 발견치 못함. 단,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진흥지원

사업」, 「한방치료기술개발」 및 신규 사업인 보건복지부의 「천연물신

약연구개발사업」등과의 중복 우려가 있어 사업의 연계 검토가 필요함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연계 조정이 

계속 강화되어야 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정부지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민간대응자

금의 유치에 의하도록 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중점지원을 통한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약학전공분

야)의 보강을 지적한 바, 연구수행과제에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연구개발 초기단계에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나 궁극적으로는 기업

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함

 약품안전성에 대한 분야의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도록 현 

과제의 수행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탐색단계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우선 중점지원분야 설정 등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심사가 병행되어야 함



13) 암퇴치연구사업(보건복지부: C)

○ 사업의 타당성

 암의 조기진단, 치료율의 제고, 연구수준 향상 등「암 정복 10개년 계

획」(’96˜2005 : 사업비 247,405백만원)에 따라 ’96사업준비기간을 거

쳐 3단계(’97-’99 : 연구기반조성, 2000˜2002 : 연구기반확대, 200

3˜2005 : 연구기반확립)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0년까지 투자된 

사업예산은 2,945백만원으로 부진하나 당초 사업목표는 타당함

 암이 우리나라 주요사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미 국가가 

정한 「암 정복 10개년 계획」에 따라 지원해야 하는 것은 타당함

 암의 조기진단 치료법과 항암물질개발 등 목표로 암 정복을 위한 진단, 

치료, 항암제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내용이 적합하기는 하나 

당초 목표에 비하여 부진한 점을 감안할 때 사업규모는 미흡함

 암 정복이 세계적 관심분야인 점을 감안할 때 성공적인 공공복지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임

 시급히 수행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늦은 감이 있고, 목표 대비 사업추진

이 부진한 바 현재 촉진기구로 되어 있는 암정복기획단의 기능을 강화하

여 그간의 추진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 

요구됨. 

 국립암센터가 개원하면 조직활성화를 통한 연구과제의 총괄계획과 단계별 

계획을 세워 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요망됨

○ 사업의 중복 여부

 중복사업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국립암센터가 개원되어 운영되면 중

복 가능성이 있음

 식약청의 「보건연구」,「유전체실용화사업(보건원)」,「보건의료기술연

구진흥사업」등과의 중복 가능성은 있음

 사업의 중복 수행의 방지 및 사업주체의 연구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보건

복지부, 보건원, 식약청의 연구관리업무의 연계관리가 필요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2000년 예산사전조정 결과, (1) 암등록 사업 확대, (2) 국민보건상 우선 

추진을 지적하였므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이나 요구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조 분 평 결과는 일부 반영되었으나, 개선된 내용은 발견치 못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국민의 건강 및 수명연장과 관련된 암 질환의 적정관리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높은 바 적정한 연구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국내 암 연구 DB를 구축하여 연구과제간 중복가능성을 배제하고 연구성

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한편 국립암연구센터, 일부 대학 등의 시설을 공동 이용하거나 인력교류

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14) 유전자재조합품 안전성연구(식품의약품안전청: C)

○ 사업의 타당성

 사업내용으로 보아 식품의 국제교역상 무역마찰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타당함

 국민건강보호와 식량수급조절상 정부지원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연차적

인 연구계획에 의한 계속사업으로 적합함

 소비자의 불안요인을 해소시켜 국민의 의구심을 해결해주며, 국제교역의 

마찰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음

 세계적인 관심사이며 특히,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당면과제 

해소에 시의적절함

○ 사업의 중복 여부

 타부처(환경부, 농림부)와의 중복 대상은 있으나 연구부서의 성격상 분담 

연구는 불가피함. 이미 환경부 주관으로 부처간의 분담 조정이 되어 있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연차적 계획에 따른 배분으로 2차년도 예산규모는 적정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비평가 대상사업임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매우 중요하나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및 체계가 미흡함. 즉, 사업진행에 따른 연구내용

의 조정은 물론 기본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함

 또한 내 외부 연구비율의 재조정이 필요함. 즉 외부용역과제의 비중 확대 

및 공동연구 추진이 요구됨



15) 자동차저공해기술개발(환경부: D)

○ 사업의 타당성

 1998˜2003년간 대기오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오염발생

량 저감과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타당함 

 기후변화협약 관련 범정부적 CO2 대책, 급변하는 세계 자동차시장, 국

내 대기오염 개선, 낙후된 경유차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은 필수적임

 자동차 저공해화를 위한 분야별(경유차, 하이브리드, LPG) 과제를 선정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합성이 있음

 LPG엔진 저공해화사업은 우리 나라가 앞선 기술이므로, 투자에 성공하

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고, 기술을 선도해 나아갈 것임

 핵심기술의 저공해화는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기후변화협약, 배출가스 규제 등에 대응하지 못하면, 향후 5년 이내에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국내 자동차회사는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므로 시급

히 추진하여야 할 과제임

○ 사업의 중복 여부

 산업자원부 ‘차세대 자동차개발’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로 휘발유

자동차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환경부사업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문제시

되는 경유자동차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산업자원부와 기술적으로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세부과제 선정 및 사업 

추진시 관련 부처, 기업 및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환경부의 자동차 저공해화사업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환경분야에 대한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이기는 하나 민간의 자발적 기술투자요인이 많으므

로 예산규모의 하향조정이 필요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배출가스가 다량 발생하는 마을버스를 저공해 

Hybrid 전기버스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중으로 조 분 평 결과 반영정

도는 우수함

 민간기업의 참여, 자동차 저공해관련 연구의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해 민

간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으로 Hybrid 전기버스개발사업을 공

모함으로써 개선사항은 적절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자동차 규제기준 강화는 배출가스 대기오염 방지 정책 및 기술개발과 직

접 연계된 것으로 경유차분야의 핵심 저공해기술개발사업이 필요하나, 

국가예산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

가 있음 

 부품개발은 동시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적은 예산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기대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동남아 

등 저개발 국가 등의 교통 시스템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16) 조직공학적 의료기기의 적응성성능안정성 평가사업(식품의약품안

전청: E)

○ 사업의 타당성

 조직공학적 의료기기의 적응성, 성능,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됨

 평가기술개발은 정부지원과 정부 주도로 진행함이 타당하나 사업내용이 

너무 산만하고 구체적이지 못함

 사업계획의 모든 내용을 동시에 시작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의 비교우

위를 고려하고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을 모색한 중점 연구사업이 필요함

 조직공학적 생체재료 및 의료기기의 개발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

고 있어 아직 그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사업의 선정은 다

소 이른 감이 있음

○ 사업의 중복 여부

 본 사업은 보건의료연구기획평가단의 보건의료기술진흥 지원과제중 의료

생체공학과 벤처 및 중소기업지원사업과 중복됨

 사업내용은 조직공학적 생체재료와 의료기기의 평가사업으로 제품화 단

계의 의료기기 평가기술과 생체재료의 평가 및 안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성을 고려할 때 초년도 예산으로는 과다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평가기술은 제품개발을 유도하고 국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적기에 착

수, 기술개발경쟁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지

원이 요청되는 사업이나, 보건의료기술진흥지원과제와 중복되므로 통합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의 실시시기와 평가대상의 연구개발실적을 감안할 때 

사전준비단계의 연구부터 연차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사료됨

 특히 관련 연구분야와의 공조체제로 사업의 중복성이 배제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17)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환경부: A)

○ 사업의 타당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용화가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환경기술수준을 높여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가

장 큰 관심사인 환경의 개선과 동시에 수출유망기술을 산업화하겠다는 

목표는 타당함.

 기술개발분야 통합환경관리, 생태계 토양오염 복원, 사전오염예방, 환경

관리 정보화 촉진 및 지구환경보호로 분류하여 세부 사업목표를 설정한 

것은 국내환경문제와 지구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국제환경협약에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접근방법임

 환경기술개발사업은 환경을 쾌적하게 보존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생존적, 경쟁적 차원의 전략적 사업이므로 

정부주도로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함

 기존 요소기술개발 위주의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제적 접근방식에 의

해 기술개발, 실용화, 국제협력을 통합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에 의한 전

략적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민간주도의 패키지형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

은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상용화 측면에서 바람직함

 실용화 과제에 대한 산업재산권 출원, 정부시책에 활용 및 과학기술학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사업성과 제고 등이 기대됨

 국제적 환경규제의 강화추세와 환경오염의 심각화,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의 증대를 고려할 때 종합적 집중적인 환경기술개발이 필요함

 수용체 중심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은 선진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음

 성장위주의 개발우선정책의 추진결과 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상되고 있으며 무역거래와 연계되

고 있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면 국가적으로 초미의 

과제임

○ 사업의 중복 여부

 현재로는 중복사업이 없음

 중점기술분야에서 타분야 사업과 차별성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한 바, 실

제 추진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할 것임.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환경분야의 투자가 절대 부족하였던 실정임을 감안할 때 환경문제에 대

한 최초의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사업이므로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초년도 사업임을 고려하여 예산규모의 하향 조정이 필요함

 국내외 환경규제의 동향, 환경기술의 수준, 환경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한 

예산 규모의 하향 조정이 필요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그 중요성에 비추어 환경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전반적으로 매우 미약한 

현 실정을 감안할 때 환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함

 환경문제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 등에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배려도 필요함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치유 및 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인 점을 감안하여 전액 오염물질배출자가 부담하여 조성

되는 환경개선특별회계(2000년 6,152억원 추정. 환경부 예산의 61.5%)

로 충당되어야 할 것임(자료원: 기획예산처 2000.6)

- 2000년 환경부 예산(1조 3,023억원)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세입은 

6,152억원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4,352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 

1,886억원, 농특세관리특별회계 388억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243

억원임



18) 천연물신약연구개발지원(보건복지부: C)

○ 사업의 타당성

 국제간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신약개발산업에서 이 분야의 현재 국제경

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천연

물로부터 신약을 개발하려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타당성이 있음

 본 사업은 신약개발산업이 고부가가치형, 두뇌기술집약형이며 인간친화

형 산업으로서 국내 생물부존자원을 산업화하고자 시도하는 사업임

 본 사업에서는 인체용의약뿐만 아니라 농약, 색소 및 신기능물질을 육상 

및 해양에 생존하는 동 식물로부터 추출하려고 함

 2000년 1월 12일에 발효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개발초기에는 공익성은 높으나 민간자본참여 매력도는 낮아 전적으로 정

부지원이 필요하고, 그 이후 단계에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기대함

 천연물 생리활성물질분리, 약리독성연구, 주성분 인공합성, 이의 생물공

학적 기법에 의한 생산, 특용천연물 자원개발과 활용 및 후보물질의 전

임상시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성내용이 비교적 적합하다고 판단되

나, 특용천연물을 별도과제로 한 것은 심층검토가 필요함

 본 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자료가 없어 적합성 평가가 불가능함

 년 100억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관리체계의 효율성 검토가 필요함

 과학기술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되

며, 새로운 세계적인 신약이 개발된다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임

 외국의 신약개발추세가 합성에서 천연물 탐색으로 ’50년대 후반부터 옮

겨가고 있었으므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시의적절함

○ 사업의 중복 여부

 생명공학연구소의 프론티어 2000 과제인 「국내자생식물다양성의 산업

적 이용기술」과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음

- 국내 자생식물중에서 생리활성물질 탐색, 특용천연물 자원의 개발 및 

활용연구가 생명공학연구소 과제와 중복 가능성 있음

 보건복지부의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과 일부 중복되거나 연계를 강

화할 필요가 있음



 생명공학연구소 과제는 국내자생식물에 국한하므로, 본 사업에서는 대상

을 국내로 국한하지 말고 세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함(우리나라는 유

전자원의 빈국임)

 과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의보감 등 우리 한의학에서 기 증명된 

약재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약리독성을 구명하므로서 타 과제

와의 중복성은 축소하고 연계성은 강화를 건의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대체적으로 적정함

 단, 보다 정확한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자료가 부

적절함. 연차별 예산(안)은 개략적이고, 2001년도 예산은 대분류 소요 

예산만 있고 구체적인 내역은 없음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천연물로부터의 신약개발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파악하고 범국가적 연구

개발계획을 작성하려는 의도는 높이 사야할 것임

 대형과제가 갖추어야 할 기본틀은 비교적 잘 되어 있음

 적극적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신약개발사업,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과 통합된 

초대형 과제를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예산 효율성이 개별 사

업으로 수행되는 경우보다 향상될 것으로 보임

 현재 진행되고 있는 21세기 프론티어사업 (국내 자생식물 다양성의 산업

적 이용기술개발-생명공학연구소 정혁 박사)과 초기 년도에는 상당한 

중복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보건복지부 추진사업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관련사업의 통

합 조정가능성을 검토하기 바람 



19) 특수질환관리(보건복지부: C)

○ 사업의 타당성

 계속사업인 노령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의 유병율 증가로 인한 질병의 국

가관리체계연구 및 기초연구의 필요성이 있으며, 5대 만성질환관리연구

와 신규사업인 유전체실용화사업은 인간유전체 계획완료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목표는 타당함

 기존사업의 특수질환관리와 유전체실용화사업은 민간부문에서는 투자하

지 않을 사업이며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정부지원은 타당함

 사업목표 중 일부사업이 추가되었으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

이 좀 더 확대하여야 할 것임

 기초연구와 예방연구 등이 잘 수행될 경우 학문적 파급효과와 공공복지 

파급효과가 있을 것임

 특히, 신규사업인 유전체실용화사업은 그 나라마다의 특성이 있는 사업

으로 시의적절성이 높이 평가됨. 특수질환관리도 만성질환 증가에 맞추

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사업의 중복 여부

 중복은 없음. 단 신규 유전체실용화사업은 방향성은 다르나 보건복지부

의 암퇴치연구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음

 암퇴치연구사업에서는 유전체관련 기초연구사업, 유전체실용화사업은 기

반 구축 및 연구지원 실용화사업으로 역할분담을 하면 타당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신규사업의 추가로 인한 증액으로는 과다한 감이 있음

 예산규모는 소폭 조정이 필요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일부 반영된 듯하나 계속적 보완이 요구됨

 지역사회 만성질환예방사업으로의 전환을 하는 등 질병관리 및 예방중심 

연구사업의 성격을 보완하였음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른 기관들이 수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성격의 연구

사업임

 본 과제는 그 내용상 보건원 활성화를 통해 기관고유 연구기능으로 확장

하여야 할 것임

 외부수탁연구(extra-mural)와 내부연구(intra-mural)의 적절한 구성이 필

요하며 연구관리기구의 설치를 통해서 향후 연구사업관리를 체계화할 필

요가 있음

 국립보건원 내부연구과제의 통합적 조정이 요청됨



20) 한방치료기술개발(보건복지부: D)

○ 사업의 타당성

 경험적으로 축적된 우리 한방치료기술의 국제화와 현대화를 위해 필수적

인 연구사업임

 만성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방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면 

국제경쟁력 있는 우리 고유의 의료기술체계를 확립하게 될 것임

 공익성은 높은 반면에 민간자본 참여가능성은 낮으므로 정부주도연구가 

타당함

 수많은 요인들의 복잡다단한 상호작용에 의한 한방치료 효과를 현대과학

적분석방법으로 재해석하려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연구사업내용이 

모호함

 중점공동연구과제 내용이 본 과제의 궁극적인 목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

 본래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국민건강향상과 한의학의 현대화 

및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중국, 일본 및 미국의 동향을 보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으며, 한방치

료기술과 양의학의 연계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시의적절함

○ 사업의 중복 여부

 최종목적이나 연구방법이 달라 중복은 없음. 그러나 사업내용으로 볼 때 식

품의약품안전청의 한약재품질관리사업(신규), 보건복지부의 천연물신약연

구개발사업(신규), 생명공학연구소의 국내 자생식물 다양성의 산업적 이

용기술개발사업 및 농촌진흥청의 약용작물연구 등과 한약재개발부문을 

연계 검토하여야 함.

 한약재개발과제에 한해서는 각 사업의 사업담당자들 사이에 협의체를 구

성하거나 연구자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고려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장기계획상 현재까지의 투자가 미흡하였으므로 대폭증액(120%)해야 한

다는 논리는 적절치 못함. 예산규모는 다소 과다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양의학, 약학, 농학 등과의 학제간 협조를 강화하라는 건의에 관해서는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반영하고 있으나, 한의학의 현대과학적 재해석이라

는 최종목표달성에는 미흡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목표달성상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사업제안자가 적시하였으면 함

 한의학의 치료기술개발 연구방향설정에서 기존에 검증된 효과적치료법에 

대한 DB 구축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관련 기관의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대형사업의 개발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으며, 국민들에게 건강과 질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한의

학의 소규모 임상연구과제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의학분야와 연계

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21) 한약재 품질관리사업(식품의약품안전청: B)

○ 사업의 타당성

 한약재 다생산, 다소비 국가인 한 중 일 북한간에 한약규격의 표준화와 

한약재중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규제기준 설정, 멸종위기에 처한 동

식물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CITES 협약)의 이행, 그리고 품질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은 무역거래질서확립과 국민보

건상 타당함

 국제간의 이해관계의 조정 및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사항

이 정부역할인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함

 사업기간을 2001˜2005(소요예산 2,105억원)으로 하고 초년도인 2001

년 한 중 일 규격 협의, 유해물질의 모니터링, CITES 해당 한약재 보호

관리를 위한 시험연구(726백만원) 그리고 지표성분의 표준화/유해물질의 

함유기준 설정, 산지간 약리 비교, 한약포장재 연구 등 용역연구비에 

271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사업목표에 대비하여 볼때 적절히 구성되어 

있어 사업내용은 적합함

 국제협약에 대한 대응한 국제간의 무역마찰 예방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

 그간의 불량한약재의 범람상황과 대북협력 등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비춰 

보았을 때 사업의 추진은 시의적절함

○ 사업의 중복 여부

 보건복지부의「보건의료기술진흥지원사업」, 「한방치료기술개발」 및 

「천연물신약연구개발지원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중복우려 연구개발사업과 연계시켜 중복을 사전에 예방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한약재의 소비국가라는 점과 불량한약재 추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

산규모는 적정함. 아울러, 한약재 품목수를 고려할 때도 적정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기존 정부, 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의 연구개발 성과를 종합분석 하여 종

합적 체계적 연구가 추진되도록 유도함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구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지원 되

도록 함



22) 화장품 안전성관리사업(식품의약품안전청: D)

○ 사업의 타당성

 화장품산업의 성장(‘99년 기준 국내생산 : 2조 8천억원, 수입 2500억원)

과 화장품 시장개방 및 국내 화장품법 제정 시행(99. 9. 7 공포, 2000. 

7. 1 시행)을 계기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유효

성 평가와 함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품 및 원료개발과 진일보한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목표는 타당함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수익자부담원칙에 비춰 볼 때  전액 정부지원

은 적당하지 않음

 우선은 기업의 연구개발 유도를 위한 정부의 시책개발과 기업참여를 위

한 정부지원이 필요함

 2001˜2010(년간)에 6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1차년도

인 2001년에 안전성 유효성 평가 및 품질평가를 위한 기술기반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시험연구에 30억, 새로운 원료 및 제품개발, 제품의 유형

화, 부작용 모니터링 및 관리제도연구 등 연구개발비에 1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연차별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합성을 파악할 수 없음

 새로운 원료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생산확대로 고용증대, 수출대체 효과와 

제품의 유효성 안전성 제고 및 모니터링기술의 선진화 도모가 가능함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현황파악(국내외 동향)을 기초로 한 정책과제를 

발굴 후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연구개발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요망됨 

 화장품 시장확대(수요증가)와 보건복지부, 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개발사업에 화장품 관련 연구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절함  

○ 사업의 중복 여부

 화장품 원료는 의약품, 식품원료와 동일 성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진흥지원」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양 사업을 연계시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함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초년도에는 연구개발기반구축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유인을 위한 시책

개발 등에 한정한 예산규모로 하향 조정이 요구됨

 시험연구비로 제시된 30억 규모로 조정함이 적절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공익적 측면에서 화장품의 안전성관리 관련 연구는 정부가 해야 할 것이

나 기능성 화장품개발 관련 연구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23)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환경부: C)

○ 사업의 타당성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구현을 위해 민간이 개발

하기 어려운 공공분야 환경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무

역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합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

 2001년에 종료 예정인 사업으로 그간 추진한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기반기술로서 국민

건강 및 환경보전을 위한 필수적인 환경기술에 대한 개발사업이므로 국

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과제의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각 분야별로 우선 순위가 높은 큰 주제를 

9개 중점기술로 정하고 이를 사업내용에 따라 다시 42개 세부과제로 나

누어 추진하고 있는데, 중점기술별 사업목표 대비 내용이 적정 수준임 

 국가대기오염측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실용화를 통해 체계적 환경정

보관리를 통한 국가 위해관리능력이 향상되고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로 급

변하는 환경기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환경보전에 대한 국제협약의증가, 환경규제의 강화추세에 대처하기 위하

여 우리 나라 환경에 적합한 오염의 예측 평가 관리를 위한 기법과 제

도의 개발은 필수적임. 이와 같은 기법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 과제의 수행은 시의적절함 

○ 사업의 중복 여부

 과제도출을 위한 기획단계에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중복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은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본 사업은 2001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한 사업의 철저한 

마무리를 위해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요구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연구사업의 확대 및 전담관리기관의 설립추진 등 조 분 평 결과 반영 정

도가 매우 높음



 개선된 내용은 2000년도 신규과제 12과제 중 공공(6과제, 9억원), 벤처

(4과제, 6.5억원) 분야 확대, 벤처형 중소기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계획에 따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지속

적으로 확대, 환경부산하 연구사업을 총괄관리 조정하는 가칭 ‘한국환경

기술진흥원’설립을 추진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중요성에 비추어 수익성이 미흡하여 민간기업이 추진하기 곤란한 공공기

술분야로써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24)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선도기술(환경부: C)

○ 사업의 타당성

 IMF 사태 등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담금을 확보하여 

당초 목표인 실용화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목표로 계속하여 추진중임

 환경기술은 제반 학문의 종합에 의한 산물이고 새로운 분야로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개발할 것이 요구됨

 실용화 상품화를 목표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작품제작, pilot 또는 실증 

plant연구를 통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음

 기술이전 203건 등 성과가 있고 앞으로 기술사용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환경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용증대는 물론 고효율집진기 등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됨

 개발 우선의 정책기조 하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환경보전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은 미약함 

 국내외 환경정책의 강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시의적절함

○ 사업의 중복 여부

 중복사업은 없음

○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2001년은 본 사업의 마지막 연도로서 실용화 및 상품화를 위하여 예산 

지원이 필요함.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규모로 적정함

○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과제의 조기종료 또는 통폐합으로 대형화 및 실용화를 추진하고 중복과

제에 대한 현장확인 후 시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어 조분평 결과 반영정도

는 우수함

 개선 내용은 과제의 중복예방 및 실용화촉진을 위한 개선책마련, 과제의 

통폐합, 성과 세미나, 상설전시장 운영 및 현장확인 계획수립 그리고 환

경부 고유사업으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기획 등임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실용화 및 상품화가 가능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음 

 1992년부터 2000년까지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용화를 촉진시

킬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요구됨



25) HACCP 일반모델개발사업(식품의약품안전청: B)

○ 사업의 타당성

 국민의 정부 100대 사업중 하나인데 오히려 뒤늦게 시작한 감이 있으므

로, 사업목표를 상향조정하여 단기간내에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조정이 

요망됨

 동 사업은 WTO협정으로 국내외 식품의 수출입은 물론 국제교역상 필수

적인 식품의 안전성확보차원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도로서, 만일 이

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보건차원 뿐 아니라 국내 식

품산업의 사활이 달려 있는 중대한 사안임

 사업목표를 3년(2001˜2003)으로 한 바, 사업성과를 올리고, 효율성 제

고차원에서 5년 사업(2001˜2005)으로 연장 조정함이 타당함

 1995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이 제도가 실시된 후 준비부족으로 정부사

업의 진척도가 미미하나,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

 사업의 파급효과는 절대적이며 시의적절성이 가장 요구되는 사업이기에 

보다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집행이 필요함

 참고로 HACCP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약어로 햇셒이라 흔히 호칭함. 또한 선진국에서도 이 

제도를 1990년대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식

품위생법 제 32조의 2(1995. 12)와 축산물가공처리법(1997. 12)에 그 

근거가 새로이 신설됨. 현재, 진척사항은 연구조사사업의 부진으로 시급

히 요청되는 국가 식품안정성관리사업의 일대 전환을 기할 수 있는 도구

(tool)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제도임

○ 사업의 중복 여부

 사업의 특성상 중복 가능성 없음. 사업의 내용과 시기를 현실적 요구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함이 필요함

○ 신청규모예산의 적정성

 예산규모를 대폭 상향조정(신청예산의 2배 정도)하여, 보다 실천가능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적정 사업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정부계획이 차질없이 수행 

가능 하도록 조정이 요구됨



○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총 식품모델개발대상이 약 200여종으로 이중 1단계로 5년간에 50종 정

도의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개발하되, 최소한 4단계까지 완성하는데 약 

20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계획의 장기적 조정이 필요함



  5. 건의사항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실질 기능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

은 각 부처에서 하며, 각 부처에는 장관 직속의 과학기술자문관을 두어 

각 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여 부처내의 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결

과를 일관성있게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

 대형 국책사업들은 공공기관이나 출연연구소 등 정보, 인력, 경험 등 유

사 연구기반이 확보되어 있는 기존의 연구조직중에서 주관기관을 선정한 

후 기획 예산작업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매년 사업진도 및 성과를 평

가하여 관리토록하여 효율성을 확보토록 함

 각 부처 중점추진사업들은 과제구성후 선정우선순위를 확정하여 추진하

되, 예산 및 자금 확보방안 등도 함께 제시토록 함

 순수 기초원천 R&D 사업들은 학술진흥재단에서 관리토록 하고, 활용을 

목표로 하는 목적기초사업과 부처별 학술진흥사업 등은 연계하여 관리토

록 함. 대형 중장기 사업들은 목적기초사업 수행자들과 관련분야의 업계

의견을 들어서 수행토록 함

 국공립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고유분야사업은 인력, 기본장비, 고

유연구예산을 먼저 책정한 후 연구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매년  

단위로 진도 및 성과평가, 환경변화에 대응토록 운영

 세부참여과제가 많은 대형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로 단위과제 예산

책정기준을 설정하고, 세부과제들을 상대평가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임

 예산사전조정과 관련하여 일단의 공동성격의 사업들을 모아 강제배분방

식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예산사전조정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임

 평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의 총괄내용과 자금투입실적 및 예산

에 대한 충실한 자료제출과 과거의 정확한 실적제출로 계속과제의 평가 

및 신규과제의 선정 이유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자료

확보와 검토시간이 필요함

 대형과제들은 A, B, C 등으로 예산배정, 연구목표, 내용, 추진전략, 성

과 등에 대해 상대평가(A, B, C 및 중단)하여 심의토록 함

 특히 중장기계획사업인 경우 중간진도관리와 최종년도 성과물평가를 철

저히하여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보장토록 하고, 실패한 경우 사례분석 등

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과학기술 DB의 적극 활용으로 유사성 또는 중복성, 협력 연계가능성 등

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나누어 평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 

경우 신규사업과 유사한 계속사업 자료가 필히 평가자료로 제공되어야 

함

 심의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다른 사업들의 경우 상대적 타당성 및 파급효

과를 검토하기 어려웠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이 일정규모

(예: 100억원)이상인 사업과 이하인 사업을 분리하여 심의하는 것을 고

려해 볼 필요가 있음

 소규모과제가 모여있는 사업이 많으므로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적부 판

정만 하고, 등급은 부여하지 않는 방안 검토가 요망됨

 이번 심의회에 새로 도입된 해당 부처의 사업설명회는 사업의 개략적 이

해에는 도움을 주었으나, 부처간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사업간 상호비교

에는 어려움이 많았음. 심의에 필요한 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합당한 발

표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발표자와 심의자 각각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설

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의 보완이 필요함





Ⅱ-2.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1. 개요

1-1. 심의 기본방향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분야는 핵심산업의 선진국 수준으로 기술향

상, 첨단산업의 기술기반 제공, 중소 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 등이 주 

대상 분야임.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사업추진성과 및 

파급효과와 사업목표 및 정부지원의 타당성 등을 중요 심의기준으로 채

택하여 상대평가를 실시

- 또한, 사업의 중복성, 신청예산규모의 적절성, ’99년 조사분석평가 결과

의 반영정도(계속사업에만 해당) 등도 중요 심의기준으로 고려하였음.

 신규사업과 소규모예산사업이 상대적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

- 신규/계속 여부, 예산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추진의 타당성, 사업의 중복

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심의

 ’99년 조사분석평가 및 2000년 사업사전조정 결과, 사업설명회 자료, 

예산요구서 등의 참고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실시

1-2. 심의항목 및 가중치 결정

 사업의 중복여부, 신청예산규모의 적절성, ’99년 평가결과의 반영정도(계

속사업에만 해당)의 3개 항목의 세부심의항목은 수정없이 설정함.

 단, 계속사업의 경우 대부분은 향후 몇 년간 계속추진되는 사업이므로 

현재까지의 성과 뿐 아니라 사업종료시 기대할 수 있는 파급효과도 포함

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업의 타당성 항목내의 세부심의 항

목인 “사업의 성과”를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로 수정



- 또한,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의 세부심의 기준의 순서를 조정(과학기

술적 성과 및 파급효과가 맨 마지막에 오도록 조정)

 중장기산업기술 검토소위원회의 계속사업의 경우는 수정없이 설정

※ 중장기산업기술 분야의 경우 심의대상이 되는 신규사업이 없음.

 단기산업기술 검토소위원회

- 신규사업의 타당성 심의시, 사업추진으로 기대되는 산업경쟁력 제고효

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산업개발진흥에 대한 기대효과 측면을 중

요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사업추진시 파급효과” 항목의 가중치를 3에

서 4로 상향 조정(이에 따라 대항목인 “사업의 타당성”의 가중치가 10

에서 11로 변경)

- 신규사업 심의시 계속사업과의 중복여부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기준

이나, 사업의 성격상 중장기산업기술 분야보다는 그 중요성이 약간 낮다

고 판단하여 “사업의 중복여부” 항목의 가중치를 5에서 4로 하향 조정

- 단기간에 산업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의 성격상 

중장기산업기술 사업보다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의 평가 비중이 높아

야 된다고 판단하여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항목의 가중치를 5에서 

6으로 상향조정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항목의 가중치

를 3에서 2로 하향 조정

1-3. 우선순위 설정방법

 연구사업을 심의함에 있어 정량적 심의와 정성적 심의를 병행

- 정성적 심의는 계량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별로 심의사유를 

기술하여 평가함.

- 심의위원별로 2˜3개 사업을 집중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전체 모임에서 

책임검토위원의 발표와 토론을 거쳐 전원합의체제로 심의함. 단, 사업

심의시 해당부처 추천위원의 참여는 지양함.

 검토소위(중장기 및 단기)별로 연구사업 심의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

업과 우수하지 못한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배정함

- 우선순위 비율은 A(상위 10%), B(상위 10˜30%), C(상위 30˜70%), 

D(상위 70˜90%), E(하위 10%)로 강제 배분

- 우선순위 설정은 사업별 정성적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심의위원 전원합의를 통해 결정하였음.



2. 단기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가. 심의결과 종합

1) 종합의견

심의등급 A B C D E 계

사업수 2 4 7 3 2 18

비율(%) 11.1 22.2 38.9 16.7 11.1 100

 일부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심의대상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 

등은 우수함.

- 그러나, 대부분 사업들이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예

산의 분배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바, 사업의 특색이 당초 계획보다는 퇴

색되어 가고 있음. 따라서 예산의 효율성 증대와 중복방지를 위해서는 

사업비집행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채택하여야 할 것임. 

 많은 사업이 Bottom-up 방식의 기술수요조사에 의한 과제도출 뿐 아니

라 전문가기획등에 의한 Top-down 과제들을 포함함으로써 정부의 현

안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계획성있게 추진하고 있음.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및 중소기업청 사업들은 지원규모, 기간 및 대

상업종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성격이 유사함.

- 따라서 부처간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간 조정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농림부의 농산품명품개발사업이나 산림청의 특정연구개발출연사업은 사

업규모나 내용으로 보아, 농림기술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논문, 특허, 보고서 이외의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사회경제

적, 기술적 등)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연구개발사

업에 대한 정부지원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동안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에 관한 후

속 진행평가가 필요함.



- 중소기업청의 사업들은 기존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및 과학기술부

의 관련사업과 중복가능성이 높은 것이 눈에 띔. 따라서 사업기획시 부

처간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중소기업청 고유 업무 성

격의 사업이 되어야 함.

2) 사업별 우선순위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 우선순위 비고

농림부 농림기술개발 31,471 47,000 A

산업자원부 부품소재기술개발(부품소재산업육성) 0 130,000 A 신규

해양수산부 특정수산기술개발 4,762 6,229 B

산업자원부 공통핵심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86,000 93,400 B

산업자원부 청정생산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30,000 40,000 B

중소기업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 21,000 35,000 B

문화관광부 게임기술연구개발지원 480 3,000 C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이전지원 0 11,500 C 신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60,000 90,000 C

산업자원부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11,100 20,000 C

산업자원부 표준화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3,000 7,000 C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기금) 30,000 33,000 C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기금) 10,000 11,000 C

산림청 특정연구개발출연 200 550 D

중소기업청 미래신기술창조기업육성 0 2,000 D 신규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0 10,000 D 신규

중소기업청 중소 대기업기술협력지원 0 20,000 E 신규

농림부 농산물명품개발 1,500 2,000 E



나. 사업별 심의의견

1) 농림기술개발(농림부: A)

 사업의 타당성

 WTO 체제출범으로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할 우리 여건에 적합한 우수 

농업기술의 개발은 식량확보문제의 해결과 농업을 경쟁력 있는 종합생명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함 .

 현장애로기술, 첨단농업기술, 벤처형 중소기업기술의 개발사업으로 분류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개발기술과제별로 매년 투자우선순위

를 결정하고 있음.

 연구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

한 Top-down식의 과제와 자유응모과제가 적합하게 추진관리되고 있음.

 산업체 농가로 기술이전한 실적이 우수하여 단기산업화 도달이 가능한 

사업으로 연구개발비 대비 제품생산 및 수출실적이 높아 경제적 파급효

과가 큼. 또한 농업에 대한 인식전환, 우수연구인력의 양성,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도 우수함. 

 따라서 국가 주도로 생명과학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요구되며 식량확

보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사업임.

 사업의 중복여부

 농산물명품개발사업이나 산림청 임업특정사업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농

산물 가공 상품화기술 및 임업분야 기술과 중복되므로 차별화 또는 통

합관리가 필요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362개의 과제가 첨단기술분야에서 신규과제로 수행되며 국가차원의 식

량문제를 해결할 인력개발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 투자증대가 필요함.

 국가전체 기술개발투자가 ‘98GDP대비 2.5%인데 비해 농업분야 R&D 투자

가 농업분야 GDP대비 1.04% 밖에 안되므로 신청한 예산규모는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국가적으로 중점지원이 요구되는 과제로서 신규 과제발굴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건의되었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양한 신규과제를 발굴

하였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농업기술력 확보에 지속적인 정부투자 요망.

 농산물명품 및 임업특정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며 종자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함.



2) 농산물명품개발(농림부: E)

 사업의 타당성

 고유식품상품화라는 발상은 좋으나 전시행정적으로 과제를 도출하여 본 

사업의 성공이 의심되고 있음. 전통식품은 우리 문화속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 기호성 습관으로 형성된 식품인데 세계화라는 맛과 편의도를 개선

하는 데는 상당한 시행착오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 사

업에서 제시한 추진체계나 연구내용은 형식적으로는 체계화 된 듯 보이

나 세부내용면에서는 실현가능성이 극히 희박함. 

 연구과제가 너무 많고 각 과제마다 목표를 달성하였더라도 세계화된 우

리나라의 명품일까 의심스러움.

 본 사업은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추진타당성이 매우 

취약하며 기술적 파급효과도 의심스러움.

 사업의 중복여부

 농림기술개발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공 유통분야는 본 사업과 성격이 유

사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과제당 연구비규모는 작지 않지만 제시된 연구내용 및 방법으로 “농산물

명품”을 개발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규모임. 따라서 남은 연구기간에 사

업목적을 달성하려면 명품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택하여 집중 투자할 

것이 요구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평가에서 지적된 판로개척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는 개선하였다

고 제시하였으나, 가시적인 결과는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전시효과적인 기획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현가능성있는 과제에만 지원

함이 필요함.



3) 게임기술연구개발지원(문화관광부: C)

 사업의 타당성

 게임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국내중소게임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게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함.

 세부사업내용은 범용 3D 게임제작엔진 및 Tool개발, 게임제작용 인하우

스 s/w 개발, 게임개발워크샾등 기술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 중소게임개

발사업의 현장애로기술해소 및 공통핵심기술의 확보가 기대됨. 

 특히, 게임제작엔진개발은 국내게임산업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 

예상되며 국내 정보산업수준이 상당한 경지에 와 있는바 게임제작 엔진

의 개발은 성공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그 성능수준은 개발주체가 누구며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가, 또

는 그러한 개발자의 동원가능성 등에 의존하는 바, 구체적인 팀구성에 

대한 정보가 미흡함. 

 본사업의 시행으로 영세상태에 머물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수준을 향상시

켜 게임제작의 기간단축 및 개발게임의 경쟁력확보에 기여할 것이 예상

됨. 그러나, 게임장르별 엔진에 차이가 있으며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므

로 범용엔진개발의 실용화 및 효용성은 충분치 못함.

 사업의 중복여부

 정보통신부 지원사업에서 제작엔진개발은 추진하고 있으나 게임과 관련

한 구체적인 중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제시된 예산은 실제 3D 게임제작엔진의 개발에도 충분하지 않음. 따라

서, 게임제작엔진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국내의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촉진방안모색 및 비연구사업인 벤처창

업지원센터 사업을 제외하는 등의 조 분 평 결과를 사업에 잘 반영하

였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기술개발 주체로서 게임종합지원센터의 게임산업 수준향상에 대한 기여

도를 정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임업특정연구개발(산림청: D)

 사업의 타당성

 본 과제의 연구내용은 현장애로해소와 단기소득원 발굴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산업생산성증대를 위한 산업화기술 기반조성

으로서 가치가 인정됨.

 그러나, 본 과제는 농림기술개발사업과 중복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적 연

구기획에 의한 투자계획이 산출되어야 사업타당성이 인정됨. 

 예산규모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과

제를 수행하기는 어려움.

 사업의 중복여부

 농림기술개발사업중 임업관련 과제와 유사하므로  독립사업으로서 실용

화를 추진하기에는 타당성이 미흡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임업부분으로 농림기술개발사업중에 투자된 예산에 비하여 예산규모가 

작으나 증액을 요구한 연구계획 및 투자규모가 제시되지 않아서 적정성

을 판단하기 어려움.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임산물가공기술, 상업화기술개발 등의 단기기술개발과제로 중점추진할 

것을 계획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 연구과제 및 투자계획이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았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임업의 경쟁력 향상은 국민복지차원의 녹색 환경증대와 관련 있으므로, 

전략적 투자계획을 위한 연구기획이 필요함.



5) 공통핵심기술개발(산업자원부: B)

 사업의 타당성

 산업현장의 애로기술해결 및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기술을 단

기간(2~3년 이내)에 개발하려는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이 합리적임.

 지난 10여년간 수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관기관을 기업주도로 전환하고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벤처기업 발굴

과 대학 연구소의 보유기술활용, 기업부설연구소의 급증 등 산학연 컨

소시움 R&D의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음.

 전자평가 system을 도입하여 관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총개발 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위원 자동선정 program을 도입하는 등 계속적인 

연구관리방법의 개선노력이 돋보임. 

 또한 기술료 징수실적이 년 200억원, 사업화 성공률 60%, 수입품가격 

30%하락, 고용창출효과 7000여명, 수출 11억불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높아 타당성이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 과제와는 사업기간의 차이 및 과제공모방식의 차

별성이 있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860억원으로 전년대비 8.6%증액, 과제당 평균 1억내외로 유사사업과 비

교시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님.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사업화 실패과제에 대한 기술료감면제도 보완요청은 “성실실패” 에 대해

서 이미 기술료면제제도를 도입하여 채택중에 있고, 최종 평가시  “성공”

이나 사업화결과가 미진한 경우에도 “기술료감면제도” 도입이 검토중에 

있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특허출원을 독려하며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후속연구개발 지원책을 

마련하여 더 고급기술로 축적 정착을 유도함.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므로 논문발표(1,444편)보다는 지적재산권획득에 더 주력하는 것

이 바람직 함.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 등이 유사한 사업은 각 부처의 정체성에 입각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효율증대가 요구됨.



6) 부품소재기술개발(산업자원부: A)

 사업의 타당성

 대규모 조립 장치산업의 발전한계가 가시화 된 시점에서 부품 소재산

업육성은 우리 산업의 구조변환을 위하여 필요함. 특히, 우리의 원천기

술력이 선진국의 30~40% 수준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의 선진국 

부품사용선호 등의 문제점이 있어 국가적인 지원이 없이는 민간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업임. 

 산학공동연구회를 통해 개발대상품목에 대한 기획단계를 거치고, 국내 

R&D와 외국기술유인 및 투자유치를 통하여 핵심부품 소재를 해당기술 

필요기업체를 중심으로 개발하게 하는 사업목표는 매우 의욕적임. 

 그 동안의 기술개발방법 등이 단발적이고 꾸준하지 못하였고, 원천기술

에 치중치 않았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천기술확보 등 경쟁력있는 기술개

발에 중점을 둔 이 사업은 매우 타당성이 큼.

 무역적자요인 해소라는 현실적인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며 소량다품종

의 성격 때문에 기술력있는  전문기업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내실있

는 기업의 육성이 이루어지면 이들의 기술수준향상도 클 것임. 

 특히, 부품 소재수요기반을 확충하고 핵심부품소재의 적극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법모색과 더불어 범국가적 부품 소재 개발역량의 결집을 이루

고자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사업의 중복여부

 실행과제명으로 보면 기존의 여러 사업에서 수행되어온 부품 소재개발

과제와 중복된다고 할 수 있으나, 단발적이고 원천기술의 확보방안이 미

약했던 과거의 부품소재개발지원이 지니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점해결이

라는 차원에서 보면 본 과제가 가지는 중요도가 큼.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부품 소재 원천기술확보에 1300억원 및 신뢰성평가 인증기반구축 및 

신뢰성보전실시에 716억원을 지원하여 58개 품목으로 4,400억원의 수입

대체를 예상하는 본 사업 예산은 국산품의 질적 고도화 및 시장진입의 

신용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임.



7)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산업자원부: C)

 사업의 타당성

 21세기 대표적 지식산업으로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 인식된 환경에 

적합한 사업으로 디자인상품개발환경에 신속히 대처하는 사업임.

 개별디자인방식에서 통합디자인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효과증대를 계획

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요구에서 보면 680과제를 계획하고 있어 아직까

지 개별디자인방식을 수행하고 있음.

 그 동안 디자인개발지원과제 70%가 상품화되었으며 디자인 성공으로 매출 

신장률 약 300% 증가 등 경쟁력향상 및 수출증대수입대체의 효과가 컸

음. 또한, 19,000여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였고 산학 전문디자이너와 제

품 생산업체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으나,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디자인혁신부분에 중점적으로 증액하고, 디자인기반기술에도 지원을 계

획하는 등 국내 디자인산업기술수준향상을 위해서는 본 예산 신청이 적

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디자인기술개발은 기업위주로 실용성을 강조하여 발굴하고 정부주도적 

지원은 폐지하고 기술개발만을 지정하여 실적확인이 가능토록 요구한 바 

이를 사업에 반영하였음.

 이 외에도, 시행계획 조기공고 및 신속한 평가실시 등이 이루어 짐.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과제선정시 객관적 평가체제 및 관리가 필요함. 정부의 디자인산업에 대

한 전략적 추진계획이 필요함.



8)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산업자원부: D)

 사업의 타당성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려는 상황에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에서 전자상

거래기술들이 투자지원되고 있어, 특히 목표달성방법이 크게 차이가 나

지 않음. 

 전자상거래가 통상상거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 예상되어 고용증

대 및 산업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민간기업들

이 수행할 기술개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효율성이 저하되는 바, 전

자상거래의 표준제정, 기반기술구축 등에 치중함이 바람직함. 

 사업의 중복여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에서 수행한 과제에 전자상거래 기

술개발이 다수 있으며, 본 사업에서 추구하는 정체성이 뚜렷치 않아 구

체적인 사례는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중복된 과제도 있을 가능성이 높

음.

 산업자원부에 전자상거래를 총괄하는 전자상거래과가 설립되었으므로 상거

래관련 표준 및 기반구축에 관련된 기술개발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기반기술(40%)과 응용기술(60%)로 구분하여 지원코자하며 필요 예산의 

70%까지 지원하려는 방침은 타당하나, 과제당 기반기술 2억원, 응용기

술 4억원은 다소 과다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전자상거래 관련 유사 사업을 두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은 중복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협의 후 차별성 있는 기술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됨.



9) 청정생산기술개발(산업자원부: B)

 사업의 타당성

 국제 환경규제 강화, 일반 환경기술의 한계에 대응한 공정의 개발 및 실

용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부합되는 연구사업으로 단계별/업종별로 필요한 

기술개발을 도출하여 경쟁력강화기술, 공유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보급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

 수요조사에 의한 신규과제도출 및 Top down형의 중대형 핵심기술의 발

굴 지원으로 청정기술의 조기정착이 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음. 

 국내 오염배출량의 50% 저감,  전체 GDP의 1.62%가 되는 환경비용지

출금액의 절약 등으로 국내 산업의 총비용 절감효과가 큼.

 논문 및 특허도 과제당 현재 1편 미만이지만 사업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앞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학

술적, 기술적 성과가 곧 가시화 될 수 있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주로 신규 청정생산기술분야 과제에 증액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제당 

지원액이 평균 1.2억원이고,  Infra 구축 및 기술확산사업의 필요성을 감

안할 때 예산규모는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기술료 징수실적 미흡이 지적되었으나 공공성이 높은 공유과제의 지원비

율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징수의 증가는 어려움. 

 산업별 우선순위의 설정전략은 청정생산기술 보급종합계획을 토대로 

2001년 사업부터 반영할 예정임.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중소기업의 환경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개발된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필요함.  

 청정기술연구센타의 역할을 강화시킬수 있는 예산배정을 핵심적으로 추

진해야 함.

 환경무역장벽을 대비한 국가전략적 기술개발사업임.

 국제적 경쟁력있는 기술은 장기화과제로 계속 추진함이 바람직함. 



10) 표준화기술개발(산업자원부: C)

 사업의 타당성

 국가 표준의 질적, 양적 수준이 국제표준에 비해 낙후한 상황으로 기술

장벽타개를 통한, 수출증대를 위하여는 국제규격에 부합한 국내규격의 

재조정이 필요함. 국제적인 상호인증제의 구축을 통한 수출증대, 인증비

용절감 등의 경제적파급효과가 있으므로 국가 표준제도의 구축 및 국가 

표준선진화는 시급함.

 국가표준제도 기반구축, 국가표준 종합체계확립, 국가표준화 활동기반의 

강화를 목표로 측정기술의 개발, 시험방법개발, 표준물질개발에 주력을 

두고 있는 산업기술 및 과학기술의 핵심기반임. 

 민간부분의 표준화 역량이 미흡하므로 정부주도 하에 범부처적인 사업으

로 시행되어야 함. 

 사업의 중복여부

 이미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표준화관련 기술사업을 통합 연계시켜, 각 

부처별로 상이한 표준제도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범국가 사업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00년에는 86개 과제가 공모 심의중이며, 2001년에는 체계적인 수요조

사를 토대로 산업체에서 시급히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화기술개발

을 추진할 예정인 바, 신청예산의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국가표준이 국가경쟁력의 핵심기반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국가차원

에서의 혁신적 추진체계의 정립을 통하여 범부처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11)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 기금(정보통신부: C)

 사업의 타당성

 산업체 중심의 연구개발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상업화 가능

성이 큰 기술 및 제품의 상품화를 지원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기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은 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수입되고 있는 부분품의 국산화 및 수출을 지원함으로써 무역수지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완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 사업의 타당

성이 있음.

 정부와 기업간 Matching Fund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기업의 기

술개발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함.

 사업의 중복여부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99년도 사업실적 168건중 29

건이 부품기술 관련이며, 정보통신부의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2000년도 

계획  150여건중 48건이 핵심부품개발사업임. 따라서, 선도기반기술개발 

사업은 원천기술확보 및  system 개발방향으로,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

사업은 부품의 실용화개발로 방향을 전환하여, 사업을 차별화함이 바람

직할 것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통신기술분야를 전년대비 33% 증액하고, 정보기술분야는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정책방향을 세분화하는 등 기획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예산의 요구는 적정수준임.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과제도출방식을 자유공모방식에서 top-down 방식을 혼합하는 등 ‘99평

가결과가 반영되어 있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기술료 징수방법이 매출액의 2%로 되어있어 매출액의 산정방법이 현실

적으로 어려우므로 단순화가 필요함.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사업목표가 구체적으

로 제시되지 않는 등 사업내용의 다소 개선이 필요함.



12)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기금(정보통신부: C)

 사업의 타당성

 정보통신분야의 창의적 idea나 특허 등을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부족하여 

사업화를 못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게 창업을 지원하여 고용을 창출

하고, 기업의 spin-off 인력활용을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정보통신분야의 활용가치가 높은 기술에 대해 우수신기술로 지정하고, 

신제품개발비를 1년에 1억원 규모로 지원하면서, 정부인증마크(IT)부여, 

창업보육시설 입주우대, 회계 및 마케팅 등 경영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사업내용임.

 ‘96년˜’98년까지 지원된 150건중 132건이 성공하여 창업성공율이 90%

정도로써 고용효과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99년 예상매출액이 132개 

과제에 150억원은 예상보다 매출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허출원 23

건, 등록2건도 지원사업의 규모에 비해서는 다소 저조함.

 사업의 중복여부

 산업자원부가 수행중인 신기술창업보육사업 (T. B. I) 과 유사성이 있음.

 정보통신부 :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이내 자에게 년 1억원의 창업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성공시에는 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징수함.

 산업자원부 :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이내인 자에게 8천만원의 창업기술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성공시에는 정부지원료의 50%를 5년이내 기술료

로 징수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신규창업자의 자금지원규모 년 1억원은 적정수준임. 전체사업비 신청규

모도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연구결과의 마케팅 및 경영지원 연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정보통신중

소기업 경영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99평가결과를 적극적

으로 반영하고 있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구체적 경영지원단의 지원방법 및 실적, 성과에 대한 내용 언급이 없음.

 정부의 벤처창업지원방법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여러 부처에 산재한 

지원제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13) 미래신기술창조기업육성(중소기업청: D)

 사업의 타당성

 미국의 경우 년간 25,000건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미래기술제안을 받아 

그중 3,500건을 선정하여 건당 10만달러 규모로 지원하고, 그중 연구기

술개발지원을 1,500건, 건당 75만달러 규모로 지원하면, 이 중 사업화 

성공률은 2%수준인 520건에 달함. 이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

는 매우 중요한 것임.

 따라서, 본 사업은 중소기업 및 개인이 보유하고있는 미래신기술을 파악

평가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이 사업의 목표는 타당성 평가업무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음 

단계들의 사업목표는 기존의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사업과 차별성이 없

음.

 또한, 현재 국내에서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타당성 평가를 해줄 기관이 

없으므로, 기존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의 중복여부

 사업타당성 평가사업 이외에는 기존의 우수신기술지원과제와 중복성이 

많으며, 특히 중소기업청내의 기술혁신개발사업과의 사업중복성이 있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타당성 평가사업비로는 적정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사업 타당성평가업무는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의 평가를 위한 매우 중요

한 과정인 바,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기술이전센타사업 등에도 사업 타당

성 평가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14)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중소기업청: B)

 사업의 타당성

 대학 연구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 우수기술인프라를 중소기업지원에 활

용하는 사업목표는 계속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음. 이 사업은 중소기업

청이 50%, 지방자치정부가 25%, 기업체가 25% 출연하므로 지방중심적

인 특성이 강하고 대학교수와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높아 목표의 달성 가

능성이 높은 사업임.

 취약한 자금력의 중소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의 협력에 정부자금의 지원

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 단체를 참여시켜 

내고장 발전에 기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매우 특이하면서도 파급

효과가 큼.

 ‘93˜’98년까지 6,997개 업체가 참여하여 공정개선 2,001건, 특허출원 

822건 및 시제품제작 2,693건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큰 사업임.

 사업의 중복여부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예산의 

적절한 증액이 필요함. 특히, 과제당 지원액규모가 작아 현장애로기술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예산의 점진적 규모확대가 필요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과제규모가 작아 현장애로기술해결만도 어려운데, 특성화 전문화 유도

를 통한 기술사랑방을 유도하도록 지적 받았던 바, 이를 개선하였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대학 연구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출과 예산의 추

가증액뿐 아니라 양보다 질위주의 개선이 필요함. 참여기업의 출연비율

(25%)을 낮추어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15) 중소 대기업기술협력지원(중소기업청: E)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표는 대기업-중소기업의 협력증진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향

상시키는 사업으로는 바람직함.

 그러나,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자발적인 협력관계에 정부가 추가로 지원 

및 참여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본 사업은 구체적 연구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기술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움.

 사업의 중복여부

 산업자원부에서 신규로 제시한 부품 소재기술개발사업과 중복될 가능성

이 높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연구기획에 의한 구체적 추진계획이 제시되어야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판

단할 수 있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나, 대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협력

업체 이외에도 추가로 협력업체 관계를 형성하여 비효율적인 기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연구기획이 필요함.



16) 중소기업기술이전지원(중소기업청: C)

 사업의 타당성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우수원천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기술을 중소기

업에 이전하여 상품화를 추진함으로써, 단기간내에 중소기업의 기술경쟁

력을 제고하고 독자적인 기술개발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임.

 또한 기술이전촉진법 제정에 따른 대학의 기술이전기관설립의 지원이 필

요함.

 따라서, 산학간 연구컨소시움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자체기술개발 부담 

경감을 위해 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사업의 중복여부

 중소기업청의 산학연공동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부의 연구기관보유기술 

무상양여사업, 산업자원부의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 지원사업간의 

일부 유사성이 있는 바 정밀검토가 요구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기업당 5천만원, 총 지원예산 100억원, 대학 연구기관 기술이전센터 운

영비 15억원은 적정규모임.



1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중소기업청: C)

 사업의 타당성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

부를 정부가 직접 출연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하

는 바 사업의 지원 타당성이 있음.

 중소기업은 재무구조 취약, 기술인력 미확보, 연구장비 미비 등 열악한 

연구개발여건에 분위기확산, 의욕고취 등을 위해서 정부가 일부 Seed 

Money를 지원함이 필요시 됨.

 지원업체중 86.5%가 10%이상의 매출신장을 예상하고, 수출액이 30%이

상 증가한 업체도 24.1%에 달하는 등 사업의 성과가 우수하고 중소기업

의 기술경쟁력향상에 기여하였음.

 사업의 중복여부

 정보통신부 우수신기술지정 지원사업과 지정사유 및 지원내용에는 차이

가 있으나, 중소기업이 대상이고 신생기업에 지원하는 과제임은 서로간

의 유사성이 있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건당 지원금액이 정보통신부과제 지원액에 비해 50% 수준이며, 기업체 

요구가 8,0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여, 업체수를 줄여서 중점지원한다면 

예산규모는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지적사항을 잘 이행하였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므로 과제당 지원금액을 늘리고, 과제수는 줄여야함. 

 지방청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관리가 민간에 이양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청은 관리감독에 치중하여야 함.



18) 특정수산기술개발(해양수산부: B)

 사업의 타당성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농특세를 재원으로 첨단 수산기술개발로 어민소

득증대와 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개발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갖

고 있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음. 

 실용성제고를 위한 연구에 집중지원하고 있으며, 사업관리체계, 선정절

차 및 연구성과 관리체계가 우수함. 

 이 사업을 통하여 교육지도, 정책활용은 물론 기술개발분야에서 선도적 역

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제고와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기술료징수는 감면관계로 비교적 적으나 매출증가 및 특허출원, 국내외 

학술논문발표, 기술이전계약 등의 성과는 큼.

 사업의 중복여부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2001년˜2004년은 2단계 수산핵심기술개발기간으로서 4년간 198억원을 

적정배분하게 되어있으나, 과제수나 광범위한 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62억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나 제출된 예산규모는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지적사항에 대해 반영계획은 수립하고 있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수산기술 전반적인 것을 취급함으로써 너무 다양한 과제를 다루어 효율

성에서 떨어짐. 수산연구환경개선을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에 국가적 차원

에서 예산규모를 확대하고 분야별로 단기과제 및 장기과제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전담관리기관이 경제분야 연구기관이어서 전문성이 취약하므로 전문기술

분야 기관이 본 사업을 관리함이 바람직함.



3. 중장기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가. 심의결과 종합

1) 종합의견

심의등급 A B C D E 계

사업수 1 2 5 2 1 11

비율(%) 9.1 18.2 45.4 18.2 9.1 100

 중장기산업기술사업은 부처별로 충분한 사전기획과 년도별 및 단계별 평

가 등을 추진하였는 바, 심의대상사업의 기획, 추진체계 및 성과 등은 

우수함. 

 그러나, 부처별로 성격이 유사한 사업간에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심의대상사업은 21세기 프론티어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민

군겸용기술사업 등 범부처적 공동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부처간 

실질적인 협조체제 및 상호연계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어 범부처사업의 

효율성은 충분하지 못함. 

 연구기획과정에서의 기술수요조사가 실질적인 기술수요자가 아닌 연구공

급자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음.

- 예를 들면,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에서의 인터넷을 이용한 기술수

요조사 등은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및 

실수요자 그룹에 의한 합리적인 수요조사에 입각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기술수요조사시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 등의 확보를 위한 

예산 및 추진체계가 필요함.

 심의시 어려웠던 점으로는 대형사업단위로 검토하였는 바, 구체적인 연

구성과나 파급효과를 판단하기 곤란하였음.

- 중장기산업기술의 경우 대형사업의 특성상 평가가 어려웠음. 다수의 이

질적 과제가 혼재되어 있는 선도기술개발사업 등에서는 당해연도 목

표달성 가능성의 평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음. 또한 수출증대, 수

입대체, 생산성향상, 고용증대 등의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나 정확한 자료 등의 부족으로 평가가 매우 어려웠음. 중복



유무의 판단도 수십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 

세부 단위과제 단위로 중복이 평가되어야 하는 바, 정확한 중복유무의 

평가는 용이하지 않음.

- 중장기산업기술의 성격상, 사업추진이 1˜2년 밖에 안된 사업의 경제

성, 기술적성과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기는 매우 곤란하였음.

 연구성과 및 파급효과는 세부과제별로 집계가 되어야 하나, 충분한 자료

검토가 곤란하는 등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며, 다수의 다양한 과제로 구

성되어 있는 대형사업단위평가의 합리성 문제 등도 심층 검토되어야 함. 

- 장기간의 기획과 연구개발이 비교적 우수한 대형 복합사업이 대부분인 

중장기 산업기술에 대한 평가에서 강제적 등급부여의 합리성에 관한 많

은 논의가 있었으며, 강제배분에 의해 우수한 사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였음(‘99년 조분평 평가결과 A:2 , B:3 , C:6 으로 모두 

C이상으로 평가받았음).

2) 사업별 우선순위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 우선순위 비고

정보통신부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기금) 157,000 211,500 A

과학기술부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50,000 100,000 B

산업자원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93,500 78,500 B

건설교통부 산학연공동연구 8,000 16,000 C

과학기술부 선도기술개발사업 71,140 67,460 C

산업자원부 선도기술개발 50,700 33,900 C

산업자원부 차세대신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20,000 34,000 C

과학기술부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핵심전략) 77,199 77,479 C

과학기술부 국책연구개발사업(핵심전략) 12,800 14,500 D

과학기술부 민군겸용기술사업(핵심전략) 23,300 21,300 D

산업자원부 민군겸용기술사업(산업기술개발) 7,500 10,000 E



나. 사업별 심의의견

1) 차세대신기술개발(산업자원부: C)

 사업의 타당성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는 연구

사업으로 지원타당성이 있으나, 사업목표가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

는 21세기 프론티어사업과 차별화되는 것이 필요함. 사업추진시 두 사업

간의 상호연계 및 사업성격, 역할 등의 조정이 필요함.

 사업특성에 따라 추진단계 및 단계별 기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적절한 추

진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제안된 기술과제만을 선정,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전략적 목표에 의거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연구개발성과

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제로의 보완이 필요함.

 21세기 지식기반사업 및 주력기술중 국가전략기술이 필요한 바 현재 세

계적으로 실용화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 또는 단위 핵심제품기술을 도출

하여 집중지원할 경우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산업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음.

 사업초기이므로 성과의 판단은 어려우나 제품개발위주로 사업을 추진하

기 때문에 사업완료 후 고용증대, 기술 및 산업기반조성 등 사회경제적 

성과가 기대됨.

 사업의 중복여부

 중복되는 사업은 없으나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사업과 향후 유사과

제 도출의 우려가 있는 바, 사업 도출시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과학기

술부와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전년대비 70%가 증가된 34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초기의 사업타당성 검

토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선도기술개발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으므로 축소분을 고려할 때 신청예산은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99년 조사 분석 평가에서 21세기 프론티어 사업과 연계조정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반영을 노력하고 있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기술계획 및 예측시 광범위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선정하는 등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선도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등과 연계하여 종

합조정이 필요함.



2)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부: C)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목표

- 21세기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중 장기 국가연구

개발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개발을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단을 구성하여 휴먼인

터페이스사업, 생명현상 및 기능연구사업, 자연재해방재기술개발 등 27

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 사업내용이 신산업창출, 삶의 질 

향상,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술개발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목적에 

부합되므로 지원 타당성이 있음.

 또한, 본 사업은 5년(1998~2002) 중기 국가핵심과학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므로 산업자원부의 중기거점기술개발과 과학기술부의 21세기 Frontier

사업과의 효과적 연계하에 그 타당성이 확립될 수 있음.

 System형 및 병렬형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전략기술을 개발하는 효율적 

체제를 구축하였음.

 본 사업의 결과가 산업화에 직결됨을 목표로 하므로 민간참여 확대를 통

한 산업화기반구축의 필요성이 있음.

 중기 산업발전 및 기술파급의 기여도가 큰 사업이 될 수 있고 특히 이를 

위한 경쟁성있는 국제특허 등 국제경쟁력 확보를 기대함. 그러나, 투입

된 연구예산규모와 비교시 기술료성과는 다소 미흡함.

 환경변화에 따른 과제조정은 양호한 편으로 사료되나 국제경쟁력면에서

의 효율성에 대한 지표를 마련했으면 함.

 사업의 중복여부

 총 29개 사업단으로 타분야 사업과의 중복여부를 사업별로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계속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중복은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총예산 규모가 8,905억원(정부 : 6,241억원)이나 되는 방대한 사업으로, 

2000년 772억원에서 2001년도에는 774억원을 신청하였음.

 29개 사업단별로 개별사업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으나 전체예산은 적절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평가를 통한 다양한 개선을 촉진하고 있음. 예를 들면 신규사업을 확대

하지 않고 내실있는 관리체제 구축 및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산업화 기

반구축 등을 반영하였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사업화단계에 도달한 과제는 관련사업부처로 이관하거나 연계강화가 요망

 실용화의 연계를 위하여 산업자원부 중기기점과 연계하고 민간참여 확대

를 통한 연구기반구축을 지속적으로 추구

 타 부처와의 연계강화를 통한 선택적 협조가 요구됨 (예시 : Fiber 

Optics → 정보통신부, 부품소재 → 산업자원부 등) 

 국내외 기술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사업단별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함.



3) 선도기술개발사업(산업자원부: C)

 사업의 타당성

 선진 7개국 기술수준에 도달한다는 거시적 사업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

수요 및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이 적절히 구성됨. 산

학연이 공동참여하고 연구과제관리는 정립된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체계

적으로 추진되는 등 적절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음. 그러나 총괄주관기

관이 수혜자(연구조합, 주관기관의 과제참여)가 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음.

 차세대 평판표시장치 등 가시적성과를 보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특히 

UXGA급 TFT-LCD 시제품 세계최초개발 등 세계적수준의 제품개발이 

추진되었으며 그 파급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일부

과제는 선진국과 아직도 기술적 격차가 있는 과제로 추진된 경우도 있

음. 따라서 세부과제를 검토하여 과감한 정리가 필요함.

 첨단생산시스템, 초소형정밀기계 및 차세대자동차개발사업에서는 일부 

세부과제의 경우 기술의 복합도 및 난이도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등 

국제수준의 경쟁력확보가 불확실한 요소기술개발과제 등도 있는 바, 기 

개발된 요소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실용화 중심으로 과제를 정리할 필

요가 있으며, 사업비축소 등을 통한 전략적추진이 필요함.

 사업의 중복여부

 사업추진을 통하여 확보된 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에서 추진하는 중기거점기술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선도

기술개발사업을 실용화하는 과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용화촉진

을 위한 지원방안의 추진이 요망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종료단계의 과제로서 2000년 507억보다 현저히 감소된 339억원을 신청

한 바, 과제정리 등을 통한 적절한 전략적 조정이 추진되었음. 그러나 모

든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 보다는 사업성과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

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요소기술보다는 실용화를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과제중심으

로 투자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투자규모 축소는 반영되었으며, 기술확

산전략은 추진 중에 있는 바, 반영정도는 양호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마무리 단계임을 고려하여 실용화연구 및 기술이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

으며 단계별, 연도별 평가를 통한 과감하고 체계적인 연구사업의 정리가 

필요함.



4)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자원부: B)

 사업의 타당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을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고도화한다는 거시적목표를 

갖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업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임.

 사업초기에는 사업내용이 선진기술의 국산화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산업

기술의 복잡화 및 시스템화 추세에 따라 여러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시

스템개발로 전환하는 등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임.

 기술기획을 통하여 후보사업을 정한 후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산확보 후 후보사업을 제안받아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추진면에서는 사업관

리기관과 수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등 추진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음.

 또한 본 사업에 5,000명의 개발인력과 450개 기관(산 학 연)이 참여

하였고, 278과제 중 78%를 사업화시킨 바, 사회경제적 및 기술적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사업임. 

 사업의 중복여부

 거시적 사업목표가 명확하여 타 사업과 중복 우려는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전년 대비 16% 감액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만 본 사업에 포함되었던 부

품소재기술개발이 별도사업으로 분리된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대폭 

증액된 예산규모이나, 사업성공률이 높고 사업목표달성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신청예산 규모는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구체적 목표제시가 미흡하다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기술기획위원회를 구

성하여 연구기획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였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성과의 극대

화를 위한 체제구축이 필요함.

 모든 산업분야에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철저한 기술기획을 통해 부가가

치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도출하여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음.



5) 선도기술개발사업(과학기술부: C)

 사업의 타당성

 2001년까지 특정제품 및 기술분야에서 세계 일류기술을 확보한다는 목

표하에 제품기술개발사업과 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나누어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관부처인 과학기술부가 4개 세부사업, 협력부처(산

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가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중장기 목표에 부합되도록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경쟁력확보가 가능한 특정

제품 및 기술개발과제를 적절히 선정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부처별로 자체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 관

리하고 총괄부처인 과학기술부가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총괄조정 및 관

리역할을 수행하는 등 효율적 추진체제를 갖추고 있음. 또한 총괄운영위

원회 산하에 평가운영위원회를 두고 연차별, 단계별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목표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일부 세부과제의 경우 기술의 복합도 및 난이도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격

차 등 국제수준의 경쟁력확보가 불확실한 요소기술개발과제 등도 있는 

바, 세부 과제를 검토하여 과감한 정리가 필요함. 

 경제적성과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반도체, 신기능생물

소재 등을 포함한 다수 과제에서 선진국과 기술경쟁이 가능한 고유기술을 

확보하여 국가기술경쟁력을 제고시켰을 뿐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 산

학연 연구개발체제 구축, 고용증대 등 많은 사업성과를 얻고 있음.

 2001년 종료되는 사업으로 성공적 마무리와 기업화 연계를 추진하기 위

해 계속 수행되어야 할 사업임.

 사업의 중복여부

 범부처적인 추진사업으로 과학기술부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총괄 조정역

할을 수행하고 있어 중복 우려는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예산요구액은 674.6억원으로 전년대비 축소 신청하였고, 1개 세부사업을 

제외한 모든 세부사업이 전년과 동일 규모 예산을 신청하였음.

 본 사업은 종료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사업의 확장보다는 성공적으로 마

무리한다는 관점에서 감액 신청한 예산규모는 적절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G7기획위원회 개최,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를 

통하여 연구성과분석 및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2002년 사업이 종료된 후 그 결과물의 확산 및 사업화 요구에 대한 조

치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조사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려

는 노력이 보임.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사업종료시점에서 사업별 연구성과의 실용화계획과 축적된 연구경험 및 

연구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요구되며 범부

처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추진체제구축이 필요함. 실패한 과제의 처리방

법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

 범부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의 역할분담 및 효율적인 연계

체제구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

함. (예시 : PBS적용에서 부처마다 상이함.) 

 연구결과 및 성과가 비교적 우수한 사업으로 마무리 단계에서의 효과적

인 추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6)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부: A)

 사업의 타당성

 정보통신은 산업의 부가가치는 물론 지식기반 정보사회의 기반을 구성하

는 핵심기술로서 전세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며 정보

통신기술의 파급효과는 날로 확대되고 있음.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력적 기술기획 및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추진되어야 함.

 대부분의 사업이 개발위험이 높아 민간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기술등 적절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은 IMT 2000 등 차세대 무선통신분야 및 차세대 

인터넷분야 등에서 미래지향적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정

보통신기술을 시의적절하게 선택적으로 집중투자하고 있음.

 기술기획관리체계도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집중적인 투자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보통신기술의 세계적수준의 우위확보가 요

구됨.

 사업의 중복여부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2000년도에는 1,570억원에서 2001년도에는 2,115억원을 신청하였는 

바, 차세대 인터넷, IMT 2000 사업 등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개발되는 연구를 감안할 때 신청예산은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결과의 실용화 및 혁신기술발굴, 

엄정한 평가체계구축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평가체제강화에 따른 구체

적 가시적 결과(중도 탈락 등)도 필요함.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기술 및 원천기술개발과 핵심부품기술개발이 확

대되고 있음. 



 특정 주관기관(예시: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과제편중을 지양하기 위하여 

대학, 벤처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

으며 더욱 확대되어야 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시스템, 핵심부품, 원천 및 기초기술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적절한 자원배

분이 필요함.



7) 산학연공동연구개발(건설교통부: C)

 사업의 타당성

 건설산업의 국가 경제사회에서의 기여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고

려할 때 건설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은 매우 중요함.

 건설기술은 분야가 광범위하며 산학연의 공조체제가 필요한 바 산학연 

공동개발의 타당성은 매우 높음.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건설기술 전반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

고 있음. 즉 대형복합, 중소기업육성, 벤처육성, 정보화, 남북건설기술협

력 등 다양하고 이질적 기술이 포함되어 상호연계성이 충분하지 못하며 

분산된 영역에 다수의 과제를 지원하고 있음. 우리 여건에 필요한 기술

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효율적 추진이 필요함.

 건설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철저한 연구기획 및 관리 평가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예산확대가 요망되는 중요한 사업임.

 사업의 중복여부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2000년도 예산은 80억원이고 2001년 신청예산은 160억원으로 100% 

증가되었는 바, 기술수요확대에 따른 과제수 증가 등으로 적정함.

 방대한 건설기술의 효율적 추진과 과제당 예산증액을 감안할 때 향후 계

속적인 예산규모 확대가 필요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사업의 전체적 방향성과 사업목표가 부합되지 않으며 산발적인 단기과제

의 백화점식 사업집행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 원리에 입각한 과제선정

을 통하여 전략적 개발분야의 집중지원이 필요함. 전략적 기술개발을 위

한 기술계획을 추진중에 있음.

 2001년도에도 과제당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며 선택과 집중 원리에 의

거하는 체계적 기술개발계획은 가시화되지 못하였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사업분야를 집중하고 파급효과가 큰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예산을 집중배

정할 필요가 있음.



8) 민군겸용기술 : 산업기술(산업자원부: E)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이 민군겸용기술분야의 Spin on/off를 통한 기술확보의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적절히 추진될 경우 연구자원의 효율화, 

국가산업경쟁력, 안보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는 타당성있는 사업임.

 그러나 세부과제선정 및 연구개발추진과정에서 국방부의 참여가 미흡함. 

또한 부처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나 사업추진체계의 효율

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세부과제 선정시에도 사업목표와 비교하여 목표달

성이 어려운 과제도 일부 추진되고 있음(예: WDM 광통신용 폴리머 광

소자, 대용량 정보검색 및 전송기술, 초전도를 이용한 중소형 전력저장

장치 등).

 과제선정시 연구과제의 파급효과 및 실용화를 감안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함.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는 사업시작이 1년이 채 안되어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목표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민과 군에서 활용도가 높고 산

업적 성과도 높을 것임. 

 사업의 중복여부

 과학기술부 주관 민군겸용기술사업과 연계하여 부처간의 세부과제 구성, 

기능 및 역할의 차별화, 특성화가 필요함.

 일부 세부과제들은 과학기술부의 민군겸용기술과 중복의 가능성이 있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2000년도 75억원에서 2001년도 신청예산은 100억원으로 33% 증액을 

신청하였으나, 예산증액보다는 제품화 실용화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목적에 따른 엄정한 과제선정 및 과제수 조

정에 따라 소폭 삭감도 가능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에서 민군겸용분야의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지원토록 엄정한 과제선정을 요구하였으나, 평가관리체계 구축에 대

한 계획만 있고 실행에 대한 구체성이 없어 실질적인 반영은 미흡함.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집중지원을 위하여 평가시 가중치부여를 

추진중이나 구체적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사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가급적 계량화)하고, 과제수를 대폭 감소시

켜 산업자원부 성격에 부응하는 중점분야의 발굴이 필요하므로 세부과제

를 엄선하여 선별지원함.

 본 사업의 성과는 군의 협력정도에 비례하므로 국방부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 절실함.

 부처별 역할을 정립하여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의 집중분

야를 정립하여 선별지원해야 함. 



9) 민군겸용기술 : 핵심전략(과학기술부: D) 

 사업의 타당성

 국가의 산업경쟁력확보와 동시에 안보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 

및 제품을 개발 하고자 ‘99년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타당성 있음.

 특히, 국방기술의 민간이전의 취지와는 달리 민수기술의 국방으로의 이

전에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핵심기술분야의 

연구를 집중 개발하여야 하나 일부 추진과제의 경우 원천적 성격의 기술

로서 목표달성이 어려운 과제도 추진되고 있음(예 : 고기능성 초미립 복

합재료 등)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는 사업시작이 1년 미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목표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민과 군에서 활용도 높고 산업

적 성과도 높을 것임. 

 사업의 중복여부

 산업자원부 주관 민군겸용기술사업과 부문차별화, 특성화가 필요함. 따라

서 부처별 특성에 따른 과제별 구성검토가 필요하며, 부처간의 연계관계

를 통해 과제간 중복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2000년도 233억원에서 2001년도 신청예산은 213억원으로 9%가 줄었으

나, 소폭 감소하여 추진하되 산업자원부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 연계

하여 사업추진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부처별 역할분담은 비교적 적절함. 다만 선별적 지원체제구축에 대한 조

치는 미흡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본 사업의 성패는 군의 협력정도에 비례하므로 국방부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 절실함.

 민군분야 연구자원이 한정적임으로 공동연구에 의한 연구성과 활용이 필요함.

 부처별 역할을 정립하여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가 집중분야

를 선별지원하여야 함.

 군의 참여 및 협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방부 산하에 민군겸용기술센터를 

설치하였고 일부사업(규격통일화사업)을 국방부가 주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개선조치가 있었음.



10) 국책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부: D)

 사업의 타당성

 국가적 현안과제와 미래 과학기술수요에 대응하는 전략기술 및 기술 

infra사업으로 과학기술부에 적합한 타당성있는 사업목표를 수립하였음

(예: 생명공학 안전기술 등).

 국가나 민간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

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황해종합조사연구, 심해자원탐사, 엔지니어링 핵

심기술개발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선정된 과제들은 백화점식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일부 

타 부처 또는 기업주도형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일부세부과제(예 : ITS, 해양환경보호)를 타 부처 또는 해당연구기관으로 이

관하여 보다 적극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정이 필요함.(예 : 핵심S/W기

술개발, 신발제조업기술개발, 엔지니어링핵심기술, 황해종합조사 등)

 동 사업은 단기적 결과추구가 아닌 국가적 필요사업으로서 파급효과를 

판단해야 함.

 논문 특허 등 실적이 우수하나, 국제 경쟁력있는 특허실적이 보다 많이

요구됨.

 사업의 중복여부

 대부분 3~10년의 중 장기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분야가 다양하므로 개

별적인 중복여부의 판단은 어려움.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소규모 예산(145억)으로 정보통신기반기술, 자원환경 에너지기술, 기계

항공 천문기술, 원천기반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산되는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연구성과가 두

드러지지 못하고 있음

 사업내에서 세부과제별로 조정이 가능하나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신청 총 예산은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사업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가 있으나 미흡함. 엔지니어링 

핵심기술, 황해종합조사는 타 부처 또는 해당기관으로 이관이 검토되어

야 하나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

 일부 과제의 조기축소 및 조기종료를 추진하여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99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과제를 축소 정리하였으나, 아직도 타부처 

또는 기업주도형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제도적 개선이 미흡함.

 국책개발사업의 본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과제선정원칙을 

확립하고 기업주도형 과제의 배제가 필요함.

 전략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축소보다는 연구사업의 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11)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부: B)

 사업의 타당성

 국내 기술여건을 고려하고 성장성과 잠재력이 높은 기술을 발굴, 집중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타당성이 매우 높은 사업임.

 1999년 하반기부터 착수된 사업으로 정보통신, 생물, 환경분야의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될 사업을 선정하는 사업목표 및 내용이 적절히 추진되

고 있으나, 10년 후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국가전략기술의 제시

가 더 구체화되어야 함. 후보사업의 도출시 현재 논의되는 기술보다는 

10년 후에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기술의 도출을 위한 면밀한 작업

이 필요함.

 사업단장 중심의 운영체제의 도입으로 책임과 자율이 보장된 사업추진체

계를 갖추고 있음. 그러나 후보사업의 도출시 설문조사를 위주로 선정되

는 현 방식보다는 전문가그룹에 의하여 장기 미래기술의 예측을 전망하

여 10년 뒤 국가경쟁력확보에 필수적인 기술을 도출하는 전문적 분석이 

보강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의 보완이 필요함. 

 99년도에 시작되어 연구성과의 판단은 어려우나 전략적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산업적, 과학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 기술발전단계측면에서 현재 국가적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원

천, 기초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므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사업의 중복여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타 사업과 중복되고 있지 않으나 사업목표가 미래

산업을 주도할 전략기술의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바, 산업자원부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과 지원분야의 분류 및 중점지원 분야가 유사하여 

향후 중복의 우려도 없지 않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340억, 선도기술개발사업 67억에 비하여 전년대비 

100% 증액된 1,000억을 신청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

는 사업으로 초기의 타당성 검토를 지나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시기이므로 대폭적인 연구비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선도기술개발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으므로 축소분의 이전을 통한 증액 추진이 필요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부처간 협력은 추진 중에 있으며 범부처적 추진체계의 구성에 대한 보완

은 미흡하나 개선정도는 적극적임.

 2001년 인터넷설문조사를 통한 후보사업의 도출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 

방법은 결과가 심히 우려되는 기획방법이므로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2010년 이후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가그룹을 확보하여 일

관성 있게 추진하되 범부처적인 사업추진체계가 필요함. 

 2001년 완료되는 선도기술개발사업의 후속으로 기획된 사업이므로 선도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성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음. 

 선도기술개발사업, 산업자원부의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심

의하되,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등의 검토를 강화하여 소요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본 사업은 기초 및 원천기술개발 위주로 추진하고 산업자원부의 차세대 신

기술개발사업은 응용 및 산업화개발위주로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건의사항

 부처별 연구업무영역이 명확치 않는 바, 부처간 업무영역을 연구단계별 

또는 목적별, 업종별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범부처 연구사업을 특

화시켜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연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

획에 의거하여 각 부처의 구체적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대형 사업개발을 위한 범부처적 협조체제가 갖추어져야 하며, 각 부처

별로 연구영역을 정하고, 연구내용의 차별화를 위한 사전조정의 기능강

화가 절실히 요구됨. 

 년초에 시행한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결과와 금번의 차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복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바, 

2회의 평가를 통합하여 1회로 축소할 필요성이 요구됨. 다만, 신규사업

에 대해서만 중점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평가부담을 경감하여 집중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됨. 

-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의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에는 차년도 사

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으므로 ‘99년 조사 분석 평가 사

업에 제출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음. 

 사업위원회별로 20억원 규모의 사업과 2,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공존하

면서 평가대상과제로 상정됨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 유지가 매우 어려우

므로 사업규모에 따라 연구비규모가 적은 사업에 대한 배려가 요구됨. 

 산업기술성과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성과분석 및 자료는 

전반적으로 충실하지 못하므로 산출근거, 증빙자료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자료제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고용효

과, 수출증대, 수입대체, 원가절감 등).





Ⅱ-3. 연구기반조성사업

  1. 개요

1-1. 심의 기본방향 및 심의방법

연구기반조성분야는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주목적으로 인력양성 국제협력, 연구시설구축, 산학연 협동연

구, 연구성과확산 등이 주 대상분야임.

 심의의 우선적 기준은 국가산업경쟁력 강화, 국가과학기술기반의 지역적 

균형 발전, 고급인력양성 등에 대해 상대평가 함.

 아울러 자원배분의 효율성, 연구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중복성, 99년 

평가결과의 반영 정도 등을 주요 고려 요소로 심의함

 신규사업과 소규모사업에 대한 객관적 심의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및 미래국가산업에의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 절대적 예산규모는 평가시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음. 

 기반조성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정성적 심의와 정량적 심의를 병행함

 정성적 심의와 계랑화가 가능한 심의지표를 구분하여 5점 척도로 심의함

- 정량적 심의의 방법은 대표 심의위원의 설명과 개인별 채점에 의한 합의 

등으로 사업별 점수를 정함

 정성적 평가는 계량적 평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을 보완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평가사유를 기술하여 평가함.

 정성적 심의는 1개 사업을 2명의 책임검토 위원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검토소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한 후, 전체 심의위원회의 토론 등을 

거쳐 전원합의제로 심의함.

 단, 부처 추천 심의위원은 해당 부처의 정성적, 정량적 사업 심의시 참여를 

배제함   



 환경조성사업의 평가비율은 5등급[A(10%), B(20%), C(40%), D(20%), 

E(10%)]으로 상대 평가하였음. 그러나 인력양성과 국제협력은 심의 사업의 

총수가 각 5개이므로 위원회 토의를 거쳐 5개 사업 내에서 상대 평가함. 

1-2. 심의항목 및 가중치 결정

1-2-1. 인력양성과 국제협력

 인력양성과 국제협력은 공히 연구사업의 타당성, 연구사업의 중복 여부, 

신청예산규모의 적절성, 99년 평가결과 반영정도의 항목과 가중치를 

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수정 없이 설정함.

1-2-2. 환경조성

 계속사업의 경우 예산의 적정성보다는 사업의 타당성을 중요시하여 위원회 

전원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변경 설정함.

① 사업의 타당성

- R&D 예산은 그 성격상 과학기술적 파급효과와 산업경쟁력 제고효과가 

주요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신규사업은 새로운 시작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으로 사업 타당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어야 함. 특히 타당성 파악 시 기술적, 경제

적,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의 중요성은 비중이 커져야 할 것임. 

② 사업의 중복여부

- 각 사업은 때로는 중복될 수 있음. 그러나 프로젝트간 또는 부처간 사

업에 중복성이 있을 때는, 두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타 산업과의 연계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3. 우선순위 설정방법

 우선 순위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음.

- 각 분과소위원회는 책임검토위원의 의견과 각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각 사업에 대해 평가함.

-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각 위원은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분과소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청취하고, 본인의 판단과 청취내용을 참고하여 각 사업에 

대해 평가함.

- 심의위원 전체 회의에서 각 위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를 비밀 투표

하고, 이 결과를 종합 평균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함. 단 부처 추천위원은 

해당부처 투표에서 제외하였음.

- 각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는 10%, 20%, 40%, 20%, 10%의 비율로 A, 

B, C, D, E를 결정함.

- 환경조성사업의 평가비율은 5등급[A(10%), B(20%), C(40%), D(20%), 

E(10%)]으로 상대 평가하였음. 그러나 인력양성과 국제협력은 심의 

사업의 총수가 각 5개이므로 위원회 토의를 거쳐 5개 사업 내에서 상대 

평가함. 



2. 인력양성사업

가. 심의결과 종합

1) 종합의견

심의등급 A B C D E 계

사업수 1 1 2 1 5

비율 20% 20% 40% 20% 0% 100%

 2000년도 예산사업 조정에 비해 심사대상사업이 내용별로 분류되어 

동질성 있는 사업들을 비교 검토할 수 있었음.

 사업의 효과 내지 결과분석 및 예상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 제시할 것을 요망함.

 각 부처사업은 그 부처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비추어 사업목적의 

구체적 설명함이 요구됨. 특히 부처 R&D의 목적과 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와의 관계, 그리고 우선순위 체계도를 제시할 것을 요망함.

 인력양성에 예산배정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속적 예산증액이 요청됨.

 산학연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산업계 인력수요에 맞춘 분야별 인력양성 예산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2) 사업별 우선순위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 우선순위 비고

교육부 Post-doc 지원 8,000 8,000 A

교육부 대학원 연구중심대학육성 200,000 200,000 B

교육부 신진연구인력장려금지원 980 1,411 C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기금) 69,000 69,000 C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이공계
석박사활용지원/산학연인력교
류지원/과학기술인력수급지원)

0 10,000 D 신규



나. 사업별 심의의견

1)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과학기술부 : D)

 사업의 타당성

 동 사업은 ① 이공계 석박사 활용지원, ② 산학연 인력교류 촉진지원, 
③ 과학기술인력수급조사 지원 등 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급
기술인력의 활용교류수급불균형 해소를 통한 인력양성사업이라는 점에서 
목표설정은 바람직함

 산학연 인력교류촉진지원사업의 경우 교수에게 1인당 1,250만원의 파견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교수가 산업체 및 연구기관에 파견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실현가능성이 희박함. 따라서 교육부 등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 총체적인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연구기관에서 
대학으로의 교류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사업의 중복여부

 과학기술인력수급조사지원 세부사업의 경우 노동부의 인력수급계획과 
중복될 수도 있음.

 이공계석박사활용지원 세부사업의 경우 박사를 인턴연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교육부의 Post- Doc지원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이공계석박사활용지원사업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어 
신청액이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우려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사업내용 중 이공계 석박사 활용사업은 계속사업이고, 나머지 산학연 
인력교류지원사업과 과학기술인력 수급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이므로 분리하여 
심의할 것을 권고함.

 이공계석박사활용지원사업은 단순히 IMF 실업구제 차원이 아니라 인턴
연구원제를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재정립하여 추진
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의 Post-Doc 지원사업과 협의하여 2중 지원이 방지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됨.



2) 대학원 연구중심대학육성(교육부 : B)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취지가 교육의 개혁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개혁을 의도한 이 

사업은 매우 타당성이 높다고 인정됨. 그러나 수혜 실적이 일부 대학에만 

과도하게 지원되어 대학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BK21만으로 수혜 대학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대학 전체의 개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수혜를 받지 못하고 학부중심으로 가야하는 대학들에 대한 육성프로그램도 

별도로 병행할 필요가 있음.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계약제 교수요원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사업비의 70%를 인력양성에 지원하기 때문에 연구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보완될 필요가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과학기술부 산하 일부사업(우수연구센터육성,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의 지

원을 받는 수혜자가 BK21 사업에도 참여하여 중복 지원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제 집행과정에서 과학기술부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매년 2000억씩 7년간에 걸쳐 투입한다는 원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중간 연도에서 예산규모의 크기가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조분평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연간 2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가 3년 차에 이루

어진다는 것은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자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필요한 평가지표도 개발되어야 함.

 중간평가 후 탈락되는 사업단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후 조치가 강구되어

져야 함.



3) 신진연구인력장려금지원(교육부 : C) 

 사업의 타당성

 학문 후속세대의 육성과 저변 확대라는 목표아래 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의 

논문연구지원비 형식으로 추진되며, 1년간 1인당 720만원의 지원으로 

2001년 1,411백만의 예산을 신청함.

 <기본 사업비>로 책정된 사업으로 과거의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사업과 통합된 사업임.

 수혜자들이 논문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적절성이 인정됨.

 2000년도 예산사전조정 심의결과 지적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을 줄이고 더 많은 학생들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조정

- 학생 단독보다는 교수지도하에 장려금을 수혜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 조정 

 사업의 중복여부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수혜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여 예산증액이 바람직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반영됨.

 ‘99사업평가결과 개선 계획으로 2001년부터 연구장학금 지원사업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개선되었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타 연구비 수혜자 및 BK21 참여 학생 등과의 중복성에 대한 예방조치를 

반드시 수립하도록 권고함.

 주로 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의 논문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사업의 

목적이므로 2˜3년간 지원한 후 논문 게재 등 그 목표를 명확하게 유도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Post-doc 지원(교육부 :  A)

 사업의 타당성

 연구전문인력의 계속적인 연구기회 지원 정책으로 국내 Post-Doc은 

연 1,600만원, 국외 Post-Doc은 연 2,400만원 지원하며, 지원학문의 범위는 

제한 없이 이루어는 사업임.

 21C의 지식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 타당성이 매우 높음.

 사업의 중복여부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 중 이공계 석 박사지원사업과 중복

될 수 있으므로 수혜대상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요구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전문인력의 연구력 유지를 위하여 Post-Doc 사업의 예산규모 확대가 요구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예산을 늘려 수혜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장했으나 2001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과학기술부의 석 박사 지원사업 수혜자와의 중복성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

 사업추진 시 다음의 3가지 개선 가능한 점이 지적됨.

- Post-Doc의 연구력 유지를 위해서는 2~3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개인 당 수혜의 증액이 요구됨.

- 해외파견 및 산업체 파견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킬 필요가 있음.



5)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 : 기금(정보통신부 : C)

 사업의 타당성

 정보통신분야에 국한해서 제도권 교육이 소화해 내지 못하는(필요인원을 
즉시적으로, 양적으로 배출해 내지 못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약 700억원 프로젝트임.

 기초인력/고급인력/산업인력/잠재인력 양성으로 구분하여 비교적 functional 
balance가 되어 있음.

 그러나 예산이 과다하며(BK2101 2000억이고 본 사업이 한 개 분야임을 
감안) 부분적으로 인력양성과 연계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일부 BK21과 중복되는 과제(대학원지원 프로그램)는 BK21과 연계시킬 
것을 권장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기초인력/전문인력, 산업인력 재교육, 잠재인력 등으로 그 예산이 적정함. 
그러나 사업내 예산배정에 기초인력, 전문인력 분야가 산업인력과 비교
하였을 때 예산이 과다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일부 사업이 인력양성과 불일치 되는 문제를 타 사업으로 이관하면서 
반영하였음.

 과도하게 세분화된 사업(중소기업경영지원단, 대학창업지원센터사업)은 
연구기반조성사업으로 일부 통합 추진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전체 과제를 연구비/교육비 그리고 해외파견(연수)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비 
성격사업은 다른 사업에 흡수 요망

 기초기술인력양성지원사업중 정보통신우수, 정보통신교수요원풀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이 과다하게 삭감됨. 개선이 요구됨



3. 국제협력사업

가. 심의결과 종합

1) 종합의견

심의등급 A B C D E 계

사업수 1 1 2 1 0 5

비율 20% 20% 40% 20% 100%

 2000년 예산사전심의에서는 모든 연구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매우 이질적인 사업들을 같이 심의를 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국제

협력분야사업들을 따로 분류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었음.

 국가 전략적, 정책적 측면에서 국가협력사업을 해왔으나, 추후에는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부처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대상 국가 및 

과제를 선택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 요망됨.

2) 사업별 우선순위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 우선순위 비고

산업자원부 국제공동연구개발(산업기술개발) 6,000 6,400 A

과학기술부 국제공동연구사업(국제화사업) 8,200 11,910 B

과학기술부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국제화사업) 11,037 13,380 C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제공동연구사업 800 800 C

과학기술부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1,760 2,150 D



나. 사업별 심의의견

1) 국제공동연구사업 : 국제화사업(과학기술부 : B)

 사업의 타당성

 이 사업은 전략적 국제공동연구사업, 양자간 협력 자금운영, 남북과학기

술교류협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체 사업비 119.1억원 중 국제적 관심에 의하여 도출된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에 약 80%인 95억을 연구비가 배정되어 중심사업이 됨.

- 양자간 협력자금 운영사업은 영국, 이스라엘, 스위스, 호주 4개국과 

연구기금을 조성한 후 공동연구과제 지원

 이 두 사업은 정상회담, 과학장관 회담 등의 기술외교의 후속조치이므로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함.

 또한,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사업은 ‘98년부터 시행된 과제로 시기적으로도 

타당함.

 전체적인 사업은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되나, 향후 추진방향 및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분야

별로 능동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양자간 협력자금운영사업은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과 유사하므로 재정비가 

필요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국제사회에서의 과학기술역량을 유지 발전시킨

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적정함. 그러나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단위 연구비의 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연구가 불가능하므로 단위 연구비의 

증액이 요구됨.이를 위하여 연구과제의 수를 감소하거나 연구비의 규모가 

수정되어야 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조분평결과를 반영하여 남북과학기술협력사업 등은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였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각국의 특화기술을 도입하고, 공동개발을 통한 첨단기술의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략적 국제공동연구사업 개별 

연구비의 증액 요망.



2)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과학기술부 : D)

 사업의 타당성

 ①한 미 특별협력프로그램, ②한 영 과학기술연수사업, ③아 태 국제분자

생물학 네트워크 추진사업 등 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과 ②는 

선진기술연수를 위한 인력교류가 목적이며 ③은 장기적으로 국제연구기

구를 유치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하여 선진과학기술연수 및 국제인력교류

라는 취지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사업의 중복여부

 한 미 협력사업의 경우 우수연구센터간 협력사업을 위주로 실시할 경우 

오히려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과학기술부)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

함.

 아 태 국제분자생물학 네트워크 추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성격상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과학기술부)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과학기술부 국제공동연구사업 중 “양자간 협력자금사업”을 본 사업과 연계

시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양국간의 협정에 의한 사업이므로 신청예산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면서 예산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한 미협력사업의 경우 사업의 축소 폐지 등이 이루어져 일부 반영되었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과학기술부의 국제협력사업을 종합적으로 재조정하여 사업별 성격을 명

확히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 국제화사업(과학기술부 : C)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공동연구센터사업과 인력 및 정보교류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음. 

 공동연구센터사업은 

- 센터 설립을 통해서, 상대국가의 선도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국제교류 

사업임.

- 국내의 국책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이 

되도록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이 센터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과 중복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과학기술의 국제화와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공동연구센터와 인력 및 

정보교류에 배정된 예산은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후속 조치가 불명확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센터별로 실적이 센터별 성격에 따라 차별화가 되도록 지표화 되어야 함.

 인력교류사업은 공동연구센터사업과 성격이 다르므로 본 사업에 포함시

키는데 문제가 있음.



4) 원자력국제공동연구사업(과학기술부 : C)

 사업의 타당성

 원자력 분야의 선진 원자력기술 국내이전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사업, 

국내의 원자력 기술수출을 위한 수출기반조성사업 및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제고 및 국제 사회와의 교류사업으로 나누어짐.

 원자력분야의 기술은 사업상 전문적인 인력이 담당해야 하는 분야이며,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임.

 2001년 전체 예산 15억(국고 7억 포함)중 약 30%정도가 국제 공동연구에 

배정되어 있으며 국제 공동연구의 사업과제 중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과제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전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효율적인 국제 협력을 위하여 과학기술

부의 국제협력 사업과 함께 운영할 장기적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사업의 중복여부 

 대상이 원자력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부의 여타 국

제 협력사업과 중복되므로 원자력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장기적인 조정

이 필요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1997년 이후 매년 8억원의 예산을 유지하였음. 이전의 사업과 비교하여 

사업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2001년부터 7억원의 기금이 유입되므로 

국고의 축소지원도 고려할 수 있음.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사업 추진상의 홍보사업, 단기편의 위주의 사업이 포함되어 전략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개선되지 않음.

 공동 연구에 관한 목표달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구체적 보완책이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과학기술부의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것을 검토.



5)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산업기술개발(산업자원부 : A)

 사업의 타당성

 21C의 지식기반을 중요시 하는 사회에서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필요함. 

이 사업을 통하여 기술적 차이를 좁히거나 추월하는데 좋은 하나의 방안

으로 그 타당성이 높은 사업임.

 산업화 애로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됨.

- 한 이/한 호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위한 공동기금 조성(매년 100만$)

- 한 독 자동화 개발 사업

- 소규모 국제공동연구과제 지원

 산업화 애로기술을 산 학 연이 주체가 되어 도입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

하는 프로젝트로 중소기업, 대학 등이 외국과 산업화기술을 공동 연구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한 이/한 호 공동기금사업은 과학기술부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과 중복됨

(과제성격상)

 소규모 공동연구과제는 산업화기술에 단정하므로 중복문제가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전체 예산은 적정하나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더 많은 예산배정이 요구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중소기업에 자원 집중 요구에 대해 일부 반영됨(중소기업 참여기회를 확대).

 상대국의 우위기술선정에 노력할 것 →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및 독일을 

선정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한이/한호 사업은 과학기술부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과 연계시킬 것이 요

망됨.

 대상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동시에 자유공모를 확대할 것을 권장함.



4. 환경조성사업

가. 심의결과 종합

1) 종합의견

심의등급 A B C D E 계

사업수 4 6 13 6 4 33

비율 12% 18% 40% 18% 12% 100%

 부처별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중복되나, 중복의 문제보다는 중복된 사업간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연계체제가 약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

 일부 부처는 사업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고, 조분평 지적에 대한 조치내용도 

충분치 않음.

 사업평가결과의 차년도 예산배정 및 지원여부 반영정도가 낮음.

 대규모 예산사업의 경우 세부사업의 비효율성이 상당 정도 관찰됨.

2) 사업별 우선순위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

우선순
위 비고

과학기술부 우수연구센터육성(SRC/ERC) 44,300 62,100 A

산업자원부 신기술보육사업(기술연구집단화) 24,000 30,000 A

산업자원부 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
(부품소재산업육성) 0 56,600 A 신규

산업자원부 테크노파크조성사업(기술연구집단화) 15,000 45,000 A

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실사업 75,000 130,000 B



부처명 사업명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

우선순
위 비고

교육부 국제백신연구소 4,740 22,465 B

교육부 이공계연구소기자재첨단화지원 12,000 17,000 B

기상청 산업기상서비스확충 및 수요창출 0 2,500 B 신규

철도청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1,017 8,078 B

환경부 지역환경기술센타운영 1,500 4,800 B

과학기술부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14,623 17,000 C

과학기술부 연구기반구축사업 10,900 14,400 C

과학기술부 연구성과지원사업 12,200 19,000 C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0 20,000 C 신규

과학기술부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RRC) 18,500 25,400 C

과학기술부 특성화장려사업 8,000 8,000 C

산업자원부 부품연구원지원(산업기술개발) 9,300 9,300  C

산업자원부 산학연공동연구(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2,012 69,000 C

산업자원부 지역기술혁신센터(기술연구집단화) 20,000 30,000 C

산업자원부 하부구조확충사업(에너지기술개발) 1,353 1,973 C

산업자원부 화학물질안정성평가센터건설 7,652 23,228 C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장비시설구축 3,085 4,903 C

환경부 종합환경연구단지조성 24,296 20,338 C

교육부 산학협동촉진지원(보조) 2,000 5,070 D

교육부 전국단위연구소운영 2,987 2,987 D

교육부 전문대학우수산업연구소지원 2,400 2,800 D

산림청 다목적산림경영단지 200 447 D

산업자원부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보조) 5,040 15,160 D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기금) 46,000 52,000 D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실용화사업(기금) 7,000 7,000 E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기금) 8,000 8,000 E

산업자원부 지역특화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22,000 22,000 E

산업자원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보조) 13,897 18,293 E



나. 사업별 심의의견

1)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과학기술부 : C)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반도체, 초미세 가공, 방사광 X-Ray 분야 등 첨단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범국가적 공동연구시설 구축사업으로, 

운영주체인 포항공대의 재정만으로는 독자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고, 또한 

그 동안의 매몰비용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됨.

 현재까지 이 시설에 의한 반도체 공정개발, 미세조직 촬용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논문 발표가 증가하는 등 우리 나라 기초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신규사업 2기 및 계속사업 7기의 본격 설치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와 

성능 향상비 등을 고려할 때, 금년도 신청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6% 

증가로서 적정수준임.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국가 공동시설로서 빔라인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성공사례를 언론에 홍보하였으며, 연구발표회 

확대 실시, 기관방문 설명회를 계획하는 등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외부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필요한 방안수립에 대해서는 실적이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내년에는 ①외부수요자 명단, ②이용건수 및 사용

허락시기까지의 대기시간, ③사용료 실적, ④이용자들의 사용소견서를 

제출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08년까지 빔 라인 40기 건설 및 운용계획에는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해외시설 공용활용

시의 경제성을 대비한 검토자료가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현재 운영중인 

빔라인 이용률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보고자료의 작성제출도 동시에 

요망됨.



2) 연구기반구축사업(과학기술부 : C)

 사업의 타당성

 과학기술 하부기반을 제공하는 대규모 사업이어서 국고의 지원은 타당함. 

산업기술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업목표의 개선과 그에 따르는 사업의 

선정, 사업시행의 완급, 사업의 전략화 및 집중화가 필요함.

 특히, “비행체 핵심 시험장비”의 경우 경제성과 목표달성의 한계성 때문에 

목표의 전략화와 집중적 투자가 필요함.

 사업의 중복여부

 소규모 인프라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음.

 초고압투과현미경 사업의 운영비가 과학기술부 특성화 장려사업의 운영

비와 내용상 중복의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를 연계하여 “고가장비”의 활용

율을 제고하기 바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10,900,000(2000년)→14,400,000(2001년 요구) 32.1% 증가.

 일부사업의 경우 목표달성의 한계성과 경제성 등의 이유로 목표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이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완급 조절, 차등 지원 및 집중이 

필요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예측 및 이에 따른 중장비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지적, 여자대학교를 중점 지원하는 방식에서 모든 여성과학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 및 연구책임자가 중복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실적이 없음. 

다만, 개선 계획만이 제시되었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통해 차기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했으면 함.

 사업 선정시 공용시설로서의 잠재적 수혜가 큰 과제를 선택하도록 함.

 비행체 사업의 경우 전략화 및 예산 선별적 투입이 요구됨. 



3) 원자력연구개발실용화사업 : 기금(과학기술부 : E)

 사업의 타당성

 원자력 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산업체로 이전하는 실용화목표는 원자력

이라는 특수분야에 특화 한다는 의미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그러나 원자력 분야의 창업기술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혜자 범위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2001년도 사업계획상에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내용을 연구성

과확산사업(20억)과 단기실용화연구지원사업(50억)으로 구분하여 원자력을 

이용하는 기술분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한 조치는 사업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함.

 원자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환경산업분야도 

유관산업분야에 포함시켜 사업의 파급효과가 제한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기금의 활용성을 제고해야 함.

 사업의 중복여부

 원자력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 중복성 문제는 거의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99년도에 50억 규모의 예산을 소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43억을 

집행한 바 있으나, 2000년도에 이어 2001년도에도 사업내용을 연구성과

확산사업(20억)과 단기 실용화 연구지원사업(50억)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면

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경쟁력이 낮은 과제들이 지원될 우려가 있음.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조분평 지적사항의 주요 내용은 ① 사업의 단계구분이 불명확하고 사업

내용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 ② 사업목적에 비해 실제 수행되는 과제는 

거의 모두 중소기업제품개발이어서 경제적 효용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해 내용을 구분하고, 수혜 범위를 원자력 유관분야로 

확대하는 등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경제성을 확신시킬 수 있는 구체적 자료는 

미제출 되었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원자력 부문에서 우리 나라의 경쟁력이 낮은 부문에서의 연구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많은 과제를 국제공동연구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투입된 자본에 대비해서 지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저조하고, 타 분야에 

비해 원자력 분야의 기금 운영이 지나치게 방만함.



4)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 기금(과학기술부 : E)

 사업의 타당성

 연구기반확충 등을 위한 노력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원자력

기술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그러나, 프로젝트 전체의 구성이 전략적 목적이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사업의 전략목표를 분명히 정하고(예, 한국형원자로 5년내 개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를 발굴한 후, 이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야 함.

 하나로 등 공공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의 원활한 활용정도를 제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대국민 사업홍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이 필요함(안전성, 환경과의 

관계, Clean Energy의 필요성 등).

 사업의 중복여부

 중복의 문제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뚜렷한 목표없이 방만한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예산의 낭비가 우려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연구비 수혜자를 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 병원 이외의 연구자에게도 기획

과제, 공모과제를 개방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가 미흡.

 과제평가 관리 지적에 대한 대책은 반영되었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성과 판단지표의 명확한 제시 및 그에 따른 평가 결과 보고 의무화.

 공동장비의 운영 시스템이 운영자에 따라 빈번하게 바뀌는데 항상 외부 

이용자들이 쉽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5)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과학기술부 : C)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①지역별 전략 특화기술개발사업

 ②지방과학기술혁신기반조성

 ③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자문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사업으로 예정된 전통 산업의 과학화 현대화를 통한 산업활성화는 

지역의 산업경쟁력제고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됨.

 ②사업의 주요 지원분야는 생명공학산업으로 본 사업이 유망하다고는 

하나 이미 여러 루트를 통해 지원되고 있고 산업자원부 산학연공동연구사업

과 중복되며, 또한 3개 이상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지 의문시 

됨.

 ③사업은 과학기술자문단이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함.

 사업의 중복여부

 기존의 지역특화기술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사업, RRC 사업등과 

차별성은 있으나 결국 거점이 중복지역에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중복성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타 사업과의 연계

중요성이 강조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지역별 전략특화기술사업(전통산업현대화)과 과학기술자문관에 대한 

예산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BRTC사업은 타 사업과 중복성이 많고 

모든 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임. 따라서 BRTC 사업은 가장 기반이 

튼튼한 몇 지역에 제한하고 타 유사사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차별화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선정대상지역은 지역특성에 맞게 대상기술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본 사업의 중점내용이 지역별 특화산업발전인 바 기존의 지역협력연구센터의 

기능확충이나 또는 산업자원부 Technopark 등과의 협력체제구축이 바람직함. 

 과학기술자문단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인사를 파견하거나 

공모를 통해 위임하는 등의 제도를 강구하여 형식화에 그치는 것을 막고 

내실화를 꾀하여야 할 것임.

 BRTC사업은 산업자원부 산학연공동연구사업과 매우 유사하며 필히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사업의 연계 또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6)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 : RRC(과학기술부 : C)

 사업의 타당성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수요 관련 해당 지역 협동연구의 구심체로서의 

연구센터설치육성사업으로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사업임. 특히 지방대학의 

연구의욕 고취, 연구결과의 산업체 기술이전, 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기술

교육훈련 및 현장기술지도의 역할 등 지방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논문특허, 실용화, 인력양성 등에서 과학기술적 기여성과가 높고 산학협력 

증대 등 전반적으로 성과가 양호한 사업임.

 한편, RRC에 기술지원단 기능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은 적정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대학에 설치된 지역협력연구센터에서 제품기술개발 내용도 포함

하고 있으나 기초연구 및 전문인력양성으로 제한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함.

 사업의 중복여부

 일부 프로젝트는 산업자원부의 TIC사업, 환경부의 지역환경기술센터와 중복

됨. 과학기술부는 우수연구센터(SRC/ERC)지원에 사업의 중점을 두는 것이 바

람직함. 

 지방의 고유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프로젝트는 산업자원부에 이

관, 연구실적보다는 지역발전, 산학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신규 센터에 4억원씩 지원하는 것보다 현재 존재하는 센터에 대한 지원을 

집중시킴으로써 기존 센터의 내실화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

 중간평가시 상대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도입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자체

사업의 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해 반영됨.

 중간평가에 의한 차등 지원 및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지만 지원

중단 사례가 아직 없음. 

 범부처적 연계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실적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RRC의 실적 자료와 SRC/ERC 실적 자료가 동일 또는 유사함. 관리감독상의 

문제가 제기됨.이는 단순한 실수이거나 관리상의 허점 노출로 실적이 

이중으로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매우 심각).

 매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므로 탈락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야 함.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하에 동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됨.



7) 특성화장려사업(과학기술부 : C)

 사업의 타당성

 기초과학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소요 운영비 80% 지원) 되어 

대학의 대형장비운영, 공동사용소재의 분배, 그리고 정보센터운영지원자금 

등 연구인프라 구축에 효과가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큼.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목표 및 내용이 장비소재, DB화 등으로 차등화되어 

있으며 대학의 연구기능활성화, 기초과학연구분야의 선진화 등 공공성격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

 고가특수기기 공동활용(3만건), 특수연구소재확보(33000건), 소재분양

(9600건) 및 130만건의 검산색횟수를 올린 DB센터 등 사업의 실적이 우수해 

계속지원의 타당성이 있음.

 DB사업은 타 부처간에 중복성(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이 있으니 반드시 

타 부처 사업간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전문연구정보센터로서 

역할의 타당성이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타 사업과 중복은 없으나 사업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임. 즉, 사업내용 중 

DB구축은 산업자원부의 하부구조확충사업 및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 정보

통신부의 연구기반사업과 연계검토 및 사전조정이 필요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규모는 적정함.

 DB구축을 전문연구정보센터간 통합 연계시켜 예산을 축소하고, 총예산 

범위내에서 축소된 예산을 소재은행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DB구축사업은 중복유사과제가 없음.

 전문연구정보센터에는 신규지원을 지양하고 기 선정된 센터를 집중 육성

(센터별 통합검색시스템 개발 중).

 신규지원 시 전문가 그룹에 의한 평가와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선정 지원.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고가장비의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사전조정필요(중복투자회피 목적).

 기기의 지원가격을 차등화 할 것(기기간 동일가격 제시는 곤란).

 정보통신부의 연구기반사업과 연계 검토 필요.



8) 국제백신연구소(교육부 :  B)

 사업의 타당성

 국제백신연구소는 중국 등 아시아 6개국과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유치한 

국내 최초의 WTO산하 국제연구소로서, 당초 유치계획은 연구소 건축비용

(정부 100억원+민간모금 100억원) 및 매년 연구소 운영비의 30%분담 

조건이었음.

 국제백신연구소 지원사업의 목표는 연구소 건립비 지원과 운영비 일부의 

지원인 바, 주로 건축비의 증액에 대한 예산요구액 증가사유가 뚜렷하므로, 

사업내용상 잘못된 점은 없으나, 당초 민간모금액 규모를 과다하게 계상한 

점은 판단착오로 생각됨.

 그러나 연구소를 국제규격에 맞게 건축하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건축비가 

467억원으로 증가된 반면, 민간모금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99. 8월부터 착수한 건축공사를 2002년까지 완공하려면, 추가예산을 

국고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261억원의 예산을 요구함.

 동 연구소는 국내 최초의 국제 연구소로의 어린이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개발 관련 학문 및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임.

 국제백신연구소 완공 이후, 어린이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의 연구개발을 

위한 관련 학문과 기술수준의 발전이 크게 기대되며, 특히 세계 석학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생명과학분야에서 OECD가입국의 위상에 걸맞는 연구수준 

제고가 기대됨.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국제규격에 맞는 연구소 건축을 목적으로 한 설계변경에 따라 예산증액이 

요구되었으며, 건축비가 평당 약 935만원 수준인바, 이는 조달청의 평가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므로 예산규모는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비대상 사업이므로 해당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국제백신연구소 운영비의 30％를 부담하고 있는 우리 정부부처(교육부)가 

연구소 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인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바, 국제백신연구소 운영에 우리 정부부처가 바람직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함.

 본 사업은 국제적 협약이행 차원에서 또한 이미 착수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다만 소요예산을 보건복지부, 과학기

술부, 산업자원부 등의 협조를 얻는 방안과 아울러 국제분담금이나 개발도

상국 지원(원조) 예산으로 충당함으로써, OECD회원국으로서의 위상제고

도 추구하여야 하겠음.



9) 산학협력촉진지원(보조)(교육부 : D)

 사업의 타당성

 산학협력촉진사업은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이 산학의 중심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체 전문대학의 산학협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함.

 그러나 산학협동채널의 비체계화, 대학자원 역량(교수 및 조교)부족,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및 수용능력 부족 때문에 산학협동에 의한 파트

너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사업의 중복여부

 D/B 구축분야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중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D/B 구축사업과 중복성이 있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20억(2000년)에서 50억 7천만원으로의 증액요구는 과다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99년 조분평 결과로 예산액 30억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애로기술개발을 위한 기자재구입에 대한 성과의 제시 미흡, 전문대학 

우수연구소 지원사업과 유사하여 통합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음. 

 2001년 사업은 3가지 사업으로(①직업교육기관산학협동센터운영, ②산학

협동통합정보망구축, ③산학협동촉진사업평가) 재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의 

것은 반영된 것이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4년제 대학까지 D/B 구축을 확대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음.

 현재 전문대학 교수의 수업 부담으로 사업수행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인력확보(교수 또는 유급조교)가 선행되어야 함. 

 전문대학 D/B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4년제 대학 D/B와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의 내용이 ① 산학협동센터운영지원, ② 산학협동통합정보구축, 

③ 산학협동사업 평가 운영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각 사업별로 실적 

보고자료가 미약하고 반영정도도 확실치 않으므로 상세한 보고자료가 

요망됨. 

 산학협동통합정보구축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중기청 등의 유사사업을 

감안하여 전문대학 고유의 D/B구축으로 차별화가 요망됨.



10) 이공계연구소기자재첨단화지원(교육부 : B)

 사업의 타당성

 연구여건이 열악한 대학 연구의 선진화를 위하여 우수연구소에 고가의 
첨단 연구기자재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 목표는 연구 인프라 구축과 연구
성과 제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음.

 「연구의 세계화」를 위해 첨단화되는 선진과학 기술분야의 연구환경
개선을 지방이나 중앙이 동일시되게 합리적으로 선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 차별화 되어 계속 지원의 타당성이 높음.

 사업의 추진과 성과는 IMF이후 외국차관에 의한 기자재 구입 중단 후속
조치로서 적절한 사업임

 사업의 성과 분석적 측면에서 첨단기자재를 이용한 논문이나 인력 양성 등
에 크게 기여해 대학의 연구 풍토 진작에 실제적 효과를 나타냈다고 봄.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소의 선발과 기자재 구입의 자율성 부여 등의 추진
체계는 잘 되어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대학특성화 장려사업과 RRC, BI 등 인프라 구축사업과 중복 투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부처간에 사전조정작업이 필요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최근 환율 인상에 따른 기자재 가격 급등과 지원해야 할 연구소의 증가에 
따라 50억을 증액한 요구는 타당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기자재 운영관리의 효율화, 부진연구소의 심사탈락, 그리고 기자재 관리의 
DB화 필요성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관리를 투명화하고, 심사평가를 
철저히 하였으며 DB화를 통해 AS의 효율성이 제고되었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수도권과 지방대학에 일정한 quota를 부여함을 건의함.

 사업종료 후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의 제시가 필요하며 기자재 구입비와 
운영비와의 연차적 조정이 필요함.



11) 전국단위연구소운영(교육부 : D)

 사업의 타당성

 고가기자재를 대학별로 구입하는 것은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하

므로 주요 고가기자재를 전국 단위 대학에 설치운영하고 공동 이용하는 것은 

효율적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연구소 장비 운영비 지원은 기 구축된 고가장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그러나 ‘우수연구인력양성’ 및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의 내실화‘라는 

사업목적과 실제 사업 내용과는 괴리가 있으므로 사업목적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이용에 따른 사용수수료 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의 소폭 삭감이 

바람직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조분평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구체적인 기자재 구입내용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98˜2000년도 

연구소별 기자재 구입 현황을 제시하여 반영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및 이용수수료 실적 등을 제시하고, 외부이용자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동운영을 시스템화할 것이 요망됨. 

 5개 단위연구소를 지원하는 데 대한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함.

 단위연구소의 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지, 또는 운영성과와 지원금 규모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도록 함.

 5개 전국단위연구소가 서울대학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 문제가 있음. 

따라서 향후 전국단위연구소의 추가 설치시에는 지역에 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음.

 차기 보고서에는 반드시 연구소 운영의 상세 실행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12) 전문대학우수산업연구소지원(교육부 : D)

 사업의 타당성

 전문대학 부설연구소의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기술발전에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지원타당성이 높고 지속적인 지원이 바람직함.

 그러나 전문대학의 현실이 교수 1인당 20˜25시간/주의 강의 부담과 

행정부담이 있으므로 정부부처의 여러 사업들을 모두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금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시간강사, 유급조교 

등 채용)가 마련된 대학에 우선 지원이 바람직함.

 전문대학에는 첨단 연구 기자재구입 보다는 오히려, 산업 실습용 기자재의 

구입이 더 적절할 것이며, 석박사 과정이 없는 전문대에 지나친 고가 연구

장비 구입은 장비 이용률의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격한 평가

기준 적용으로 차등지원 실현이 필요함.

 사업의 중복여부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첨단기자재 구입지원사업으로서 산학협력촉진 지원

사업의 내용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통합 또는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측면을 고려하면 에서 증액 예산의 요구는 적정하지 않음.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산학협력촉진지원사업의 사업내용 변경추진계획 지적에 대해 

- 지원대상을 전문대에서 직업교육기관으로 확대하고, 지원분야를 이공계

열에서 직업교육관련 전 계열로 확대하였으며,

 대학과 전문대학지원사업은 사업 추진 전담 부서 및 사업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대학지원사업과 사업차별화 방안 추진지적에 대해,

- 벤처기업창업 및 학교기업지원 등 연구소 지원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등 평가결과를 일부 반영.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산학협력촉진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연계 운영할 것과 연구소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큼.

 전문대의 첨단 연구기자재 구입보다는 오히려 산업체 기술개발연구용 

교육기자재의 구입이 적정할 것임.

 교수들의 강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교수, 시간강사 및 유급조교채용)로 

동 사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연구용 교육기자재 및 시설확충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되 신청 예산규모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13) 산업기상서비스확충 및 수요창출(기상청 : B)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99년부터 정보화근로사업을 통하여 추진되어 온 기본적인 

DB작업을 토대로 우리 나라 기상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

경제적으로 이용 확산시키려는 것이 주목적임.

 이를 통해 생활, 농업, 교통, 도시, 건설 등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필요로 

하는 기상정보를 산업기상 응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에게 

즉시 제공함으로써 

- 낙후된 국내 기상정보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며,

- 국내 산업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 기후변동에 의한 재난 재해를 방지하여 국가 재산손실을 방지하며,

- 인터넷의 보급 확산에 따라 가정 내에서도 기상정보를 쉽게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신규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신청예산 규모는 적정하나, 사업 추진범위 및 내용이 1차년도 부터 너무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감이 있으므로 본 예산에 타 기관과의 DB 연동설계, 

응용서비스 개발방향 등 기획연구사업비를 조정 포함시켜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바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본 사업의 의의는 공공 기상정보의 산업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시스템 설계 및 응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상청 

내의 인사만이 아니라 정보이용 산업체 및 전략적 관점에서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기상정보의 

성공적인 상품화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사업추진단계도 4단계, 5개년 계획을 2단계, 3개년 계획으로 앞당

겨 사업성과를 조기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14) 다목적산림경영단지(산림청 : D)

 사업의 타당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임업의 다양화시대에 산림이 갖는 공익적 
기능이 중시되고 있음. 

 목재를 생산하고 수원을 확보하며 산사태를 방지하고 기온의 조절, 대기의 
정화 등 양질의 환경 조성을 위한 다목적 산림 시범단지조성사업은 경제 
임업의 생산성 증대와 환경임업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타당성이 있음.

 원래의 계획이 1000억원 규모였는데 사업이 대폭 축소되어 본래의 목적 
달성이 불투명함. 따라서 사업명칭을 현재의 사업내용에 비추어 변경하거나 
당초의 사업목적을 살리는 방향에서 사업내용을 전면 수정하기 바람.

 또한 본 사업에 추가하여 강원도 대면적 산불지역에 대한 식물생태변화, 
수종별 적지적수조림 시험 등 산림복원에 관한 연구사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요망됨.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 목표 및 사업내용에 비해 예산요구액이 부적절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임도개설비는 일반사업비로 충당하라는 지적은 반영이 되지 못하고 현재 
46백만원을 신청하였음.

 예산을 증액하라는 지적은 반영되었음(2000년 대비 예산 증액 요구[200
백만원 → 447백만원〕).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기본적으로 사업목표와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산요구를 함이 바람직함.

 산불 관련 지원사업도 포함시켜 사업을 진행시키는 방안도 강구되었으면 함.

 침엽수 인공림의 생산력 증강을 위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험연구 강화.

 새로운 사업의 확충과 함께 기존 연구기관(대학 등)시설의 연계 활용도 
고려하기 바람.



15) 부품연구원지원 : 산업기술개발(산업자원부 : C)

 사업의 타당성

 중소부품업체에 열악한 기술개발여건의 개선을 지원하고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을 통한 부품개발활성화 및 부품(자동차, 전자)의 첨단화 추세에 대

응한 기술수준 확보, 부품의 국산화라는 사업목표를 갖고 있으며,

 전자핵심부품 및 자동차부품의 기술개발사업을 연구소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정책화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을 선도하고자하는 

사업내용은 적합함.

 장비공동활용건수가 많고 부품의 수출(수입대체효과)에 기여하는 성과가 

기대되므로 사업의 타당성이 양호함. 

 사업의 중복여부

 타사업과 중복은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신청 예산규모는 2000년과 동일한 93억으로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1999년 조분평 결과(C)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함.

 전자부품연구원지원사업: 과제 선정시 외부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자유경

쟁을 통한 과제선정에 대한 지적 ⇒ 이를 반영, 산업계와 학계를 통해 

과제선정, 공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을 신문공고를 통해 발굴. 

 자동차부품연구원지원사업: 수입대체 효과가 큰 부품개발을 위한 장비를 

우선 구입, 신규설치장비목록의 수시 보완 필요요구 ⇒ 이를 반영, 매년 

업계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입장비 조정.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사업의 효율적 진행과 개발된 부품의 신뢰성, 품질의 보장을 위한 ‘신뢰성

기반구축’과의 연계가 필요.

 부품 업체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연구개발능력지원체제)

 장비활용실적자료를 제시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장비의 공동활용에 신경 

쓸 것.

 구입장비의 활용빈도를 높이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수요조사 후 예산 책정 

필요.

 중소부품업체에 필요한 공동장비는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입.

 전자부품사업은 연구원 중심으로 과제를 도출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계

와의 협력체계가 부족

 자동차 대기업들의 Global outsourcing에 대한 대응 전략 개발이 필요.

 공모 형태이지만 기관고유사업이므로 중장기계획 하에 추진되도록 유도.



16)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보조)(산업자원부 : D)

 사업의 타당성

 개별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국제수준의 생산시설 및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국내 생물 산업의 인프라 확충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선진국

으로의 수출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축비를 주로 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계속적으로 정부의 도움 없이 시설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을지 의문시됨.

 사업의 중복여부

 민간 기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소규모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생물 산업의 경우 지역기술(교육부), 지방과학기술(과학기술부), 전국단위연

구소(교육부) 등과 사업목표가 중복되어 개선이 요구됨.

 지원 근거가 생명공학육성법에 의한 것으로 생명공학연구소 등에서 추진

하는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의 제시가 미흡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생물공학분야에서 기술의 발전속도를 감안하고, GMP 규격의 생산시설을 갖

추어야 하므로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예산배정에 고려할 필요

성은 있으나, 센터의 평당 건설비가 1천만원 정도로 과다하게 책정되었

음.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비대상 사업이므로 평가 결과가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주로 건설에 필요한 예산으로, 추후에 이 시설을 사용할 연구 생산 전문

인력 확보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함.

 민간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사전적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수립이 

중요하며, 연구 시행 초기부터 제약사 등 민간기업의 참여가 요구됨.



 장기적 투자관점에서 보다 집중화가 필요하고, 신약 개발 후 판매허가 

획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제약사 또는 선진연구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사업초기부터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센터 건물 설립 후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시급함. 



17) 신기술창업보육사업 : 기술연구집단화(산업자원부 : A)

 사업의 타당성

 신기술보육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및 

시제품 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타당한 사업임. 

 사업의 중복여부

 과학기술부의 연구성과 확산지원사업(KAIST신기단), 중기청의 기술혁신

개발사업, 중기청의 BI사업, 산업자원부 테크노파크사업 등의 사업과 그 

특수함을 살려 상호보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노력이 요구

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수요에 비추어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경영, 시장개척, 세무, 법률상담 등 기술이외의 지원도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던 바 우량 벤처캐피탈, 중진공 등과의 협약체결 및 종합연계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절히 반영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신제품개발, 시제품개발, 창업지원 등 정부 각 부처의 유관 사업간 협조 

및 연계가 매우 필요함.

 중소기업지원사업 관련 각 대학에 있는 유사사업센터 또는 유관센터를 

통합 조정 운영하는 센터를 대학 및 연구소에 설립추진 요망.



18) 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 : 부품소재산업육성(산업자원부 : A)

 사업의 타당성

 국산 부품, 소재에 대한 공인된 장비를 사용한 공적 기관의 신뢰성 인증은 

수출증대, 산업경쟁력 제고 등 산업전반에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신속한 시행을 위하여 새로운 신뢰성평가센터 등을 설치하여, 신뢰성

평가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의 타당성은 인정됨.

 사업의 중복여부

 중복성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초기 투자가 7개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므로 장비의 효율적 사

용 여부에 따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하며 대체로 적정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어 최우선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

을 추천하나, 초기부터 많은 장비를 일시에 구입할 계획이므로 이를 사

용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장비운영이 순조롭게 

수행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원되도록 함

 국제적으로 공인된 최신 기기를 구입하는지의 여부와, 철저하고 계획성 

있게 선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차기 년도에는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서에는 실적평가의 구체적 항목 등

을 포함

 예산이 한번 책정되면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차기 년도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함.

 신뢰성평가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평가

기관이 되어야하므로, 평가기준 개발과 초기 운영에서부터 외국의 평가

기관(예 : UL. Consumer Report, JIS 등)과의 공동연구 및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19) 지역기술혁신센터 : 기술연구집단화(산업자원부 : C)

 사업의 타당성

 대학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역의 전략특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

으로 특히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가장비 지원효과가 높음.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지역거점 사업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임. 

 사업의 중복여부

 장비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는 과학기술부의 RRC, 창업지원이나 공동연

구는 중기청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BI등과 중복감이 있으나 

특화분야 중점 지원사업이므로 유사사업과의 효율적 연계로 차별화된 것

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지역간 균등배분보다는 지역수요에 비례하는 투자가 바람직하나 대체로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각 TIC간의 활발한 교류로 기술 및 운영기법 등의 정보교환을 하고 있어 

발전적 방향으로 반영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장비구입 시 철저한 수요조사와 지정 TIC대학 내 또는 인근 대학 및 연

구기관 등과의 중복투자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필요.

 활용도 제고 위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 요망. 

 유사사업간의 분야 및 추진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촉구됨. 



20) 테크노파크조성사업 : 기술연구집단화(산업자원부 : A)

 사업의 타당성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은 단지를 조성하여 운영중

인 기술집약단지 조성사업으로 늦었지만 시행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

 5년 한시 사업으로 지자체의 참여와 인근지역 여러 대학의 참여율이 높

아 그 성공이 기대됨.

 대형 지역거점사업으로 산업자원부의 TIC, TBI, 과학기술부 RRC, 중기청

의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BI 등과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

지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임.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1차년도˜5차년도의 총 사업비중 IMF 등으로 인해 반영이 안되었던 예

산이 요구된 바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운영체제 구축에 대한 ’99 

조분평에 대하여 각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구축, 효율적으

로 운영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각 테크노파크 컨소시엄 대학간의 긴밀한 협조 및 연계로 인프라 구축 

후 성공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의 합리적인 테크노파크 운

영 지침이 요구됨.

 본 사업은 5년간의 인프라 구축사업이므로 전년도의 운영평가가 타 사업

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21) 하부구조확충사업 : 에너지기술개발(산업자원부 : C)

 사업의 타당성

 에너지 문제는 지구전체의 문제로서 국제간 협력이 필요함. 특히 우리 

나라는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함.

 본 사업은 국제협력이나 정보화를 통하여 선진기술의 개발이나 도입을 

추구하고 있는바 우리 나라 에너지정책수립에 필요한 사업임.

 그러나 본 사업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 에너지산업이나 정책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판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실

적제시가 필요함.

- 에너지정책 반영정도

- 연구개발 추진전략수립에의 반영정도

- 기술도입 실적 등등

 또한 개발된 기술이 파급되고 실용화 될 수 있는 전 단계에 대한 구체적

인 실현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사업의 중복여부

 정보화 사업은 과학기술부 특성화장려사업, 산업자원부의 지역기술혁신

센터, 정보통신부의 연구기반사업 등 3개 사업의 정보화 사업부분과 

KORDIC 사업과의 중복가능성이 있으며 DB개발시 유사 연관 D/B와 연

계성을 고려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에너지 유관기관과의 DB구축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11억 1300만원

(전년대비 2억 증가)은 다소 과다 책정됨.

 국제 대체에너지 박람회 개최에 4.2억씩 소요되는지 불분명하며, 민자유

치가 바람직 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국제협력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불투명

 주로 뉴스레터(e-info) 창간 및 배포, ETIS 발간배포 등 인쇄물을 통한 

정보보급에 그치고 있어 성과의 평가가 어려움.

 유사 정보화사업과의 연계성이 지적되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

안이 제시되지 않았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사업결과가 우리 나라 에너지 산업이나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창구를 마련하고 정량적 평가나 사후평가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수립

 우리 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에너지 소비량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에

너지기술개발과 함께 에너지 절약방법과 홍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선진기술 관련자료 이외에 e-info, ETDE, 에너지회사 소개 등 국내외 자

료와 함께 DB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예, 신제품정보, 에너지관련 보조금 

정보 등).



22)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보조(산업자원부 : E)

 사업의 타당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제품차별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혁

신은 물론 디자인의 역할이 중요함. 

 이를 위하여 디자인 산업화 추진을 위한 진흥사업과 정보화 추진사업 등

은 타당함.

 그러나 과다한 국제행사 개최비 계상 등 총 예산의 80%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을 점차 감소시켜 2˜3년 후에는 민간자본으로 자생적으로 운영되

도록 하여야 할 것임.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동일 사업내용 중복예산

- 디자인 정보화추진 종합전산망 유지비(860백만원)

- 디자인 정보자료실 설치운영비(1,330백만원). 

 20억원 규모의 세계대회 개최 비용은 국고지원에서 민간모금 등으로 전

환 필요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사업내용이 방만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교육사업분리를 계획하였으나 여

전히 “전문인력양성사업비” 9억 7천을 계속신청 하는 등 지적사항이 반

영되지 않았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중복예산의 삭감이 요구되어지며 국제대회의 개최 지원비 등은 민간모금

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큼.

 정부보조 비율을 점차 축소하여 반드시 2˜3년 후 민간자본으로 운영토

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23) 화학물질안정성평가센터건설(산업자원부 : C)

 사업의 타당성

 강화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물질

창출과 신제품개발지원 및 수출지원의 환경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음.

 OECD국가간 안전성평가자료의 상호교환추진을 위해 OECD GLP기준을 

만족하는 안전성평가기관 설립이라는 목표와 센터설립의 사업내용이 적

합함.

 국제수준의 안전성평가기관을 확보함에 따라 신물질창출기반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관련산업의 국제적 기술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높음.

 타 부처(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간 협조가 잘된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됨.

 사업의 중복여부

 타사업과 중복이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2001년 예산은 2000년 예산(7,652백만원)보다 대폭 증액된 23,228백만

원을 요구

 2001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비에 투자되므로, 완공전제 시 신청 예

산규모는 적절(평당 건축비가 638만원 수준으로 청정사육/시험시설건축

에 적정한 수준)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비대상 사업으로 평가결과가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추가예산 소요를 방지하기 위

해서라도 2001년까지 사업종료가 바람직함.

 현재는 센터 설립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운영체제 확충방안 

등의 제시가 요구되며 사후관리에 노력하면서 민간운영기법으로의 전환

이 검토되어야 함.

 민간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필요 예산 등에 정부의 부담이 직접 감

소하는 방향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설사업에 해당되므로 가급적 산업기술연구회의 출연금으로 전환시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신뢰성 확보 방안을 시행 초기부터 심각하게 고려하여 차기년도에는 운

영방안 및 사업관리안을 제출할 것이 요구됨.

 센터건립 후 운영상 자립도가 확보되도록 센터운영계획이 요구됨.



24) 전파연구장비시설구축(정보통신부 : C)

 사업의 타당성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의한 전파이용 수요의 증가로, 전파자원 개발연구, 

무선통신시스템 및 안테나 연구, 위성이용기술, 전자파장해 등의 연구수

행 및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국가 기술기준의 품질인증 업무 증대에 따른 

시험시설 확보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임. 그러나, 

정확한 장비의 선행조사 및 관련기술인력의 확보를 통한 고가 첨단 장비

의 효율적인 운용계획이 필요함.

 99년도 품질 인증 실적은 98년도에 비해서 약 30% 증가하였고, 우주환

경관측 실적도 우수한 편임. 그러나, 고가의 장비를 사용한 효율적인 연

구 수행을 위한 인력확보가 선행 되어야함.

 사업의 중복여부

 RF 지원센터 예산이 비슷한 규모로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기금)에도 

책정되어 중복되어 있음. 그러나, 각각의 예산이 서로 다른 두 장소에 

(안양, 대덕)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므로, 정확한 장비 수요조사로 충분

한 수요가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RF 측정 및 시험기술 연구 시스템, 전자파 영향 평가, 대기권 가강수량 

측정, 우주 전파환경 등의 연구 시스템과, 형식 검인증 시험 장비 보강에 

사용할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각 사업 내용이 전파연구소의 역할에 부합

하는지의 여부와, 이러한 장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확

보되어 있는지의 여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소

폭 삭감이 가능할 것임.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비대상 사업이므로 평가 결과가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각 항목별로 관련 분야의 고급기술인력 확보 방안을 포함한 고가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 계획을수립하여야 할 것임.

 RF 지원센터의 예산이 충분한 사전수요 조사로 중복 책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사업 내용이 전파연구소의 역할에 부합됨은 물론 연구 인력확보가 가능

한가, 또한 과다한 장비 구입이 아닌지를 고려해야 함.



25)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 : 기금(정보통신부 : D)

 사업의 타당성

 정보 사회의 도래로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기술지원, 정책지원 및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필요성이 인정됨. 본 사업으로 인한 시험계측장비의 공동활용 등은 

중소기업의 개발원가 및 양산시의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하여 중소벤처기

업의 기술력 증진과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사업내용은 크게 중소 벤처기업의 연구활동지원, 경영ㆍ기술지원, 정보통

신 산업기술정보 수집ㆍ분석ㆍ유통지원, 정보통신정책지원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각 사업내용이 너무 세분화되어서 사업목표의 중요도에 따

라 재정비가 필요함.

 사업의 중복여부

 중소기업연구활동지원사업 중 RF시험지원센터는 “전파연구장비시설구축”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사업내용 중 인력양성사업이 조성되어 있으나 이는 별도의 정보통신부 

인력양성사업과 중복됨.

 방만한 D/B 관련사업의 통합이 필요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해외센터 예산의 증액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종합관리비 85억은 

과다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지정 공모 추진 실적이 아직 미흡함.

 정보통신부 ASIC지원센터는 정보통신 중소 ASIC 관련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고, IDEC 대학의 ASIC 설계인력 육성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것

으로 판단됨.

 평가운영 방식은 연구책임자와 산 학 연 각 1인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그

룹운영 등으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평가위원 POOL의 

확대로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중기청 등의 타 부처에서 진행하는 정보통신 관

련 유사한 사업부문의 동일 수혜자에 대한 중복지원이 없도록 해야 함.

 각 사업분야에서 철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력양성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실리콘 밸리의 종합지원센터 예산 증액에 대한 타당성 확인이 필요함.



26)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철도청 : B)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국내 인적, 물적 수송량의 큰 부분을 맡고 있는 철도의 안전

성 및 경쟁력 있는 국가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철도차량, 고속철도, 도시

철도 등 궤도산업 전반에 대해 필수적인 안전성능 연구시설을확보하는 

사업임.

 철도안전성 확보로 대국민 고품질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철도

분야의 수출증대 및 해외로부터의 철도건설 수주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매우 높음. 

 현재 2002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시험장비의 설계 및 제작, 시험동 건설 

등이 80%의 진척도를 보이는 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계속지

원의 필요성이 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철도청, 철도기술연구원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며 

사업추진절차 및 사업관리가 효율적임.

 사업의 중복여부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당해 연도 예산은 안전성검사를 위해 필요한 공사비(건축, 전기 및 기계

설비)의 실지설계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으므로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완공시 본 시설 활용을 위한 전문연구인력 확보를 지적한 바 있음

 현재 철도연구원에는 200여명의 우수한 전문연구인력이 G-7사업인 한국

고속철도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어 충분한 연구인력이 확보된 상태.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현재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철도, 전철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충분

한 예산지원으로 조기에 완공되어 활용되어야 함. 



27) 종합환경연구단지조성(환경부 : C)

 사업의 타당성

 1992년이래 지속된 사업으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이며 점차 

환경기술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2002년 목표 년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함.

 심화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교육, 홍보기능을 갖고 있

는 관련기관을 집단화하는 사업으로서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련 구축과 

시너지효과가 기대됨.

 그러나 주로 정부관련기관이 입주할 계획이며 또한, 단지 위치상 산학연 

협력체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우려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적정함.

 환경보건 생물동과 소음진동 실험동이 추가(60억원)되었으나,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연구시설이 필요하므로 지원이 

바람직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중요한 지적은 없었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산학연 협력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수립(예: 환경기술 

벤처사업, 보육사업 등을 위한 필요 공간 및 시설을 구비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이 요구됨.



28) 지역환경기술센터운영(환경부 : B)

 사업의 타당성

 지역환경특화, 지역환경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지역의 산학연 활성

화와 인력양성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사업으로 평가됨. 

 현재의 7개 센터에서 2001년 5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이 

점차 지역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고 환경개선에 대한 지역의 요구추세에 

따라 타당함.

 단, 연차적으로 광역 시 도별로 1˜2개씩 증설하려는 계획은 추후 환경

수요와 내용의 변화에 따라 결정함이 필요하며 타 부처의 유사한 지역센

터(환경특화된)와 연계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지역의 각종 환경특화사업 및 환경관련 RRC, SRC/ERC, TIC 등과 연계 

및 차별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2000년 예산(15억원) →2001년 48억 요구

 유사한 타 부처 사업과 비교하면 1개 센터 당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므로 정부 전체 차원에서 적절한 예산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001년도 5개 센터 신설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요청한 예

산지원은 적정함.

 지역센터인 만큼 국고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대응자금을 내도

록 유도하여 지역사회와 기관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 냄이 

필요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센터의 설치를 지역별로 안배하여 센터를 증설하였음(기존 7개에서 12개

로 증설).

 과학기술부의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사업 중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자동차 저공해 관련 연구로 확대하여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

에 따라 현재 신규과제로 공모 반영이 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예산운영의 확인과정과 평가를 통해 도출된 사업성과와 연계하여 예산지

원 결정.

 High Tech와 함께 Low, Middle Tech의 연계로 연구 결과를 실용화함이 

바람직함.



29) 연구성과지원사업(과학기술부 : C)

 사업의 타당성

 연구개발결과의 확산 및 사업화지원은 R&D투자의 결실을 맺는다는 점에

서 본사업의 추진은 시의 적절하며 타당성이 있음.

 과학기술이전센터는 신설함이 바람직함(타 부처도 이미 기술이전촉진법

의 근거조항에 따라 기술이전 관련기관을 설립하였음).

 신제품 개발, 신기술창업지원은 사업의 성격상 과학기술부가 수행해야 

하는 타당성에 의문점이 있으며 가급적 산업관련 전문 부처(중기청, 산업

자원부, 정보통신부 등)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허경비 지원사업의 추진체계는 합리적임. 

 전체적으로 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성과측면에

서는 과학기술과 관련기술분야에 대한 기여성과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 

산업경쟁력 제고 측면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부족함. 과학기술부 사업은 

기초연구 진흥과 이를 위한 연구기반구축에 예산을 집중함이 바람직함. 

 사업의 중복여부

 산업자원부의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중기청의 BI사업 등과의 중복성이 일

부 존재함. 일반기업의 신제품개발지원사업은 산업자원부, 중기청, 정보

통신부 등 산업관련 부처의 유사사업으로 이관하거나 사업유관부처와의 

사전조정 및 조율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여야 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전체적으로 예산요구가 과다하고 예산급증의 근거자료가 미흡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특허지원 자금 관리를 KAIST신기단으로 이관하는 등 지적사항이 개선됨. 

 2001년의 경우, 신기술 창업지원신청 평가시 연구원 창업 우대조항을 명

기했으나 “연구원 창업지원”이라는 당초 사업취지에 따라 사업을 국한할 

필요성이 상존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특허경비지원사업의 경우 성공률 제고 및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스

크린 필요. 또한 본사업의 성과측정지표는 기술이전 건수 및 여기서 발

생하는 기술료이므로 예산심의시 이에 대한 실적 제출이 요망됨. 

 신청기술에 대한 출원 가능여부 평가는 전문가들에 의해 신속한 처리가 

요망됨.

 특허출원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고유업무이므로 특허경비지원이 과다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특허도 지원되는 등 왜곡현상이 초래될 

수 있음. 

 신기술창업분야는 지원대상을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 한정하여 

산업자원부 사업과의 차별화를 도모함이 바람직함. 



30) 우수연구센터육성지원(과학기술부 : A)

 사업의 타당성

 사업 전체적 내용은 매우 우수함. 

 사업의 중복여부

 BK21 등과의 중복여부가 문제됨. 그러나 중복이 되었다고 문제되는 것

은 아니고, 유사 중복지원이 되더라도 지원예산에 따라 차별화된 아이디

어의 개발이 중요하며 특히 중복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연계방법

의 개발이 더욱 필요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단순 양적 팽창(100개/년)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단순양적 팽창분에 대

한 예산의 삭감은 요구됨(소수의견은 소폭증액, 대폭삭감도 있음).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중간 평가 활용 지역에 대한 1개 사업중단은 좋음. 그러나 나머지 센터

에 대해서도 중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예산에 차등지원이 이루

어지면 좋겠음.

 센터 지역안에 우수센터 지정 요구는 잘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실적 평가시 중복 수혜과제의 결과 중복 계상 방지 방법이 필요함

 비인기분야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함.

 기술이전시 기술료 80,000원은 1,000 건수에 비해 너무 미약함.

 BK21 등과의 중복 수혜우려가 있고 또한 동일 연구소가 중복 수혜를 받

을 때, 업적성과가 각각 보고 평가되어 실적이 복수 계산되는 경향에 대

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양적 팽창에 치중하는 경향이 큰데 지원기관수의 단순 증가보다는 우수

연구기관의 발굴 및 효과적 지원(증액지원, 엄격한 평가 및 결과에 따른 

익년도 차등지원 등)이 더욱 바람직 함.



 해외 연구실의 설치 및 합동 연구 아이디어는 매우 바람직하므로 차년도 

이후 해외합동연구 실적자료 보고 요망.

 국제 경쟁력 제고에 대한 공헌도를 측정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의 개발 

및 평가 결과 보고 요망(특허출원 건수와 함께 실용화 등의 효과 측정 

방법 등)

 연구과제를 공모하는 것과 함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

를 개발, 기획 공모하는 것도 병행 시행할 것.



31) 국가지정연구실사업(과학기술부 : B)

 사업의 타당성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공통기반기술분야에서 경쟁력있는 

기술을 보유한 산 학 연 우수연구실을 년간 150개씩 3년간 총 450개의 

국가지정연구실로 선정하고, 2+3년 방식으로 5년간 지원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여야 할 전략적 핵심기술(공통기반기술)을 유지, 발전 및 

확산시켜 세계수준의 핵심 R&D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임.

 사업수행 초기단계로서 연구실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나, 동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촉진효과가 성공적으로 도출될 것으로 기대됨.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동 사업은 국내 산 학 연이 보유한 공통핵심기술

의 유지, 발전, 확산을 위한 중요한 지원사업으로서 시의 적절한 사업이

며, 계속지원이 요망됨.

 사업의 중복여부

 동 사업의 성격 및 내용상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근본적 중복성은 없음. 

 다만, BK21, SRC, ERC 등의 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연구기관(연구실)의 

인건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아야 하므로, 지정 평가시 이에 대한 엄정한 

심의가 요구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2001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되었으나, 연구실당 평균 지

원연구비 규모는 12% 증액된 것이며,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적정한 규

모임.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1차년도 지정연구실 선정시 1차 평가단계에서 연구책임자 업적도 평가지

표에 포함시킬 것과 유사과제정리(“소형이동전위용 연료전지개발” 과제와 

산업자원부의 “정지형15Kw급....”) 개선이 요청되었던 바 2차년도에는 1

차 평가단계부터 연구책임자 업적을 평가하였으며, 유사과제의 중복선정

이 극소화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였음(다만, 연료전지개발 유사과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핵심기술보유 연구실간 연결망 구축이 병행되었

으며 바람직하겠음.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중복은 없으나, BK21, SRC, ERC 사업등과 함께 

지원되는 연구기관(연구실)의 인건비는 중복지급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

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기 지정된 300개 연구실에 대한 중간평가 이전에 추가로 150개 연구실

을 지정할 계획인 바, 양적 목표달성(450개)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혀가

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또한 산 학 연 각 부분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비율로(50:50:50) 

경직적 지원 배분하는 경우에, 경쟁력없는 연구실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선정평가시 유연성을 가져야 함.

 년간 150여개의 국가연구실이 지정되는데, 지정신청 연구실 수는 10˜

20배에 달하므로, 신청자 입장에서는 제안서 작성 노력, 주관부처의 입

장에서는 3단계 평가 등에 상당한 국가적 자원(고급 전문인력, 시간, 경

비)이 낭비되므로, 신청자격 기준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경쟁체제 도입을 목적으로 한 20% 탈락율을 엄수 시행하여 내실을 기하

여야 함. 차년도 보고서에 탈락시행 내용 제출을 요구함.



32) 지역특화기술개발 : 산업기술개발(산업자원부 : E)

 사업의 타당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산업개발은 국토균형 및 지역경제 발전에 필

요함.

 그러나 세부 구성사업이 너무 광범위하고 신발, 섬유산업 등은 사양산업

이므로 단순한 지역 고용증진 효과 뿐만을 고려하지 말고, 실제 경쟁력 

등을 고려한 종합계획이 요구됨.

 광주/광산업, 경남/기계 산업 등은 사업이 타당하나 부산/신발은 사양산

업으로 사업추진 재검토 필요

 사업의 중복여부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과학기술부), 지역기술혁신센타(산업자원부), 산학

연공동연구기반 중 광주/광산업(산업자원부) 등과 중복되므로 이들 사업

과 연계/통합운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조정이 필요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총 220억 중 부산/신발산업(65억)은 사양산업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책

정, 대폭삭감이 필요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광주/광산업, 경남/기계산업은 사업추진이 타당하나 부산/신발산업은 현

실반영이 부족하므로 사업성의 재검토가 요구됨.



33) 산학연공동연구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산업자원부 : C)

 사업의 타당성

 21세기 유망돌파산업의 선정 등 주요사업의 타당성은 높다고 판단됨. 그

러나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같은 항목으로 신청되어 있어 돌파산업의 

전략성이 나타나지 않음. 

 사업의 중복여부

 신기술보육사업, 테크노파크,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과의 중복성(예: 섬유

산업, 기계산업 등)이 많으며 특히 생물산업의 경우, 과학기술부의 BRTC

와 중복이 많음. 다액 연구비 소요, 다년의 연구, 그리고 다수 연구자들

의 집단적 연구가 필요한 생물산업에 8개로 지역별 확대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으며 2˜3개(기존기관 포함)로 통합하여 집중지원하는 것이 보

다 효율적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너무 많은 사업이 한꺼번에 신청됨으로 예산의 타당성 판단이 어려움. 

 신규산업의 경우, 21세기 유망돌파산업 이외에는 대폭삭감이 요구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지원사업 범위를 특화해야 한다는 심의결과 및 사업 그룹핑 요구에 대한 

조치 등이 미흡.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결과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중간 평가 결과

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차등지원, 지원중단 등) 되어야 함.

 과제가 과다하게 신청되었고, 유사과제는 통합 시행하여 예산 절감 및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조정함이 요구됨.

 많은 세부사업에 대한 follow up 체제를 갖추고 공동 기자재에 대한 활용 

「원활도」를 측정하고, 보고(예: 공동사용자앙케이트조사 등)하도록 함.



 반드시 ‘신규’산업과 ‘계속’산업을 별도 분리하여 신청하고 신규산업도 단

순 리스트하지 말고, 산업자원부의 지원 우선 순위에 따라 열거 할 것이 

요망됨.

 신규산업은 21세기 유망돌파산업위주로 진행 할 것이 요구되며, 너무 많

은 산업을 신규 지정한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음. 특히 미래 지향적 산업

에 특화할 것, 부산신발, 경남기계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지원이 있었음. 

광주 광산업은 좋음.

 많은 산업이 한꺼번에 신청되었으며, 유사 산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별도 

신청을 하지 말고, 부처 내에서 통합(grouping)하여 신청할 것(초전도 4

개, 생물산업 3개 등)이 요망됨.

 하나의 큰 사업이 사업별로 별개의 여러 예산항목으로 분산 신청되어, 

총 사업 규모 파악이 어려움. 분리 신청 필요시 총사업명, 개별사업명, 

예산액, 예산 신청항목을 통합하여 전체사업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할 것이 요망됨.



  5. 건의사항

 인력양성/국제협력/환경조성/ 전체 사업을 지원 성격별(예, 지방기술지

원, 공동시설이용, 인력양성 등)로 조감할 수 있는 표 작성을 요구함. 이

는 국과위 실무진에서 미리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임.

 예산요구서에 사업타당성의 근거, 전년도 사업결과, 요구예산의 세부내역 

등을 정량적으로 표시하기를 추천함.

 위원회별로 평가대상 과제 수를 안배하여 심사하면 효율적일 것임.

 예산 사전조정 심의 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 사업설명회 전

에 각 위원들이 예산요구서를 사전검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도

록 사업 설명 자료의 제출이 요망됨.

 신규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의 예산뿐 아니라, 사업 종료 시까지 예견되

는 전체 예산규모도 제시할 것이 요청됨.

 평가항목의 주요항목으로 「사업의 목적 및 수행방법의 전략성」이 추가

되고, 각 부처 예산 신청시 이 항목이 별도 항목으로 보고되어져야 함. 

각 부처의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업이 타당성이 부적합한 경우는 거

의 없을 것임. 그러므로 사업의 타당성평가보다는 결정된 사업의 전략적 

인 목표와 사업 수행의 전략성이 더욱 중요한 심사대상이 되어져야 함.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은 반드시 분리하여 예산 신청할 것이 요구됨 (동일 

예산항목일지라도).

 각 부처 사업설명회 예산 신청 설명자료의 「표준양식」을 만들고, 표준

양식의 각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사전결정, 각 부처에 통

보 해 줄 것이 요구됨(각 부처 필요시 새로운 항목 추가는 가능).

   예) 항목, 종이크기, 글자크기 등

 각 부처별 사업 우선순위를 미리 해당 부처에서 검토하여 제시하도록 하

고, 그것을 근거로 심의하면 더욱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조분평 지적과 심의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각 부처의 처리사항을 동시

에 제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각 부처자료의 항목별 조치 누락을 사전

점검 할 것이 요구됨.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측정이 곤란한 측면도 있겠지만, 많은 사

업이 실적평가를 소홀히 하였거나 또는 평가자료의 제시가 미흡함. 효율

적 사업성과측정지표의 개발 및 차년도 예산요구시 실적에 근거하여 차

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것이 요구됨.



 부처간 인력양성, 중소벤처지원, 대학기자재 지원사업의 비중이 매년 상

승하는 경향이 있음. 예산 요구 전에 부처간 사전협의 및 그 조정결과를 

예산요구 설명자료에 명기함이 요구됨.





Ⅱ-4. 연구기관지원사업

  1. 개요

1-1. 심의 기본방향

연구기관 지원사업분야는 국공립연구기관 20개, 기초기술연구기관 

9개, 공공기술연구기관12개, 산업기술연구기관 7개 등 48개의 연

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과 신규시설사업을 검토하였음.

 심의 기본방향은 연구사업 목표의 타당성과 연구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추진 전략의 타당성, 연구사업 평가실적 및 평가결과 반영 등 3가지 

측면으로 설정함.

 연구사업 목표의 타당성은 1) 국가정책 및 핵심전략 측면, 2) 기관 임무

와의 부합성, 3) 사업의 기대성과, 파급효과 및 국제 경쟁력 측면, 4) 사

업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함.

 연구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타당성 심의에는 연구인프라 구축

과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이 기준이 되었으며,

-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신규시설 사업 투자에 대한 타당성, 시의 적절

성, 활용도, 및 기존 시설과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평가실적 및 반영 정도는 올해 실시된 조사 분석 평가결과와 평가 결과

의 사업반영 및 개선 정도를 심의기준으로 설정하였음.



1-2. 심의항목 및 가중치 결정

 심의위원회는 각 4개의 검토소위원회별로 심의항목과 가중치를 결정하였

음.

 심의항목 체계는 4개 검토소위원회가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국공립연구

기관과 공공기술연구기관, 그리고 기초기술연구기관을 그룹화하여 산업

기술연구기관과 구분하고 가중치로써 차별화하였음.

 사업의 타당성 항목에 있어서 「환경변화에 따른 조정정도」는 국공립연

구기관 공공기술연구기관 기초기술연구기관에 대해 15%, 산업기술연구기

관에 대해 15%를 부여하였고, 「기관업무와의 부합성」은 국공립 공공

기술연구기관 기초기술연구기관에 대해 10%, 산업기술연구기관에 대해 

10%를 부여하였으며, 「사업의 성과」는 국공립 공공 기초기술연구기관

에 대해 25%, 산업기술연구기관에 대해 25%를 부여하였음.

 사업의 중복성 항목에 있어서 국공립 공공 기초기술연구기관에 대해 

10%, 산업기술연구기관에 대해 15%를 부여하였음.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항목에 있어서는 국공립 공공 기초기술연구기관

에 대해 10%, 산업기술연구기관에 대해 15%를 부여하였음.

 ’99년 평가결과의 반영정도 항목에 있어서 「평가등급」은 국공립 공공

기초기술연구기관에 대해 20%, 산업기술연구기관에 대해 10%를 부여하

였고, 「평가결과의 사업반영 및 개선정도」는 국공립 공공 기초기술연구

기관에 대해 10%, 산업기술연구기관에 대해 10%를 부여하였음.

1-3. 우선순위 설정방법

 연구기관지원심의위원회는 우선 순위의 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10단

계의 심의절차로 진행하였으며, 각 단계는 심의의 성격에 따라 검토소위

원회와 전체위원회별로 구분되어 진행되었음.

- 연구 사업별로 정 부 책임검토위원을 확정함.

- 검토소위원회별 토의를 거쳐 심의항목 및 가중치 확정함.

- 심의위원 개인별로 정성적 심의의견서를 작성함.



- 각 사업별 책임검토위원의 발표를 토대로 검토소위원회별로 토론을 실

시함.

- 책임검토위원이 토론결과를 종합하여 검토소위원회의 정성적 심의의견

서를  작성함.

-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별로 정성적 심의의견서를 발표하고 토론함.

- 논의를 거쳐 최종 정성적 심의의견서를 확정함.

- 개인별 정량적 심의의견서를 작성함.

- 논의와 집계를 거쳐 위원회의 정량적 심의의견서를 확정함.

- 심의위원회의 정량적 심의의견서를 토대로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검토소

위원회별로 A(상위 10%), B(상위 10˜30%), C(상위 30˜70%),  D(상위 

70˜90%), E(상위 90˜100%)로 상대평가를 통해 등급화 하였음.



2. 국공립연구기관시험 연구사업 등

가. 심의결과 종합

1) 종합의견

심의등급 A B C D E 계

사업수 2 4 8 4 2 20

비율 10% 20% 40% 20% 10% 100%

 농촌진흥청 산하 10개 연구

- 소액 다 과제 현상이 두드러져 과제간의 상관관계, 우선 순위 등이 불
분명함. 연구과제의 집중화, 전략화가 필요함.

- ‘99년도 조 분 평에서 지적된 연구과제의 중복가능성 문제는 상당히 해
소되었음에도 그 가능성이 항존함. 주관 연구기관의 지정 등 연구수행
체계의 재정립 필요.

- 장기 비전, 단계별 목표 등이 불확실. 주곡 특히 쌀의 경우 안정화, 다
산, 생력화연구도 필요하나 특화, 고품질화 연구에 중점이 옮겨져야 함.

 국립보건원, 수의과학연구원, 요업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국립방재연구
소 등은 전반적으로 연구활동이 빈약함. 타 연구기관에 일부기능 이양, 
통합 등 재정립이 필요함. 

   예: ① 요업기술원→세라믹연구 특성기관으로 육성

       ② 농촌생활연구소→농촌생활 특성화기관으로 육성하고 영양분야는 
식품연구소에 통합시켜 식품영양연구소로 개편

       ③ 국립방재연구소→1990년대 UN이 제정한 국제자연재해경감선언 
(IDNDR) 동안 한국이 달성한 유일한 성과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방제센타로 흡수통합

 독성연구소,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등은 연구기관의 인력, 연구능
력에 비하여 과도한 첨단연구과제를 설정하고 과다한 예산을 신청하고 
있음.

 세계 기후변화 협약 체결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정보의 생산, 지원,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기상청의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증
액이 절실히 요구됨.



2) 사업별 우선순위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 우선순위 비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산하시험연구소) 17,779 3,720 A

산림청 임업연구원 시험 연구사업 등 11,010 14.562 A

기상청 기상연구 3,210 11,615 B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시험 연구사업 등 
(산하시험연구소)

15,401 19,438 B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시험 연구사업 등 
(산하시험연구소)

8,851 11,821 B

해양수산부 국립수산진흥원 시험연구사업 등 13,884 24.276 B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시험연구사업 등 996 1.304 C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연구사업 등 5,433 21.292 C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동물질병연구- 5,380 6,172 C

농촌진흥청 고령지시험장 시험연구사업 등 
(산하시험연구소) 2,681 4,196 C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 시험연구사업 등 
(산하시험연구소) 5,535 8,292 C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시험연구사업 등 
(산하시험연구소) 20,199 24,166 C

농촌진흥청 호남농업시험장 시험연구사업 등 
(산하시험연구소) 6,237 7,168 C

식의약청 독성연구소 시험 연구사업 등 4,845 7.312 C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시험연구사업 등 
(산하시험연구소)

1,385 1,662 D

농촌진흥청 영남농업시험장 시험연구사업 등 
(산하시험연구소)

5,841 6,702 D

농촌진흥청 제주농업시험장 시험연구사업 등 
(산하시험연구소) 4,928 6,021 D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기본사업 등 588 655 D

산업자원부 요업기술원 일반사업 등 1,293 2.048 E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전파연구사업 321 848 E



나. 사업별 심의의견

1) 기상연구(기상청: B)

 사업의 타당성

 한반도지역의 물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태풍 및 악기상에 따른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기상연구사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대하고 있음.

 슈퍼컴을 활용한 예보능력 향상연구, 기상기반조성, 기상정보화, 기후변

화감시 및 장기예측시스템 구축, 한반도 악기상 집중관측사업은 기관고

유업무와 잘 부합되고 있음.

 집중화된 기상예측 기술개발 연구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므로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됨.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전년도 사업비가 아주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기존 계속사업의 예산규

모가 전반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임.

 세계 기후변화협약 체결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과학정보의 생산, 지원, 관

리가 절실히 요구되며, 최근의 이상기후에 따른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

는 상황에서 악기상 집중관측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임. 또한 황사 등

에 대비한 조기경보체제 확보와 기후변동 감시 및 예측의 강화와 연구용 

해상관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상연구의 기반조성이 필요하므로 대폭증

액이 요구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기상청 개별연구사업에 국제연구기관 및 국내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동체

계 구축을 위한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음.

 자체 평가시 연구개발업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외부평가 전문가를 활용하

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절차도입이 보다 투명해졌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신규시설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기존 기상연구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사업 중 국지적 기상변

화를 측정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계획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선진국에서 이미 시도된 ‘기상조절 연구’를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하기보

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조사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오존관련 감시체계구축 프로그램은 기존의 연세대학교 오존관측소와의 

업무조정이 필요함.

 기관고유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미 설립한 중장기 목표 

하에 매년 달성할 구체적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 수의과학검역원 - 동물질병연구(농림부: C)

 사업의 타당성

 본 기관의 사업목표는 구제역, 브루셀라, 안트락스 등 경제 사회적으로 

큰 손실과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동물질병의 신속 진단, 치료 및 예방

과 인수공통전염병 연구를 통한 국민보건향상임.

 이를 위하여 현장적용 가축 진단법 개발, 해외 전염병의 신속 예방 및 

박멸,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 진단시약 개발 또는 외국과의 수의과학 공

동연구를 계획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시의적절하며 기관목표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특히 최근 발

생하는 구제역과 같은 국내잠입 해외전염병에 대한 신속 박멸기법 연구

는 적절한 연구과제임.

 현재 축산 선진국(프랑스, 캐나다, 일본)과 최신 개념의 예방접종과 진단

기술 등 첨단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작년 5,380백만원에서 6,172백만원으로 15%정도 증액 신청함.

 증액사유가 주로 연구비 증가에 있으며 이는 구제역의 국내발생에 따르

는 대책과 선진국과의 공동 첨단연구에 기인하고 있음. 총 44개 연구과

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축산질병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질환 

방제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적정규모임.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기관목표에 부합하여 성실히 과제수행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A)으로 평

가를 받았음.

 연구사업의 예산 비율이 50%로 과다함을 지적받은 데 대해 2001년은 

29.7%로 하향 조정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는 농축산 분야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실용성이 있는 연구사업이냐의 여부를 중요시 하여야 됨. 

 그러나 최근 연구 업적 수가 기대 보다 부족하여 연구의 활성화에 문제

가 있는 것으로 인정됨 



3) 고령지농업시험장 시험 연구사업 등(농촌진흥청: C)

 사업의 타당성

 우리 나라는 경작지가 부족하지만 개발 가능한 산지가 515천 ha가 되므

로 이 산지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함.

 본 시험장은 산지 작물 생산기지화를 위한 연구, 친환경적 산지농업개발

을 위한 연구를 주로 해왔으며 고령지 개발은 북한의 농업에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 통일을 대비한 준비로서도 적합함. 

 본 시험장은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목표의 조정과 사업

내용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판단됨. 

 1999년도에는 특허 출원 2건, 품종육성 3건, 논문발표 54건 등 전년도

에 비해 연구업적과 성과가 높음. 

 주 사업인 산지권 농업개발, 통일대비 북한 농업의 연구강화사업은 국가

적인 식량증산과 남북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높음.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위치한 포장을 집단 조성하는 사업은 비록 예산

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나 연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불가피함.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농촌진흥청 산하 원예연구원과 각 지역 농업시험장 사이

에 사업의 중복가능성이 있으나 고령지농업시험장에서는 적합한 우량 씨 

감자와 옥수수 등 고령지에 적합한 농작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다른 시험장에서는 고령지와 관련이 없는 농작물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복은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전체적으로 56.5%의 증액 예산을 요청하고 있음.

 그 중에서 시험연구비 22.3%의 증액은 통일대비 북한 농업연구강화로 

타당성이 인정됨. 

 시설비 140.5%의 증액 요청은 작년에 이은 포장집단화 조성사업에 의한 

것으로 불가피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지적된 외부기관과의 협력연구를 위하여 많은 연계강화 노력을 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됨.

 농업과학기술원과 토양, 기상환경, 병해충 종합 방제에 관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원예연구소 및 작물시험장과 작부체계 확립연구를 공동으로 수행

하고 있는 등 조분평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신규시설투자 사업은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과학기술원, 원

예연구소, 작물시험장, 농업기계화연구소 등과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

가 있음.



4) 농업과학기술원 시험 연구사업 등(농촌진흥청: A)

 사업의 타당성

 국가 중추사업인 농업의 전통적인 기초 기반연구사업을 강화하면서, 국내

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농업환경연구와 유전공학을 이용하는 생물자원

연구로 연구의 폭을 넓히는 등 외부환경 변화를 잘 수용하고 있음.

 기초연구의 실용화를 위해 타 연구기관(특히 농촌진흥청 산하기관)과 연

계하여 연구결과를 실용화하고 있는 것이 돋보임.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계속과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신청예산은 적정하게 책정되었음.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농업과학기술원의 조분평결과는 A로서 연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신기술개발 전문연구기관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2000-2010년까지의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우고 연구과제를 5개 분야

로 분류하는 등 연구를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기초기반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화는 계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함.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유전자원 저장고 안전시설은 유전자원의 가치가 점차 커짐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예산(5,000만원)도 적정하게 신청되었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기관의 중요성과 연구사업 추진은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지만 설정된 중장기 목표 하에서 연차적 달성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5) 농업기계화연구소 시험 연구사업 등(농촌진흥청: C)

 사업의 타당성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부녀화로 고효율 저비용 영농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는 시점에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

기계 개발 개량 및 효율적인 이용기술(농산물 비파괴 내부품질 판정기

술, 기계화가 저조한 원예작물의 기계화기술 개발 등)을 개발하고 있어 

연구사업 내용이 시대적 환경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저장유통기계화기술개발은 원예연구소의 2001년 예정사업인 원예작물의 

저장유통기술개발과 연관성이 많음. 저장유통기계화기술개발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로 즉시 실용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기

술이어야 함. 따라서 고도의 기술을 개발 실용화하기 위해 원예연구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원예연구소의 연구결과를 활용함과 동시에 

중복되는 연구를 지양해야 할 것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2001년의 농업기계화연구 예산은 8,292백만원으로 연구시설(농업기계 

주행평가시설) 이전비 3,402백만원이 포함되어 전년대비 50% 증가되었

음. 그러나 연구시설 이전 예산은 현행시설을 매각한 대금으로 수행하기

로 되어 있어 연구시설 이전을 제외한 농업기계화연구에 소요되는 순수 

예산은 4,89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7% 감소되어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첨단분야에 대한 채용의 문을 개방하여 제어계측분야 1명, 에너지분야 1

명, 농기계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1명 등 총 3명을 채용하여 전문인력을 

보강했으며, 작목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비율을 55%로 높임으로써 연구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등 ‘99년 조분평결과를 충분하지는 않지만 반

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89년에 설치된 주행로 평가시설은 OECD평가기준 및 21C 고성능기종의 

검사에 부적합하므로 농업기계의 시험평가시설을 국제규격에 맞게 선진

화하여 시험 평가함으로써, 우량농기계의 보급 및 국산농기계의 수출촉

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연구개발시설(수원)과 50km나 

떨어져 있는 곤지암의 시험평가시설을 국제규격에 맞게 수원 본소로 이

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한 사업임.

 또한 국제규격에 적합한 시험평가시설의 확보로 시험성적의 신뢰성 제고 

및 수출지원효과가 기대되며, 시험평가와 연구업무의 협력 및 시험장비

의 공동활용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연구과제가 69개로 너무 많으므로 유사 연구과제의 집중화 종합화가 요

구되며, 고효율 저비용의 영농확립을 위해 요구 예산을 삭감 없이 지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6) 농촌생활연구소 시험 연구사업 등(농촌진흥청: D)

 사업의 타당성

 열악한 환경으로 농촌거주 기피,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에 의한 농촌

가족 붕괴 및 농촌전통문화 소멸, 무분별한 농촌개발에 의한 경관파괴, 

그리고 수입농산물/식생활서구화에 대응한 우리농산물의 우수성 규명 등 

우리 농촌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를 위하여 22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며 이들을 대별하면 우리 

나라 식품성분연구, 농촌의 공익적 기능연구(녹지 이동), 농촌생활 환경

연구 및 농작업 노동연구 등으로 나누어짐

 이러한 연구사업은 우리 농촌 현실의 문제점 해결에 약간의 도움이 될 

것임.특히 북한 농촌연구사업을 포함한 것은 통일을 대비하는 중요한 사

업으로 평가됨.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증액 요구예산이 2억7천 7백만원으로 쾌적한 농가 주거환경 및 농작업 

환경개선, 농업인 영양관리 및 한국형 식생활 정립, 농촌가족 육성 및 농

가 소비생활 합리화, 농촌생활 문화 전승, 농촌의 공익적 가치발굴 등의 

기관고유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22개의 연구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제출된 1개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임을 

고려할 때 적정예산임.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연구소의 고유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요

망하였음.

 각 연구과제의 연구내용이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최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나 연구소의 고유사업

기능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요구됨.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사항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과제 도출과정에 외부전문가 뿐만 아니라 농민 및 농협 등 농촌관련 기

관 인사들과의 문제점 토의를 거쳐 핵심문제 파악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7) 영남농업시험장 시험 연구사업 등(농촌진흥청: D)

 사업의 타당성

 김해 평야지대에서의 시설원예(채소, 과일, 화훼)작물의 중요성 증대와 

낙동강수계의 대기질, 수질, 토양 중금속 오염 등 환경오염 심화라는 환

경변화에 대응하여 환경친화적 기술 연구과제가 신규로 포함되고 부산 

원예시험장의 예산규모를 전년 대비 35% 증액시켰음.

 영남지역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곡(벼, 보리, 

콩) 등 증산과 시설원예관련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 

 2005년과 2010년까지의 중장기 목표는 정량적으로 제시되었으나 당해년

도 목표는 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대체로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임.

 ’99년도 성과로 특허출원 5건, 논문발표 67건, 품종등록 10건 등은 ’98

년 이전의 성과에 비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주고 있으며 2000년

도와 2001년의 연구성과가 기대됨.

 ’99년도의 민원처리 건수 83건, 농업인 교육 72건 등으로 미루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익성에 기여하였음. 

 영남지역 주곡생산 기술분야와 김해평야의 시설원예작물 생산기술 분야

에서 전문화, 특성화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벼 품종 개량에서 생명공학적 연구, 벼 직파 기술개발 등의 주제에서 농

업과학기술원, 작물시험장, 농촌기계화연구소, 호남농업시험장 등과 차별

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나 연구과제가 다양하고 많으므로 

과제간 연계, 전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 등이 불확실함.

 가능하면 농촌진흥청이 총괄하여 과제를 대형화하고 주관 연구기관을 지

정하며 최종목표, 단계별 목표, 분야별 목표를 설정한 후 각 기관은 그 

특성에 따라 분담 연구하는 체계적 정립을 검토하기 바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시설원예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반하여 2000년도 부산원예시험장

의 예산이 전년대비 축소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소폭 증액

(15% 정도)이 필요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지역특성반영 연구를 강화하라는 지적 : 영남지역의 쌀 저수요인 분석, 특

수작물(잎 들깨, 부추 등)연구, 시설 과채류 온도관리 과제가 추가되었음.

 첨단 및 공동 연구를 강화하라는 지적 : 연작피해 기작 규명, 유용 미생

물 개발, 육종기초 연구, 유전자맵핑 등의 과제가 반영되었음.

 공동연구 강화에서 과제수를 단순 증가시켰으나 과제수의 증가보다는 연

구과제의 집중화 종합화 노력이 필요함.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시험포장과 배수시설 현대화(2.2억원), 친환경/품질개량시험동 증축(13

억)이 신규 시설사업이나 친환경 연구, 산재되고 노후한 시설의 집중 종

합을 위해 필요하고 시의 적절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특수원예작물, 유전자연구결과인 복제 가축류, 특수화훼 등의 경우, 기술

개발의 성과로 수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분야의 중점지원이 

필요함.

 농업부문 R&D 예산은 연구성과가 구현될 때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특성

상 예산규모의 대폭 증액이나 대폭 감액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꾸준히 소

폭씩 증액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8) 원예연구소 시험 연구사업 등(농촌진흥청: B)

 사업의 타당성

 계속과제 55종, 신규과제 8종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과제 내용 등이 기

관의 임무에 비추어 보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원예 사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친환경적 산지농업개발

을 위한 국제 기호성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고품질의 원예작물의 개발

과 동시에 생산비 절감 방안의 연구, 친환경 원예작물재배 등을 계획하

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주위 환경에 따라 연구방향을 잘 

조정하고 있음. 

 본 연구소는 최근에 와서 과학기술적 성과(1999년도에 특허출원 8건, 품

종육성 4건, 논문 651건 등)의 급속한 성장이 있었으며 충분한 연구비의 

조달은 산업기반조성 및 고용증대 등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높음.

 사업의 중복여부

 농촌진흥청 산하연구소에는 중복사업의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나 내부적

으로 잘 조정하고 있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2000년도의 154억 원에서 2001년도에는 194억 원으로 26.2% 예산 증

액을 요청하고 있음.

 증액예산은 시설투자보다는 실험비의 증액이며 조분평결과를 반영하고 

있음.

 현재의 연구체제 하에서는 전반적으로 연구비 신청은 적정하다고 판단

됨. 그러나 세분화되어 있는 연구과제(총108과제)의 재조정을 통하여 특

성화 집중화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조분평에서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예산물의 품질보전을 위한 저장

기술의 강화가 건의되었으며, 이번 신규 연구사업에 이 분야의 연구가 

반영되어 있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사항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다양한 소규모의 다수 연구과제의 개발도 중요하나 대규모 집중 정책연

구의 개발이 필요함.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앞으로 연구사업이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9) 작물시험장 시험 연구사업 등(농촌진흥청: B)

 사업의 타당성

 통일과 식량위기에 대비한 생명공학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농촌지

역의 이농현상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력 절감-저비

용-안전 농산물 생산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어서 벼 생명공학기술 조기 

실용화를 위한 수도연구사업 등을 신규사업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함.

 벼, 맥류, 밭작물 이용 및 약용작물 새품종 육성, 저생산비용 및 재해경

감기술개발, 친환경작물생산 등의 연구사업은 기관고유업무와 잘 부합되

고 있음.

 작물시험장의 연구사업들은 장기적으로 지속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연구

사업들로 과거 연구실적과 ‘99년도의 논문발표수(국내:66건, 국외:9건), 

특허(출원:7건, 등록:2건), 품종육성 15건, 영농활용 30건, 시책건의 17

건 등을 감안할 때 벼, 맥류, 밭작물 이용 및 약용작물 새품종 육성, 저

생산비용 및 재해경감기술개발, 친환경작물생산 등의 연구사업 목표 달

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결과의 과학기술적, 사회경제적 기여

도는 대체로 높을 것임.

 사업의 중복여부

 사업의 중복성은 없으나 영 호남 시험장의 연구사업 등과 연계강화 필요.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예산규모는 식량의 안정적 확보, 생산비용 및 재해경감기술개발, 친환경

작물생산 등 기관고유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폭증액이 적정

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영 호남 농업시험장과 수도, 전작, 특작과 관련된 연구사업 조정과 역할 

분담 등 유기적 협조체제가 강화되어 있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맥류, 전 특작 환경자동조절 온실은 생명공학기술 조기 실용화 등을 위하

여 필요한 사업임.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생명공학관련 고가장비는 농업과학기술원에 장비를 집중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10) 제주농업시험장 시험 연구사업 등(농촌진흥청: D)

 사업의 타당성

 중국의 WTO가입으로예상되는 농수산물의 수입증가에 따른 난지권 농업

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난지권 청정 원예연구와, 지리적으로 격리되

어 있는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한 난지 청정채소류의 고품질 안정생산기

술 개발 연구, 자생 유망식물소득자원화연구, 난지권 축산연구 등과 특히 

신규사업인 자생유망자원식물에 대한 산업화연구 및 난지권 이용 월동용 

채소 단경기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등을 설정한 것은 환경변화에 잘 대

응한 것임. 

 사업의 중복여부

 미생물제제이용 돼지분뇨처리시스템 평가 및 모델설정연구, 가축분뇨(액

비)이용기술개발 등은 타 연구기관과 연계 강화가 필요함.

 예를 들어 축산기술연구소의 ‘가축복지를 고려한 축사 및 분뇨처리 모델

설정, 가축분뇨(액비)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기술개발과 농업과학기술원의 

가축분뇨비료화연구 및 가축분뇨활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는 연

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중복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가축분뇨의 처리는 환경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바, 가장 효율적인 처

리 및 이용방법의 도출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

과 동시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설정하여 연구인력과 시험설비를 집중 투

자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2001년 요구예산이 4,15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1% 증가되었음.

 특히 난지청정축산연구 분야의 시설비가 65.8% 급증하였음.

 시설비 중 방목지토지매입(8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직 1인당 

연구비가 66백만원으로 호남농업시험장의 42백만원, 영남농업시험장의 

41백만원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산규모가 다소 과다하게 책정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축산, 원예, 감귤 등 분야가 광범위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 연구실을 축소

하고 연구실의 인원을 보강하여 분야별 연구능력을 강화하였음.

 축산부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축산기술연구소 및 원예연구소와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공동 연구 수행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등 잘 반영되었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제주의 특산물인 감귤의 고품질화를 위해 감귤 유전자 재조합체의 포장 

실험을 위한 격리포장, 밀폐시설 등을 설치하여 외부침입, 파손 등에 의

한 유전자 재조합체의 외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유전공학실험실 및 

GMO 격리온실, 감귤엽의 광합성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광합성 측정시

설 및 감귤저장고의 설치는 타당한 사업임.

 밀폐시설 내 안정생산 적정환경조건 설정으로 고품질의 감귤 생산을 가

능하게 하고 개발된 저장기술을 실증하여 응용 및 실용화 연구를 가능하

게 할 수 있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온난한 기후를 이용할 수 있는 난지권 채소 및 

원예작물 중심으로 더욱 특화할 필요가 있음.



11) 축산기술연구소 시험 연구사업 등(농촌진흥청: C)

 사업의 타당성

 첨단생명공학기술의 개발과 산업화, 영양, 사료개발과 그 이용개선, 축산

물 품질향상과 분뇨의 처리이용, 축산물 품질향상과 그 평가, 목초와 사

료 신품종의 육성 등 중요한 연구과제를 계획하고 있음.

 ’99년도 특허출원 12건, 심포지엄 개최 22회, 기술료수입 4억 4천만원 

등 성과가 과거에 비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음.

 복제가축 생산 등 첨단공학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의 축산기술분야에

서 전문화 특성화와 관련된 연구사업들임.

 사업의 중복여부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들의 연구사업들과 중복성은 없으나 축산 분뇨

처리 이용에 관한 연구는 농업과학기술원 및 제주시험장과 계속적으로 

연구사업을 협의하면서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불가피한 시설이전 비용을 제외하면 축산기술 및 종축개량/농가 실용화 분

야에 11.8억원(전년 대비+5.6%)을 증액 요청하고 있어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의 연계연구를 제도화하고 국내 축산 보호를 위한 

연구를 추가하라는 조분평 의견에 대하여 두 기관간 공동 연구과제수를 

확대하고(4개→6개) 관련 연구직과의 분기별 모임을 추진하며, 우량 종축

선발, 한우 보증종모우 선발, 재래가축 유전자 지적 재산권 확보 등의 국

내 축산보호를 위한 연구를 추가하는 등 조분평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노력이 인정됨.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목초개발 온실 증축(2.5억원), 대전 지소의 성환 이전(28억)을 계상하였

음. 대전 지소시설은 5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하였고 건물 신축제한에 

묶여 개축이 불가능함으로 성환 이전이 불가피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축산 분뇨처리에 관한 연구사업에 있어 축산기술연구소가 연구과제 수행

에 있어 농업과학기술원 및 제주시험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임



12) 호남농업시험장 시험 연구사업 등(농촌진흥청: C)

 사업의 타당성

 서남부평야지는 식량작물 위주의 농업지대로서 전국 재배면적 대비 벼가 

52%, 보리가 71%를 차지하고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지

역임. 따라서 벼 및 보리의 생산성향상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품종 및 

재배기술의 부단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호남작물시험의 4개 연구분

야 28개 과제 및 남부소득작물시험의 6개 분야 15개 과제의 사업으로 

벼, 맥류 및 채소류에 대한 연구사업을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수요에 부

응하는 사업목표를 잘 설정한 것으로 보임. 

 사업의 중복여부

 벼멸구 저항성 품종개발, 벼 직파재배기술연구, 콩 다수성 연구, 벼 유전

자 형질전환, 생산환경 토양조사, 가축분뇨(액비)이용기술개발, 농경지배

출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에 있어 영남농업시험장, 작물시험장, 농업과학

기술원, 제주농업시험장, 축산기술연구소의 연구사업과 긴밀한 연계와 협

조 및 정보교환이 요망됨. 따라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1개 연구기관

을 지정하여 연구인력과 실험설비 등을 집중 투입하여 실효성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2001년 요구예산이 7,168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되었으나 기존 

물가상승을 감안한 증가와 연구활성화를 위해 기관프로젝트 연구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규모는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벼 및 밭작물 관련 생명공학 실용화연구를 강화하였음.

 벼 및 쌀보리 약배양에 의한 조품종개발, 콩조직배양의 실용화, Virus 

Free 인공씨생강 대량생산 등 생명공학 실용화가 유관 연구기관 및 대학

과의 협동체제를 추진하고 있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신규시설은 수도연구를 위한 격리연동초망자실, 전작연구포장기반조성, 

남부간척지 농로포장 등으로 주곡의 안정적 공급달성을 위한 연구기반 

확보에 타당한 사업임.

 격리연동초망자실의 설치로 유전자변형작물의 조기실용화에 기여할 것

임.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호남곡창지대의 중요성

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품질의 식량작물 생산을 극대

화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는 바 신청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3) 국립보건원 기본사업 등(보건복지부: D)

 사업의 타당성

 본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예산은 계속사업(전염병관리, 특수질환관리, 세균 

및 바이러스 질환관리, 교육훈련사업)에서 발생하는 인건비/기본경상비 

증액분과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임.

 보건정보전산화사업 : 타 국립연구기관에 비하여 기관자체의 정보전산화 

작업의 미비, 컴퓨터의 부족, 낙후 프로그램 등 현실을 감안할 때, 예산

지원이 필요함.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사업 : 교육대상자의 전국적 분포, 교육담당자의 잦

은 교체 및 신속한 교육내용의 향상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

지만 당 기관이 이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의심되고 교육대상자가 이러한 

교육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함. 

 사업의 중복여부

 보건정보 전산화사업은 보건사회연구원이나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당해 기관이 다룰 고유정보를 선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기관계속사업의 증가가 13˜50%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건비/기본경상비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두 가지 신규사업(전산화 사업 및 

CYBER교육)의 시행여부에 따라서 예산규모의 재조정이 필요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비대상 사업이므로 평가결과가 없음.

 그러나 2000년도 예산심의에서는 A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기관고유사업

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독려를 받았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사항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연구사업의 대부분은 다른 예산에서 조달하고 있어 다른 분야와의 중복

성을 점검하기 어렵고 당해 연구원의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 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연구사업비를 통합

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14) 임업연구원 임업시험 연구 등(산림청: A)

 사업의 타당성

 산림자원의 조성 이용과 환경이 조화된 임업기술의 개발을 위해 지속가

능한 산림경영체계 정비와국산재 시대를 대비한 산림생산 가공기술의 개

발 및 생물유전자원의 첨단 이용기술을 이용한 체세포 배의 유도에 의한 

대량복제기술 개발 등의 연구사업을 선정함으로써 기관의 목표에 부응하

는 사업목표를 매우 잘 설정하였음.

 현재 임업연구원의 목표는 산림조성에서 산림유지 및 이용기술개발로 점

차 전향되어 가고 있음. 임업연구원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

해 산지이용체계화 및 권역별 산림관리방안을 구축하고 있으며, 년간 

발생량이 1,100만㎥에 이르는 폐목재의 재활용 촉진방안을 강구함과 동

시에 국산 중 소경재를 이용한 집성재 제조기술 개발 등 임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95개의 연구과제 중 대부분이 계속 연구사업이며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

운 연구가 필요한 9개의 연구사업이 신규로 설정되었으며 단위과제 당 

연구비 신청액은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당해연도의 실적을 계량화하라는 지적에 대해 과학기술적 성과를 가시적

으로 나타냄으로써 조분평의 지적을 잘 반영하였음.

 ‘99년의 연구개발성과로 논문 94건, 특허 5건, 산업체기술이전 5건, 기술

상담 1,071건 등 성과가 우수하였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임산공학연구동의 신축은 국산재의 가공기술개발과 현장화 및 목재공업

의 선진화를 통해 수입 대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신규사

업임.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세분화된 단위과제의 통폐합을 유도하

여 연구의 종합화 특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15) 요업기술원 일반사업 등(산업자원부: E)

 사업의 타당성

 전산시스템인프라구축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기존 제품에 

대한 시험 및 평가업무에 편중되어 있으며 환경변화에 따른 새롭고 유망

한 연구사업이 선정되지 못해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2001년 예산은 1,738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8.2% 증가되었으며 연구직 

1인당 연구비도 47백만 원으로 타 기관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연구

나 기술개발 등이 미미한 가운데 계속사업인 기존 제품에 대한 시험 및 

평가업무만을 수행하면서 412백만원(요구예산의 23.7%)을 투입하여 45

명 직원의 인사, 급여, 회계 등 행정업무를 수행키 위한 전산시스템 인프

라를 구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예산이 

과다 책정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해당사항 없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요업분야의 기술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인사, 급여, 회계 및 시험연구평가

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인프라구축사업은 필요

한 기존 제품에 대한 시험 및 평가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45명의 직원을 

보유한 기관에는 과다한 시설임.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기존제품에 대한 시험 및 평가업무에서 탈피하여 요업산업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요업신소재의 개발 및 적절한 생산기술의 개발 등에 주력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전산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은 기관의 규모 및 

업무에 비해 현시점에서는 과다한 시설이므로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임.



16) 독성연구소 시험 연구사업 등(식품의약품안전청: C)

 사업의 타당성

 본 독성연구소는 식품, 약품 등 국민생활을 보호하는 식품의약청의 업무

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원연구기관임.

 실험동물실 개 보수 사업은 1999년도에 이은 계속사업으로 대부분의 연

구가 사람대신 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실험실의 질적인 수준

을 높이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GLP관리사업은 OECD 가입국가에 요청되고 있는 사업으로 반드시 이루

어져야 할 사업임.

 내분비계 장애물질평가사업과 유전자 재조합품 안정성관리사업은 최근에 

보건학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환경오염 및 식품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은 높다고 인정됨.

 사업의 중복여부

 내분비계 장애물질평가사업과 유전자 재조합품 안정성관리 사업은 국립

환경연구원과 농촌진흥청 및 식품개발연구원에서도 같은 과제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바 연구영역의 분할 및 공조체계 구축 등의 

사전협의가 필요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2000년도 예산에 비해 2001년도 예산은 37.2% 증액된 145억 3천만원

으로 약 40억원이 증액 요청됨. 이 증액은 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 평가

사업(20억원)과 유전자 재조합품의 안정성관리 사업(15억원)의 강화를 위

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150%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청하고 있음.

 오 남용약물관리사업은 식 약청의 일상적인 업무이며 이 문제를 따로 

사업화 해서 예산의 큰 증액을 요청해야 할 타당성은 낮음.

 실험동물실 개보수와 GLP관리사업은 예산규모로 보아 타당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초기부터 유전자 재조합품의 안정성이나 환경호르몬 연구사업에 지나치

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건의가 있었으나 이번 연구예산

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사항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유전자재조합품의 안정성과 내분비계 장애물질평가 사업의 연구과제는 

중요하지만 연구사업예산을 과다하게 증액 요청하고 있어 하향조정이 필

요할 것임.



17) 전파연구소 전파연구사업(정보통신부: E)

 사업의 타당성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 전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전파이용 확대로 주

파수 자원부족 상태가 심화되는 등 공공이익 및 정보통신 발전에 필요한 

전파 기초 기반기술의 연구에 치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규격표

준화, 동향파악 등의 사업이 총 26개 과제 중 9개로 사업비의 51%를 차

지하는 등 기관의 고유목적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총사업비가 84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4.2% 증가되었으나, 26개 연구과

제 중 16개 과제가 신규과제로 기초기술의 개발이나 연구사업이 아닌 정

책, 시험기준 설정 등에 편중되어 있으며 계속사업의 경우도 특별한 증

가 요인을 제시하지 않아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음.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조분평에서 연구사업보다 정책, 시험기준설정 등의 사업을 지양하고 기

관고유의 목적인 기초 기반기술의 연구에 치중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2001년의 사업계획 중 50% 정도가 정책, 시험기준설정 등의 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어 조분평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조분평결과를 반

영한 별도의 보고도 없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사항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조사, 분석 등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과제로 선택한 부문이 많으며, 품

질인증과 규격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은 삭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임.



18) 국립수산진흥원 시험 연구사업 등(해양수산부: B)

 사업의 타당성

 신해양질서에 부응하고 기르는 어업육성이 필요한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

사업 목표를 조정하여 2030년까지 수산특성연구 전문화 비전을 수립하

고 있음. 구체적으로 실시간 원양 평가시스템과 안정성이 확보된 수산식

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어류질병 관리센터 운영사업을 기획하고 있음.

 신청된 연구사업들이 기관의 고유임무와 잘 부합되고 있음.

 당해년도의 구체적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99년도 연구성과의 논

문수, 특허출원건수, 업계활용건수, 기술지도건수, 시책자료건수, 종묘개

발건수, 기술사용계약건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들의 성과는 클 것임.

 사업의 중복여부

 적조연구 및 해양자원관리에 있어 해양연구소와 업무 연계를 하고 있어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사업의 중복성은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예산의 증가는 크지 않았으나 예산이 

전년대비 75.7% 증가한 부분에 대한 이유는 노후시설 보강 및 연구시설

신축, 시험조사선의 노후선 대체 등에 의한 것임. 제출된 신규사업은 수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세분화된 유사한 148개 과제를 61개 과제로 통합 조정하였고, 

 해양연구소와 “적조”에 관련된 연구를 연계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의 

특성화, 전문화를 위하여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

어서 조사분석평가 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첨단수산공학수조동은 정밀모형 실험에 의한 연구 및 실용화 기간단축을 
위하여 필요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당해연도 연구사업의 구체적 달성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앞으로 연구시설 보강 및 개선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함.



19) 국립방재연구소 시험 연구사업 등(행정자치부: C)

 사업의 타당성

 각종 재해 대책과 예방, 조사, 경보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수집, 조사 

등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기관의 고유임무와 잘 부합되고 있음.

 대부분의 연구사업이 재해관련 사업으로 사회경제적, 공익적 기능은 클 

것으로 예상됨.

 논문과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에 대한 제출자료가 없어 판단이 어려우

나 재해관련 국내 유일의 전문화 특성화된 연구기관으로서 사업을 수행

하고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신청된 예산규모는 최근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재해상황, 대처요령 연구와 방재공학적 실험실습을 통한 실용적 

방재대책 및 정책개선을 위한 연구기관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소폭증액이 

필요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과제수에 비해 연구원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 : 적정 과제수의 선정 및 

조정이 미흡하여 연구사업의 아웃소싱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관고유사업의 수행능력을 유지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국립방재연구소의 방재연구 수요에 부응하고 방재공학적 실험공간을 확

보함으로써 외부연구용역발주 건수를 줄일 수 있고 실용적 방재대책 및 

정책개선을 위한 시설확충 및 건설이 필요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연구인력이 연구과제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연구과제수를 줄

이든지 기관고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연구인력을 충원

해 줄 필요가 있음.



20) 국립환경연구원 시험 연구사업 등(환경부: C)

 사업의 타당성

 환경전반에 대한 기본 기반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내외의 환경조

사, 환경에 관한 각종 기준마련 및 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각종 환경교

육,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이 기관임무와 부합됨.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사업(예: 동북아 대기오염 감시체계 구

축)의 강화는 매우 시의적절함.

 신규과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의 기본과제와 주요사업을 계속 

확대하면서 많은 신규과제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사업의 중복여부

 내분비계 장애물질 실태조사사업을 독성연구소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평

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단, 두 

기관의 연구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된 것으로 각각 특성화되어 

있으므로 연구영역의 분할 및 공조체계구축 등의 사전협의가 필요함.

 유전자 조작 제품의 안정성관리사업은 독성연구소, 농촌진흥청, 식품개발

연구원에서도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어 연구영역의 분할 

및 공조체계구축 등의 연계강화가 필요함.

 신규사업 중에서는 대책 및 조사평가연구(예 : 광학스모그와 미세먼지오

염대책, 소각시설 다이옥신배출조사 등)는 국립환경연구원의 기본 연구과

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2001년 예산이 약 220억원으로 지난해 (약 59억원)에 비해 273% 증가

하였음. 이러한 대폭 증액 신청에는 동북아 대기오염 체계구축사업이 약 

60억 증가하였고 신규과제로 65억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임.

 동북아 대기오염체계 구축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신

청예산은 검토가 필요함. 특히 시설비(토지매입 등)부분은 기존 연구원 

시설 혹은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예산 절약뿐만 아니라 연구의 활성

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

 신규과제에 대한 연구비 신청은 다소 하향 조정될 수 있음.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환경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 환경기준 등 환경연구 고유기능을 발

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5개 분야로 특성화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

음.

 분야의 축소조정 및 집중화 : 5개의 대과제로 분류하는 등 연구체제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개별과제에 대한 조정과 통합화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지역대기오염에 대응하는 연구의 집중화

(특히 동북아 대기오염 감시체계 구축)가 시도되고 있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낙동강 수질검사소 청사신축은 시의적절하게 계획되었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환경연구사업은 장기간 연구투자가 이루어져야 성과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고,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연구비가 적정 수준에 도달하여야 성

과를 기대할 수 있음. 따라서 연구자가 원하는 모든 분야에 지원할 수 

없다면, 과제의 통폐합을 유도하여 연구의 집중화와 대형화를 유도할 필

요가 있음.



3. 기초기술연구기관사업

가. 심의결과 종합

1) 종합의견

심의등급 A B C D E 계

사업수 1 2 3 2 1 9

비율 11.1% 22.2% 33.3% 22.2% 11.1% 100%

국무조정실 산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소, 기초기술연구소, 천문연구원은 각 

기관의 고유사업을 특성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특히, 생명공학

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민간부문 연구역량의 성숙에 따라 특성

화된 연구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은 사업의 확대를 도모하

기보다는 기관 설립 목적에 맞도록 선도 연구, 미래지향적 원천기술연

구, 과학인력양성에 집중하여 각각의 고유사업 영역에서 세계적인 경쟁

력을 갖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육성되어야 함.

연구지원기관

- 한국과학재단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활

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집중화하는 것이 필요

함.

연구기관 전반에 대한 문제점

-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특히, 

인력, 시설 부분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됨.

- 기관고유기능에 부합하도록 업무영역을 전문화하여 세계 첨단연구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이 요망됨. 



2) 사업별 우선순위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 우선순위 비고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원 기관고유사업 등 12,759 28,256 A

과학기술부 과학재단 기관고유사업 등 22,167 32,246 B

국무조정실 천문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 3,393  8,610 B

과학기술부 광주과학기술원 기관고유사업 등 6,529 14,510 C

교육부 한국학술진흥재단 기관고유사업  5,191  5,859 C

국무조정실 기초과학지원(연) 기관고유사업 등 23,685 46,150 C

과학기술부 고등과학원 기관고유사업 등 1,779  2,555 D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 32,056 70,275 D

국무조정실 생명공학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 8,032 21,044 E

나. 사업별 심의의견

1) 고등과학원 기관고유사업 등(과학기술부: D)

 사업의 타당성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고 미래형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이론 수학

과 이론 물리학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그 타당성이 있음.

 타 기관과의 차별화를 위해 계산과학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타

당함.

 차세대 유망업종인 생명공학의 기초과학인 생화학, 분자물리학 등을 우

선 확충하고, 반도체소재 관련기술, 환경관련 기초기술분야를 확충하라는 

지적에 따라 신규학과 (이론화학)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학과신설 보다는 기존의 학과역량을 국제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 

시급함.



 사업의 중복여부

 화학과를 신설하는 시도는 타 연구기관과 사업의 중복 가능성이 매우 

큼.

 계산과학구축사업은 특성화 사업으로 볼 수 있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신규학과 증설에 필요한 예산 이외의 신청예산은 대체로 적당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기초과학 연구분야를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이론화학과 신설을 계획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학과신설 보다는 기존의 학과역량을 국

제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연구분야 확대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규시설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사항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신규학과 신설은 유보하는 것이 기존의 학과를 충실히 발전시키는데 도

움을 줄 것임.

 이론수학 이론물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도록 힘을 

모아야 함.



2) 한국과학기술원 기관고유사업 등(과학기술부: A)

 사업의 타당성

 한국과학기술원은 그 동안 과학기술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인재들을 양성

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아시아지역에서 이공계대학 중 1위를 차지할 정

도로 국가과학기술분야에서 기여도가 높음. 특히, 교육, 연구사업 등도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창업지원사업이나 e-business 관련 인력

양성사업도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사업내용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한국과

학기술원은 그 역량을 핵심기술과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학문발전

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의 중복여부

 인공위성연구센터운영사업은 항공우주연구소와 성격이나 내용의 중복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두 사업간의 연계성을 위한 협의회 구성이 필

요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창업지원센터사업이나 e-business 인력양성사업도 타기관 또는 민간부

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중복성이 있으므로 첨단기술분야와 관련

된 분야에 집중하여 추진하고 궤도에 오르면 독립시키는 것도 바람직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생명과학연구에 필수적인 동물실험실 예산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됨.

 창업지원센터사업, e-business 인력양성사업 등에 대해 정부투자를 최

소화시키고 민간투자 유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수혜자 원칙에도 적합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5-10년 이후를 바라본 이론 및 기초과학기술에 적극 투자하여 고급기술 

인력양성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잘 반영되어 있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선도연구, 미래지향적 원천학문, 기술연구에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 논문, 특허 등도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에서 세계 우수연구기

관에 필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



3) 한국과학재단 기관고유사업 등(과학기술부: B)

 사업의 타당성

 한국과학재단은 전국적으로 대학연구집단(ERC, SRC, RRC 등) 육성과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01년 계획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그러나 영재교육 예산지원이나 일률적인 과학자 연수제도는 연

구분야에 따라 차등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학술지원분야에서 유사 관련단체의 지원내용이나 지원대상 선정에서 실

질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신중한 사업내용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

(공학원, 한림원 등).

 전문인사 활용 프로그램도 여건 변화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재

검토가 필요함. 즉 대상인사의 활용기회에 대한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사후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과학기술공유시스템, 국비과학기술연수, 과학영재교육 관련 예산은 다소 

삭감 조정이 필요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한국과학재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전문위원제도

를 도입하였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사항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한국과학재단이 과학기술 연구능력 배양, 과학교육의 진흥 및 국제교류사

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광주과학기술원 기관고유사업 등(과학기술부: C)

 사업의 타당성

 첨단과학기술산업을 선도할 우수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첨단과학기

술연구를 비롯하여,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기능

이 있어 본 사업은 타당성이 높음.

 1995년에 신설된 특수대학원으로서 학사운영과 과학기술개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이 미완 상태이므로 연구기자재, 도서확충, 주거시설 확

충, 부지추가매입 등이 계속되어야 함.

 기관고유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첨단산업기술기초연구(광통신소자, 부품

개발 및 시스템 기반 기술 등)와 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단지 활

성화 지원사업은 광주과기원의 특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타당성

이 인정됨.

 광주과학기술원이 특성화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광기술연구센터운영은 

타당성이 인정됨.

 국제환경연구소 유치사업은 UN대학과의 협의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

이 타당함.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대학원사업은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별

도의 대학원을 설립해야 할 뚜렷한 명분이 약함.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신규사업이 너무 많으므로 광기술연구센터와 국제환경연구소 설립을 시

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인정하고 기타 신규사업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계속 사업에 대한 신청예산도 많은 편임.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조 분 평결과를 반영코자 특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국제

화 대학원 신설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대학원과정을 산만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유보하는 하는 것이 바

람직함.

 첨단산업기술 중 광통신기술의 특성화를 위한 광기술연구센터를 설립 운

영코자 하는 등 조 분 평 결과가 반영되고 있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전체적으로 시설투자가 많은 편이므로 신규시설투자를 억제하는 것이 바

람직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성급하게 신규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존의 인력과 시설을 충분히 활용한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국제수준으로 

발전시킨 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5) 한국학술진흥재단 기관고유사업(교육부: C)

 사업의 타당성

 국내대학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수들과 대학연구기관, 학회 등

의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기관으로서 각종 연구비 지원, 교수해외연수 

지원, 학술활동 지원 등 사업의 타당성은 높음.

 양적 지원 중심의 사업목표에서 우수한 연구자, 학술단체를 지원하는 질

적 지원 중심의 사업목표로 전환 중임.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경우 수혜대상 대학의 자립도 확보여부에 대한 심

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과, 학술교류활동 지원사업을 기존국가 외에 일

본(JSPC), 프랑스(CNRS)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은 적극적인 자세로 

인정됨.

 현재 인문학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은 학술진흥재단이 유일하며, 국제학술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적합함.

 당해연도에 대학교수 해외파견 지원 115명, 국제 학술교류활동 지원(프

랑스 CNRS), 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한 파견교수 지원 등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임.

 과학기술적 성과는 ’93-2000년까지 총 1,189명 지원, 독일 학술교류처 

(DAAD)에 교환교수 16명이 파견되어 우리 나라의 기초과학기술 및 인

문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

 사회경제적 성과 : 대학연구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됨. 

기초학문 기반조성사업이므로 즉각적인 산업적 경제적 효과는 나타날 수 

없음.

 전문화 특성화 성과 : 주로 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기관으로서 과학재

단사업과의 차별성이 인정되며, 그 역할의 전문화 특성화가 잘 되어 있

음. 

 학회지원 및 교수 연구활동 지원을 통하여 대학의 연구역량 배가에 기여도

가 높음.

 사업의 중복여부

 교수들의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과학재단의 중견교수 해외파견지원 사업

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영방법의 차별화가 필요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기관고유사업인 국제학술 교류지원 사업비 48억원을 포함한 사업예산 

59억은 사업목적에 적합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국제 학술교류 활동은 한국과학재단과 유사한 사업일 수도 있으므로 기

관의 특성화를 제고하라는 지적이 있었음. 이는 기관고유기능을 감안하

여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임.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공동연구활동의 일환으로 해외연수시 우선적 지원이 필요함.

 단순한 해외연수를 지양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장기추진전략과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지원근거,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D)

 사업의 타당성

-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원천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

기 위한 사업수행 노력은 인정되나 개선 내용이 방만함. KIST 재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요소기술 연구 

등 7개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나, 핵심연구 역량이나 우

수연구집단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너무 광범위하게 계

획되어 있음.

- 기관고유임무와 비교할 때 중장기 산업기술개발, 의과학기술, 환경정화

기술 등 그 사업범위가 너무 방만하여 KIST 고유의 특성화가 요구됨. 

특히 금수강산21사업은 과학기술의 활용 측면이 강하며 기관고유사업

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임.

- 과학적 기술적 성과는 ‘99년 이후, 국외특허 출원 18건, 등록 4건, 외국

학술지게재 126건 등 대체로 양호하나, 투자대비 약 200억/년 성과로

는 미약한 편이며, KIST 사업이 과학기술 전 분야를 다루고 있어 전문

화 특성화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연구소의 계속사업들과 신규사업들간의 중복 가능성이 많아 보임. 따라

서 KIST의 연구기능을 특성화 첨단화하여 타 전문기관과 중복을 방지하

고, 공동연구 등을 통한 협동기능 강화가 요구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KIST 2000, 미래원천연구, 금수강산21연구사업, 특히 신규 7개 사업의 

중복성이 많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예산규모가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어 대폭 삭감이 요구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99 조분평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단기소형과제-개별적 분산연구에서 다

학제간 연구체제로 전환하였고 내부중심형 연구에서 대외 개방형 연구체

제로 전환하였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국제협력관 건립비 58억원 예산책정은 설립목적이 관념적이고 구체적인 

활용도가 인정되지 않음. 기존의 회의실을 이용하거나 가상의 공간사용

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시급성이 없음.

 KIST 유럽연구소 인프라구축을 위한 기본장비비 28억원 신청의 경우 앞

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계속투자 여부를 평가해

야 할 것임.

 부품 특화 벤처단지사업 조성사업비 45억원 책정은 KIST의 고유사업성

면에서나, 시급성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과거 5년간 수행한 과제 중 세계적 수준에 이른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지

원 및 특화의 필요가 있음.

 현재인력으로는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수행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

음. 해외 우수인력 유치도 시급한 문제해결 방법이지만, 이들을 유지 관

리하여 세계일류 수준의 독창적인 기술혁신 창출로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수인력의 누수방지책이 필요한 것임.

 신규사업규모 축소 또는 신규사업 추진시 기존사업 축소가 요구됨.

 향후 KIST의 기능 재정립이 요구되며, 그에 따른 연구사업의 방향이 재

설정되어야 할 것임.



7) 기초과학지원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C)

 사업의 타당성

 기관고유사업(첨단기기 분석지원사업, 지역분소사업, 플라즈마 공동연구

시설 설치운영사업, 첨단정밀 주변설비확충사업)의 목표는 기관의 목적에 

비추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환경변화에 따른 조정이 쉽

지 않을 것임.

 기관고유사업 중에서 기초과학 학술정보제공사업을 2000년부터 공공기

술연구회로 이관한 것은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진 

사례로 볼 수 있음. 또한 분석법 등의 DB화가 추진되고 있음. 핵융합 특

수실험동 건설사업은 이 기관에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지 재검토가 필요

함.

 기관고유사업(첨단기기 분석지원사업, 지역분소 운영사업, 플라즈마 공동

연구시설 설치운영사업, 첨단정밀주변설비확충사업) 및 일반사업(공동활

용 연구기자재의 확충사업 및 운영지원 사업 등)의 내용은 기관임무(연

구지원, 공동연구, 학술 연구장비 분석실험 정보 수집 제공, 학연산 

연구협력 등)에 적합함.

 기관고유사업의 계속사업과 일반사업 중 계속사업(예, 공동활용 연구기

자재 및 장비확충사업)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임.

 동 사업을 통해 나타난 다음의 과학기술적 성과는 양호함.

- 새로운 분석기법 개발(114건, ’94˜’99), 기기교육과 고급인력의 양성

(101회/1951명), 초정밀 가공능력 확보(nm), 플라즈마사업(’96˜’99년 

: 논문 124편, 특허 3건).

 동 사업을 통해 나타난 사회경제적 성과도 양호함.

- 첨단기기 교육훈련(’99년 : 408명), 연구장비 개조(핵감광현미경, IRIS 

Photometer 등), 기기지원(’99년 : 12150건, 72094개의 시료, 3509명

의 이용자)

 또한 기초과학연구지원(첨단기기 분석지원, 지역학계 기기공동이용), 공

동연구(플라즈마 공동연구시설설치운영, 처단정밀 주변설비 확충)등 전문

화 특성화 성과가 있음.

 핵융합 특수실험동 건설사업이 이 기관으로 특성화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를 검토를 필요로 함.



 사업의 중복여부

 연구사업 중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은 유사성이 있으므로 과제들간 조

정 통합이 필요함.

- 원격 실험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사업, 분석법은행 사업, 기초과학 

전문정보사업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전자현미경 특수실험실 설치 사업비에 대한 신청예산의 일부 삭감조정이 

필요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고가의 특수지원 분석기기를 집중화시켜 실질적이고 효율적 지원을 수행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One-stop 지원 및 개방운영체제 구축, 

One-day 택배시스템 추진, 분소별 특성화 지원체계 추진을 계획하는 등 

조 분 평 결과를 충실히 반영함.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전자현미경 특수실험실 설치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기초기

술과 응용과학 분야에서 공동활용이 가능하므로 시의적절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신규사업 중에서「원격공동실험시스템 개발」,「기초과학분야 전문정보

서비스」 및 「분석법은행」사업은 통합 운영하거나, 혹은 성격에 따라 

상호 보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규사업에 대한 신청예산액이 과도함으로 조정이 필요함.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연구장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함.

 핵융합 특수실험동 건설 사업은 원자력 관련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8) 생명공학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E)

 사업의 타당성

 생명공학연구소는 99년도 업적으로 중소기업기술지원 97건, 생물시험공

장 활용 30건, 특허출원 및 등록 69건, 논문발표 173건 등 성과를 달성

하였으며 연구소 연구진이 과학기술부의 국가게놈연구사업단, 국내 자생

식물 다양성의 산업적 이용기술개발사업단을 수주하는 등 연구능력과 업

적이 인정됨.

 생명공학연구소의 고유기능에 비추어 볼 때 연구소가 제시한 생체방어프

로그램사업, 생물자원발굴 및 지원사업, 연구정책 및 지원사업, 프로티움 

기능분석 및 응용프로그램 연구사업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 생체방어프로그램개발, 생물자원발굴 및 지원, 프로티움 기능분석 등 연구

사업은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게놈연구사업단, 국내 자생식물 다양

성의 산업적 이용기술개발사업단의 기능과 연구영역이 상당부분 중복됨.

- 국가게놈연구사업단, 국내 자생식물 다양성의 산업적 이용기술개발사업

단이 생명공학연구소와 별도로 운영될 것에 대비하여 생명공학연구소

는 타 기관과 특화된 차세대 생명공학기술부분을 개발하도록 2001년도 

연구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생명공학안정성인증사업도 법적문제와 유관기관과의 기능조정 등이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사업에 착수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사업의 중복여부

 기관고유사업인 생체방어프로그램개발, 생물자원지원발굴 및 프로티움 

기능분석 등의 연구는 과학기술지원 국가게놈연구사업단, 국내자생식물

다양성의 산업적 이용기술개발사업단의 연구와 중복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다함.

- 생체방어프로그램사업중 국가게놈연구사업단, 국내 자생식물 다양성의 

산업적 이용기술개발사업단과 관련 있는 생체방어프로그램개발(42억

원), 생물지원발굴 및 지원사업(30억원),프로티움기능분석(20억원)은 예

산중복 및 과다

- 생명공학안전성인증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므로 안정성검증 연구

비만 인정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41개의 연구사업을 4개로 압축하여 세부사업간 연계성을 높인 점이 인정됨.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사항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과학기술부 프론티어사업인 국가게놈연구사업단, 국내 자생식물 다양성

의 산업적 이용기술개발사업단의 연구비와 생명공학연구소 기관고유사업

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비의 지원이 필요함. 

 생명공학안정성 인증사업비는 삭감하고 안정성 검증 연구를 위한 연구비

의 지원이 필요함.

 생명공학관련 연구기관과 연구협력체제 구축으로 연구의 중복 방지, 인

력 pool화, 최신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함.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생명공학연구를 타 연구

기관과 차별되도록 특화하고, 특성화에 따른 우수연구인력 확충과 이 분

야의 차세대 첨단생명공학기술개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연구비전의 

제시가 필요함.



9) 천문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B)

 사업의 타당성

 천문우주연구의 순수 기초과학적 연구목표와 병행하여 21세기 우주공간 

진출과 탐사 등에 필요한 기초기술, 지식정보 제공 등 그 실용성과 응용

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은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됨. 즉 

기초연구와 응용기술개발을 병행하고 있어서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목표

가 조정되었음.

 기존의 천체관측 연구와 운영뿐만 아니라 Astro 21 사업 내용에 있어서 

그 특성화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의 강화는 바람직하고, 첨단 연구기술

분야의 조기 추격 전략으로서 “한국 전파간섭계 관측망 구축” 사업 추진

은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대 국민 천문우주과

학정보 보급 등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사

업내용도 타당함.

 사업내용(천체관측 연구 및 운영 사업, Astro21 사업 등)이 기관의 임무

(천문학과 우주과학 연구 개발 등)에 적합함.

-「한국 전파간섭계 관측망 구축」신규 사업은 기관의 임무(대형관측시설 

운영 및 기기개발, 국내 외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연구)에 적합함.

-「대 국민 천문지식 및 정보 보급」사업은 기관의 임무(대 국민 서비스, 

연구 결과물 보급 활성화)에 적합함.

 당해연도의 목표는 달성가능한 것임.

-「천체관측 연구 및 운영」사업과 「Astro21」사업(대형망원경 국제공동

이용 관측연구, 우주관 측기초기술연구 등)은 2001년도의 주요사업으

로서 달성가능할 것임.

-「한국 전파간섭계 관측망 구축」사업은 2001˜2005년(5년간) 사업으로 

당해연도의 사업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

 동 사업을 통해 나타난 과학기술적 성과

- 1999년 천문분야의 SCI 논문 피인용율(논문 질의 평가 요소)이 국내 

20개 분야에서 제일 높았고 최근 5년간의 천문연구원 SCI 논문 피인용

율도 국내 100대 연구기관 중 2위였음.

 동 사업을 통해 나타난 사회경제적 성과

- 천문우주관측기술은 순수 기초과학적 첨단기술로서 관련산업으로의 기

술이전 통로가 됨.



 동 사업을 통해 나타난 연구기관의 전문화 특성화 성과

- 1999년 천문분야의 SCI 논문 피인용율(국내 20개 분야에서 1위), 최근 

5년간 천문연구원 SCI 논문 피인용율(국내 100대 연구기관중 2위)을 

감안하면, 우수한 SCI 논문의 생산은 기초기술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

화 특성화 성과임.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신규 및 기존 사업의 신청예산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한국 전파간섭계 관측망 구축 사업으로 인하여 전체의 예산이 증

액되지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임.

- 전파간섭계 관측망 구축은 소요예산이 막대하므로 국가적인 지원이 필

요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조 분 평결과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였음.

- 특히, 천문연구사업은 국가차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신규인력 충원 및 전파간섭계 사업의 신규 추진 등을 반영함.

 개선된 주요내용

-「Astro21 연구사업」집중 지원

-「한국 전파간섭계 관측망 구축」사업 신규 추진

-「대 국민 천문우주지식 보급사업」추진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한국 전파간섭계 관측망 구축」사업의 추진은 시의적절함.

- 새로운 천문연구분야 개척 및 측지, 지구물리, 전파공학 등 학제간 연구

에 기여할 것임.

-「한국 전파간섭계 관측망 구축」사업은 거대과학의 시설 장비로서 국가

적 투자가 요구됨.

- 선진국에서도 1990년대에 시작된 최신 첨단의 연구기술분야임.



 신규시설의 활용도

- 천문, 측지, 지구물리 등 학제간 연구 및 우주개발, 통신, 군사적 기술에의 

응용 등 파급효과가 클 것임.

- 상기분야의 관련연구기관이 천문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형태로 공동활용

이 가능함.

 기존시설과의 중복은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21세기 우주항공 진출과 탐사, 관련기술 개발 및 정보제공 등 천문분야 

첨단연구기술분야의 조기 추격을 위하여 「한국 전파간섭계 관측망 구

축」사업은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임.

 출연연구소의 기본규모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증원, 새로운 연

구분야의 사업 개척 등 국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함.



4. 공공기술연구기관사업

가. 심의결과 종합

1) 종합의견

심의등급 A B C D E 계

사업수 1 3 5 2 1 12

비율 8.3% 25% 41.6% 16.6% 8.3% 100%

에너지 기술연구소 등 12개 공공기술 연구기관의 2000년 대비 2001년 

예산 요구 증액율은 평균 81%로서 비교적 높은 비율임. 이는 그간 IMF 이

후 공공기술 연구가 위축되었다가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으로 일부 해석이 

가능하며 신규사업들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바 대체로 타당성은 인정

하나 예산절감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연구개발정보센타와 산업기술 정보원의 사업 중복성을 지적하였으며 향

후 두 기관의 발전적 통합 후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평가하였음.

 따라서 이 두 기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등급을 부여하였으나 연구개

발정보센타의 수퍼컴퓨팅사업은 중요성이 인정되므로 도입 여부를 조기 

검토해야 할 것임.

 에너지기술연구원은 향후 경제산업발전과 환경문제에 직결되므로 사업의 

중요성을 부각하였고 그간 사업추진성과의 향후 계획이 합리적이었으므

로 상위등급으로 판정되었음.

 원자력관련 연구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산업적 측면과 공공 및 안정성 측

면에서 항시 정부투자가 적정규모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항공우주연구소, 표준연구원, 해양연구소는 연구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정

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해양연구소는 중점연구과제

를 도출하여 정예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설기술원과 철도기술원의 연구동 시설에 예산을 대폭 증액 요청하였으

나 이는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두 

기관은 그간 연구투자가 너무 적어 연구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예산은 적극 지원되어야 할 것임.

 자원연구소는 현재의 사업범위로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계획의 

조정과 미래방향 설정이 필요함.



2) 사업별 우선순위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 우선순위 비고

국무조정실 에너지기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 9,647  13,361 A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 17,581  32,191 B

국무조정실 표준과학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 20,899  36,110 B

국무조정실 항공우주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 12,044  17,020 B

국무조정실 건설기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 2,235  11,160 C

과학기술부 원자력병원 기관고유사업 등 5,000 11,842 C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기술원 기관고유사업 등 4,847  8,895 C

국무조정실 자원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 10,310  17,374 C

국무조정실 한국해양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 13,700  23,030 C

국무조정실 연구개발정보센터 기관고유사업 등 20,645  37,787 D

국무조정실 철도기술연구원출원 기관고유사업 등 977 7,207 D

국무조정실 산업기술정보원 기관고유사업 등 7,390  10,904 E



나. 사업별 심의의견

1) 원자력병원 기관고유사업 등(과학기술부: C)

 사업의 타당성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연구정보 제공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방사선의학

연구진료종합시스템 구축사업이 확대되었으며, 방사선 사고에 대한 대

책마련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방사선 비상진료, 연구센터 운영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등 신축적인 사업조정이 이루어짐.

 기관임무와의 부합성

- 동 기관의 설립목적인 원자력응용의학의 연구와 실제 적용에 적합한 

사업들을 수행하므로 기관의 임무와 부합됨.

 사업의 성과

-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다른 재원(원자력기금)에 의존하고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투자부분은 주로 시설투자나 장비교체 등이고, 논문, 특허 등

의 성과는 원자력개발 중장기사업과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음.

- 사업의 성격상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힘드나 간접적으로 사회

적 후생의 증대에 기여하는 바는 장기적으로 매우 큼.

-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기술의 개발을 통해 사회 전체적인 의료비용의 절

감을 기대할 수 있고 싸이클로트론 이용 동위원소의 생산 공급으로 상

당한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시설 및 장비교체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동 기관은 방사선의학 및 암에 

관한 연구 및 진료에 더욱 전문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임.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정보화시대에 맞는 방사선의학 연구 진료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방

사선 의학연구 정보의 축적으로 연구지원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방사선 비상진료 연구센터운영사업을 통해 점증하는 사고위험

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2001년 예산은 현

재의 규모로부터 적정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Cyclotron과 PET 등 방사선 진단/치료 기술 확립을 위한 기반연구와 시

설에 관한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함. 

 방사선 재해대책과 연계한 방사선 피폭환자 응급진료와 진료 전문요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 비상진료 연구센터 운영사업은 원자력 산

업시설 증대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양호한 조사분석평가결과를 받은 관계로 개선요구사항이 별로 없었으며 기존 

설립목적에 따라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음. 방사선의학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방사선의학연구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점은 매우 인상적임.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이 기관의 재원은 기금과 예산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예산조정

심의시 원자력기금의 재원 이용부분과 관련지어 예산요구분을 조정하도

록 전체 심의과정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또한 동 기관은 병원운영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므로 타 기관과 비교

하여 다른 예산지원 방식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원자력안전기술원 기관고유사업 등(과학기술부: C)

 사업의 타당성

 이 기관은 원자력법에 의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방사선 재해로부

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보전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

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평상시 미량의 환경 

내 방사능 오염에 대한 측정평가와 예측불가능한 대규모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여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됨.

 따라서 방사능 환경감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지방

방사능측정소의 장비를 현대화하여 지방의 대학 등 전문기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진감시 등 재해예방기술을 발전시켜야 함.

 원자력 안전관련 전문가와 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

을 제고해야 함. 특히 자체 요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제

도개선이 더욱 요망됨.

 금년도 사업의 특기할 점은 북한의 핵안전요원 교육이 KEDO 사업을 통

해 이루어지게 됨.

 대체로 사업내용은 타당하며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임.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북한 원자력 안전요원 교육에 필요한 숙소는 보안상 문제와 관련하여 원

자력안전기술원 구내에 지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함. 또한 환경방

사능 감시 및 평가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장비교체비용 등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므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원자력 업무관련 전문가와 요원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사업내용과 환

경방사능 감시를 통해 국민계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 등 평가결과를 잘 반영하였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대북경수로의 북한규제요원 훈련을 위한 숙소는 남북한간의 직접접촉이

라는 특수성 때문에 안보상의 효율적이고 차질없는 관리를 위해 필요함.

 북한규제요원에 대한 훈련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북한규제요원과의 공동연구를 위해 200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예정임.

 북한규제요원에 대한 훈련은 안보상의 특수성으로 별도관리가 요구되므

로 숙소시설에 대한 외부기관과의 공동활용은 매우 어려울 것임.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환경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측정소를 현대화하고 직영화하는 계획

은 타당하나 중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학 혹은 전문기관과 긴

밀히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원자력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과학기술부: B)

 사업의 타당성

 IMF 구제금융체제 편입 이후 산업계 등 실용화 연구과제 위주로 사업을 

개편하여 고객지향성을 강화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됨.

- 기관고유사업인 연구용 원자로 폐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이 분

야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됨.

-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운영, 핵주기 시험시설 운영 등은 기초연구로 타 

분야의 연구에 꼭 필요한 시설운영임.

- 국가원자력 통제사업은 북한 경수로 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사업임.

 사업의 중복여부

 연계사업은 있으나 중복사업은 없음. 즉, 기관고유사업은 원자력 연구개

발 중장기 계획사업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나 중복성은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2001년 신청예산 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원자력 중장기 사업

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는 꼭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예산

의 대폭증액이 필요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사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 산학연 간의 정

례적인 모임을 통하여 국가 원자력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연구계획을 도출 선정하고 있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변환시설환경복원사업 

- 방사성물질을 내재하고 있는 시설의 제염, 해체, 철거사업으로 사업완

료시 다른 연구시설용도 사용 및 제염, 해체 기술 확보로 국내의 방사

성물질 취급기술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원자력정보통신/전자정보 인프라구축사업

- 원자력 관련기관 및 대내 외 원자력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외 정보통신 환경에 맞는 원자력정보 전산망 확보가 필요한 사업임.

- 국내 외 정보통신 환경에 부합되는 멀티미디어 원자력 정보전산망 확보

로 국가 원자력연구업무의 고효율화, 생산성 증가 및 대 내외 원자력 

정보공유 촉진이 필요함.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설립사업

- 원자력 기술은 전력공급원 외에도 이용기술의 다변화(의학, 농학, 산업

분야)를 통한 기술개발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우리 나라도 개발된 원자

력기술의 산업화 및 수출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외화획득이 필요한 

사업임. 

 원자력(연) 수행 예정인 3개 신규시설 사업은 기존시설과는 중복성이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원자력 기술의 비발전 분야(의학, 농학 등)의 연구개발이 미흡하므로 이

에 따른 국가 지원이 필요함.



4) 건설기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C)

 사업의 타당성

 우리사회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저비용, 고품질의 도로시설기술개발, 

재해피해 최소화, 수자원의 절약기술개발 등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경제

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유성 기술, 미래기술 개발요구에 대한 주도

적 해결과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원천 기술개발 등의 사업 목표와 물 

절약과 함께 포장, 교량 수명의 연장 및 도로, 하천, 화재피해를 획기적

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사업목표와 내용을 기관특성에 맞게 신규예산

으로 요구하는 한편, 운영비 성격인 품질인증사업 부분은 일반 사업비로 

분류하여 조정하였음.

 지금까지 나타난 연구결과의 기업화 또는 실용화의 성공건수가 3년간에 

23건으로 투자에 대한 성공실적이 우수하며 산 학 연 협동 연구와 학

연프로그램의 운영 등으로 사회경제적 성과도 큼.

 건설기술연구원이 2001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상에서 열거한 

제반 여건으로 보아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예산의 증액은 인정되지만 신규사업, 노후장비 대폭교체, 화재실험연구동 

등의 증액요인 중 노후장비 교체와 화재실험연구동은 연차적으로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국가가 직접 수행해야 할 연구 청사진을 마련하라는 조 분 평 지적사항

을 최대한 반영한 노력이 인정되며 이 결과로 예산 요구액의 비율이 높

아지게 되었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화재실험연구동 건설은 국내에 실물크기를 시험할 수 있는 종합화재 시

험시설이 없음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고유업무의 확대는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점차적인 확대 추진이 바람직하며, 종합화재 시험시설은 매년 증가하는 

화재발생률을 감안할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차원에서 필요성이 높다

고 인정되므로 차기연도에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5) 산업기술정보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E)

 사업의 타당성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 종전의 통합되지 않은 자료 제공기관에서 탈피하여, 21세기 지식기반국가

의 산업정보 컨텐츠 제공의 관문으로서 주임무를 수행하려는 비전을 새로

이 갖게 됨. 이에 따라 의욕적인 사업목표 조정이 이루어짐. 무엇보다도 

지식컨텐츠의 개발과 확충사업의 확대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함.

 기관임무와의 부합성

- 대부분의 사업 내용이 새로운 정보환경에 부응한 정보유통 인프라 구축

이라는 기관의 임무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으로 통합형 포

탈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one-stop 정보서비스 제공 등에 주력

함.

 사업의 성과

- 당해연도의 목표는 달성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사업 성과로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형태를 갖지는 않음. 즉, 기술적 성과가 논문, 특허,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으로 측정되기는 어려우며 정보제공사업을 통해 국가연구개

발체계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이러한 국가혁신체계의 효율

화는 간접적으로 고용증대, 국민소득향상을 낳게 될 것임. 산업기술정

보제공의 관문으로서 기관을 특성화하려는 노력은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는 특허정보 및 무역정보제공 등은 타 기관들이 맡고 있어 어려움을 겪

고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산업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동 기관과 과학기술연구개발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개발정보센터간에 중복의 여지가 있어 양 기관은 통합추진과정에 있

는데 통합완결 후 중복은 소멸될 것으로 기대함.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지식 컨텐츠 개발 및 확충사업 등에의 예산 증액요구는 적절하나 지역정

보격차해소 지원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판단됨.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개발정보센터와의 통합시점까지는 현재의 예산규모 이상의 증

액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예산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전체적으로 잘 반영하였다고 판단됨. 특별히 연구개발정보센터와의 통합

을 고려하여 정보전달체계는 통합하고 정보의 가공분석기능에 초점을 맞

춤.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사항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국가혁신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산업기술정보제공 기능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부문임. 그러나 종합적인 산업정보기술정보 관문이 되기 위해서

는 장기적으로 다른 기관들과의 연계협력이 시급함. 

 단기적으로는 연구개발정보센터와의 효율적인 통합작업이 이루어져야 하

며 예산조정도 통합작업과 연관지어 고려되어야 할 것임.



6) 에너지기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A)

 사업의 타당성

 기후변화협약 발효 및 고유가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

보장을 위한 핵심기술 기반구축으로 사업목표를 조정하였음.

 기존의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한 백화점식 과제 추진을 지양하고, 소수

의 핵심 원천기술을 선택하여 연구개발 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내

용 및 착수시기가 조정됨.

 에너지 이용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험검사 등의 수행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기관 임무에 부합하여 공공성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현 기술수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달성 가능성이 높음.

 인턴연구원, 산학보조 학생활용, 확보된 기술의 산업체 이전 및 관련산업 

육성,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등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임.

 대체에너지, 에너지 환경,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통해 연구기관의 전문화 특성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신청된 연구과제들

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임.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기숙사 추가확보사업

- 산 학 연 협동연구 및 국제공동 연구의 증가에 비해 현재 확보된 기

숙사 시설이 부족하므로, 추가 확보가 필요함. 

- 기숙사 추가확보로 연구환경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임.

- 연구원, 산학연 협동 인력 및 국외 전문인력에게 적절한 주거공간을 제

공함으로써 연구 분위기의 고양과 연구능률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것임.

- 현재의 수용가능인력(65명)과 입주 희망인원(139명)을 비교할 때 중복

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99년도 기관고유사업비 20% 감액과 산업자원부 출연금 폐지로 정부출연금

이 대폭적으로 감액된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연구개발정보센터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D)

 사업의 타당성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인프라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학회 등 기관과 산학협력을 하고 있음. 

 정보요구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 정보관리, 유통시스템의 확립과 

표준화, 첨단연구를 위한 슈퍼컴퓨팅, 해외정보 전달 등 사업내용을 적절

히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의 특성과 내용이 상당부분 산업기술정보원과 중복되어 비효

율성이 지적되어 왔으며 현재 진행중인 두 기관의 통합작업이 완료된 후

에 사업의 목표와 타당성 그리고 적정예산규모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또한 과학기술지식 정보인프라를 구축해 온 업적은 인정되나 학술적인 

면과 정보 신기술 측면의 성과에 대해서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가장 큰 규모의 신규사업으로 슈퍼컴퓨팅 사업은 차세대 반도체 구조규

명, 자동차모델설계, 일기예보, 심장병치료제 등 신약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조사분석평가 결과에서도 긍정적이었음. 

 슈퍼컴퓨팅 사업은 투자대비 2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외부기관에 대한 지원과 공동활용을 위한 것임. 

 사업의 중복여부

 산업기술정보원의 사업내용과 중복됨.

   연구개발정보센타는 연구소, 대학, 학회 등 주로 연구개발기관을 지원하

고 있어 산업체를 지원하는 산업기술정보원과는 차별성이 있으나 컴퓨터 

기술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중복됨.

   따라서 이 두 기관은 현재 통합작업이 추진 중에 있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슈퍼컴퓨팅 사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업은 기관의 통합이 이루어진 후

에 예산증감 여부를 확정해야 할것임.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슈퍼컴퓨터의 도입은 중요하므로 시의

성으로 보아 미리 검토하여 예산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기관의 통합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임.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슈퍼컴퓨팅사업은 1998년도 조분평결과에 의하면 ‘재기획 및 체계화’가 

필요한 사업이었으며 1999년도 조분평결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

퓨터 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음.

 차세대 반도체 구조규명, 자동차신규모델설계, 일기예보, 신약개발 등 슈

퍼컴퓨터의 공동활용이 필요한 사업이 다수 존재하므로, 연구개발센타의 

정보인프라 구축사업과는 별도 차원에서 슈퍼컴퓨팅사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입시기를 늦출 수 있는 사업은 아님.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4500만불 규모의 슈퍼컴퓨터 구입은 세계 20위권 내에 들 수 있는 수준

의 요구임. 컴퓨터의 활용도가 높고 비용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이므로 원

칙적으로 인정하나 가급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8) 자원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C)

 사업의 타당성

 자원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은 국가 지질, 자원지식기반연구 

지질환경보전연구, 광물 에너지자원확보 및 활용연구 등으로 국가 고유

기능 연구사업을 환경변화에 따라 공익 사업 위주로 목표지향적으로 대

형화하였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인구밀집지역의 지방안전대

책에 대한 연구는 시의적절한 연구사업임.

 연구사업자체가 공공성과 장기성을 내포하고 있음으로 단기간의 가시적

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연구성과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 성과를 과

학기술 및 학술의 진보 발전과 국가정책에 반영함으로서 국민경제 향상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장기간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수행으로 지적 재산권의 다수 확보는 

물론 산학연 협동 사업도출로 지구과학분야의 인력양성과 학문적 발전에

도 기여하고 더욱이 고용확대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토목분야

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도 있을 것임.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자원연구소의 연구내용은 특성화되어 있고 기관고유사업비가 총 연구사

업비의 14%로 국가임무를 수행하는 연구소로서는 사업비의 규모가 낮으

며, 밀집지역의 지반안전대책 등의 연구수행을 위해 사업비의 증액이 필

요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연계성을 위한 사업군 조정 및 정량적 목표 부여와 사업책임자에 대한 

평가 강화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고유사업비 증액 등 조분평결과

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개발기술의 상용화 노력에 대한 개선의지는 다소 

미흡함.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현 자원연구소의 연구시설은 타 기관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며 기존시설

과의 중복성은 없고, 현재 컨테이너 천막연구실은 연구환경이나 연구원

의 안건 및 장비의 유지에 어려움이 많으며,

 전기설비는 준공시보다 현재 약 53%의 과부하로 연구실험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보수가 시급하고 연구원의 효과적인 연구수행을 위하

여서는 연구실험동 건설은 타당하며 사업비는 적정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산업자원부 출연금 폐지로 인한 예산 감소를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함.



9) 철도기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D)

 사업의 타당성

 철도수송의 속도향상, 안전성 향상, 서비스 개선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

고 안전관리 자동화시스템, 고속화 기반기술, 운영시스템 개선기술 등의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속철, 지하철 등 철도사업의 중요도가 증대됨에 따라 철도시스템 기술

자립을 위한 핵심요소기술개발, 차량유지보수의 현대화 실현, 철도 궤도 

품질 확보를 위한 평가기법개발, 철도로 인한 오염토양 복원사업 등의 

사업확장 계획과 중점과제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의 사업전략을 적절히 

수립하였음. 

 그러나 전년도 사업규모에 비해 일시에 지나친 확대는 기존시설과 인력

으로 충실히 이행치 못할 우려도 있어 안전성 제고와 고속화 기반기술 

등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철도 운용환경이나 운영

시스템 및 연구정책지원을 위한 연구들은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철도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특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전년도 예산이 9억 7천만원 정도로 매우 적어 금년부터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연구비의 대폭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철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분야와 기존선의 속도향상을 위한 연구 등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단위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조분평결과 미래지향적 연구내용으로 사업내용과 예산의 대폭 증대가 필요

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를 위하여 중장기 연구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였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대부분이 신규로 계획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검토의견은 사업의 타당성으

로 가름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금년 예산요구는 예산사정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용하되 그 결과의 평가

를 철저히 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0) 표준과학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B)

 사업의 타당성

 국제적으로 국가측정표준의 상호인정협약(MRA)이 발효 중이고 국내 첨

단산업에서 정밀정확도 향상 및 신규 측정분야의 확대 요구가 급속히 증

가하고 있는 환경을 반영하고 있음.

 ‘국가측정의 국제보증사업’을 통한 국제 신뢰도 향상, ‘CRM(인증표준물질)센

터 운영’을 통한 국가표준의 보급체계 확립, ‘위성응용 시간주파수 센터 운

영’을 통한 초정밀 시간 주파수 보급, ‘정밀측정 훈련원 건설’ 등을 관련분

야 인력을 양성 추진 등을 통해 적절하게 조정되었음.

 사업의 범위 및 목표가 기관임무와 비교하여 명확하고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으

며, 99년도까지의 실적을 고려할 때 달성 가능성이 높음.

 최근 수년간의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

며, 국가측정표준의 확립 성과도 우수함.

 매년 약 3,500개의 산업체에 약 30,000건의 교정검사 실시 등 국가표준

보급을 통해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에 기여함.

 시설물의 안전진단기술 개발, 환경분석체계 확립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

의 안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

 연구 사업이 연구기관의 전문화 특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제안된 신규사업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정되어, 예산의 대폭 증액

(50% 이상)이 인정되나 정부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CRM(표준인증물질)센타운영사업은 그 시급성을 고려할 때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CRM센터 

등과 정밀측정 훈련원건설사업의 경우 그필요성은 인정되나 착수시기 및 

총사업 규모는 조정할 필요가 있음.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해당사항 없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정밀측정기술훈련원 및 인증표준물리센터(CRM)동 건설사업은 그 필요성

은 인정되나, 2001년도에 동시 착수할 타당성은 의문임.

 신규 시설이 건설될 경우 CRM 센터 및 외부인력 훈련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기존 시설과 중복되지는 않으나 신규 건물에 대한 단계적 건설이 바람직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정부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증액하여 지원비율을 선진 표준기관 수준으로 상

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11) 한국해양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C)

 사업의 타당성

 해양연구소는 국가 해양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수행과 그 성과의 보급, 

해양자원개발 및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와 해양과학기술정책에 관

한 연구 등 공공성이 짙은 연구과제를 수행함.

 특히 극지환경, 자원조사 연구 및 남극 과학 기지 운영, 해양 안전 관련 

기술개발과 고속특수성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은 그 타당성이 충분함.

 다만 과제수가 너무 많고 분산되어 있어 과제의 효율성이 다소 의문시 됨.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내용 면에서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도 다수 포함되

어 있고 과제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 증대가 필요하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예산 규모는 적정하나 과제 통폐합이 필요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연구사업 전문화 계획의 일환으로 연구분야를 기후환경보전, 해양자원개

발, 해양공간이용, 극지연구로 4원화하고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

비 재원의 특성화 추진이 요망됨.

 기관고유사업 선정 시 사전기획 위원회를 통하여 일정기간 내에 연구목

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목표가 정량화 된 제안서를 기획하고 동 제

안서를 공모를 통하여 과제 선정 등 대부분 반영되어 있으나, 아직도 과

제가 많이 분산되어 있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해양환경 시뮬레이션센터건립사업

- 첨단기술을 이용한 기상해양환경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로 타당성 

및 시의 적절함.

- Hi-tech 기상해양환경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이므로 타당함.

 연구결과 및 해상구조물 공사 등 정부의 SOC사업 시행 시 예산상의 효

과가 기대됨은 물론 산업기술 및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임.

 해양분야 산업체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충분히 공동 활용될 수 있을 

것임.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과제의 통폐합이 필요함.



12) 항공우주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B)

 사업의 타당성

 정부의 정보화 추진에 따른 인공위성 수요의 증가와 북한의 대포동 로켓 

발사에 따른 국내 로켓개발 추진 여론을 반영하여 과학로켓 사업의 규모

를 확대하였으며 아리랑 위성 1호 개발에 이어 2호 개발확대, 중대형 항

공기의 주요부품생산기지와, 전투기, 헬리 등의 독자개발 능력 확보로 자

주국방 기틀 마련 등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목표와 내용의 조정이 신

속하게 이루어졌음.

 기관의 고유, 일반, 시설사업 등이 모두 항공우주분야 전문기관으로써 수

행해야 할 임무에 잘 부합됨.

 아리랑 위성, 과학로켓 등 그간의 사업실적으로 볼 때 당해연도의 목표

달성도는 높을 것임.

 항공기의 국산화와 다목적 실용위성 1호기 개발 등을 통하여 국내 통신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우주항공산업의 기반조성 등을 통한 관

련 산업 및 기술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발전에 크게 기

여하였음.

 동 연구소의 2001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내용은 위에서 지적한 제반 내용

으로 보아 타당성이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기관고유사업은 신규과제(2건)로 인해 4,782백만원이 특수사업비에서 63

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시설비에서는 연구시험동 건설발전기 설치

사업 등이 완료됨으로서 전년대비 2,888백만원이 감소되었음.

 이에 신청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적정하다고 보며, 인공위성 핵심기술 

및 항공기 핵심기술의 개발은 매우 타당하다고 보며, 이에 따른 예산의 

증액이 필요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과학기술적 성과, 산업경쟁력 제고 성과, 실질적 연구예산 비중 미흡 등

이 지적되었으며, 주요개선 내용으로서 연구성과(특허, 논문) 향상을 위

한 엄격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평가시스템을 구

축하였고, 예산투자 기본방향을 정립하여 투자 우선순위설정, 대형과제 

중심의 예산투자, 투자대비성과가 명확한 연구과제 중심의 예산 투자등 

전반적으로 적극 반영되었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해당사항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우주항공분야의 기반시설설치와 원천기술개발은 국가차원의 집중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이며, 국가 항공우주장기개발계획에 따라서 대형국책 연구

개발사업에 집중투자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항공우주연구소에 적절한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국가 항공우주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여

야 할 것임.



5. 산업기술연구기관사업

가. 심의결과 종합

1) 종합의견

심의등급 A B C D E 계

사업수 1 1 3 1 1 7

비율 14.3 14.3 42.8 14.3 14.3 100%

 각 기관별로 제시된 사업내용이 기관의 고유업무와 잘 일치하는 동시에 

시대 환경변화 및 산업체 현실을 잘 반영 수용하고 있음. 그러나 심의대

상 사업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증액되어 있음. 각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예산 신청이 과다하게 증액되었음. 

- 기관고유사업이 다소 확장되었음. 

- 사업의 중복성은 없음. 

- 일부 신규시설투자가 과다함. 

- 조 분 평 평가 결과는 대부분 잘 반영하고 있음. 

- 산업화 지원사업(신규)은 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사업화기업과 공

동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사업별 우선순위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 우선순위 비고

국무조정실 기계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 6,983 17,233 A

국무조정실 생산기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 9,169 21,262 B

국무조정실 전기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 7,914 18,674 C

국무조정실 전자통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 2,901 16,237 C

국무조정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 2,337  6,719 D

국무조정실 한의학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 3,165  7,519 E

국무조정실 화학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 9,530 22,283 C



나. 사업별 심의의견

1) 기계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A)

 사업의 타당성

 제안된 사업내용이 시대흐름에 따른 기술 발전과 산업계의 다양한 요구
에 부응하여 기존 사업목표의 강화 및 다양화를 잘 이루고 있음. 특히 
전자, 반도체, 환경, 자동차 산업 관련 고급기술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하
여 예산증액을 통한 기존사업의 확장과 4개의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사업
내용을 잘 조정함.

 자본재 관련 핵심기술개발과 핵심소재기술개발 등 기관의 고유한 업무와 
사업내용이 기관업무와 잘 일치하고 있음. 단 PDP 양산기술 개발사업(신
규)은 종합적 기술기획에 의해 연구기관(KIMM, ETRI,화학연 등)간 역할
분담에 의한 컨소시엄으로 시스템 통합이 필요함. 또한 연구분야와 내용
도 기업연구와 차별화 하여 기술의 공유, 확산이 가능한 공공기술, 검사
인증기술 등의 개발이 필요함.

 자본재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핵심소재기술 개발로 상품화 및 기술 이전

이 활발하며 전자 반도체 환경 자동차 산업 등과 관련된 기계부품 및 시

스템 개발연구에 치중하므로 사업내용이 기계 소재 전문 연구소로서의 

전문화 특성화에 잘 부합하고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심의대상 예산이 적정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실용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용화관련 연구는 즉시 벤처 기업화되

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미래원천기술개발로 

구성하였음. 또한 기존의 핵심기반기술개발은 강화하고 신규의 산업화지

원사업을 추가하여 조분평결과가 사업에 잘 반영되었음.



 신규시설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초고속 회전기계 밸런싱 시험 공동연구시설은 국내 연구기관 및 산업체

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시험 시설로서 국내 고속, 고회전 기계제품의 

개발 및 시험에 필수불가결하며 매우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늦

은 감이 있음.

 반도체 장비 실용화 센터는 국산반도체 제조 장비의 성능제고 및 품질인

증을 위해서 매우 시급한 시설로서 관련업계가 매우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임.

 전술한 두 가지 시설 모두 국내에는 없으며 국내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공동 활용시설이므로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

임. 특히 반도체 장비 실용화 센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도

체 장비의 국산화자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PDP양산기술개발산업(신규)은 연구기관(KIMM, ETRI,화학연등)간의 분명

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것인지 분명치가 않음. 

 산업화지원사업(신규)은 내부사업으로만 진행될 경우 성공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그 개선 방안으로,

- PDP양산기술개발사업(신규)은 사업의타당성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검

토가 필요함. 

- 산불피해 최소화 지원시스템개발사업(신규)은 기관의 고유임무와는 다

소 동떨어진 사업으로 판단함. 

- 산업화지원사업(신규)은 업체의 참여 및 대응자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제안된 사업기관의 사업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기관고유사업재원, 즉 연구비(직접비 및 인건비)를 충분히 확

보해 주는 것이 필요함.



2) 생산기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B)

 사업의 타당성

 제안된 사업들은 중소기업을 근접 지원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의 기관 고유

임무와 부합되며, 수출중소기업 생산기술지원시설 등 국제화 차별화 노

력은 바람직한 사업내용의 조정으로 판단되어 우수한 사업계획으로 생각

됨.

 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시설 및 기술을 고려할 때 제안

된 사업들의 당해년도 목표는 달성 가능함.

 1999년 연구개발 기업화/실용화 성공 건수는 179건으로 타 기관보다 매

우 활성화되어 있고 평균 57.28%의 높은 실용화 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며, 

1999년 연구원 1인당 특허등록 0.23건, 논문게재 1.5건으로 최근 3년간 꾸

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관 차원의 노력이 인정됨.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제안된 사업내용을 고려할 때 총 예산의 전년 대비 소폭 증액타당성은 

인정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기관고유사업 추진체계를 재편성하고 기존 특수사업을 중소기업 근접지

원사업으로 변경, 점진적으로 수출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비롯한 국제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등 조분평결과를 상당부분 반영하였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Rental Lab House는 이미 진행 중인 Rental Lab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 타당성 있음.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구체적인 장비 내역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산업기술

연구회 소관 다른 연구소에 이미 지원되고 있는 유사사업과 균형을 맞추

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함.

 기존 시설과의 중복은 없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중소기업근접기술 지원사업은 증액 타당성은 인정되나 증액규모는 축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센터 사업은 본래 공정대

로 2002년 완공되도록 하되, 2001년 예산은 상당부분 하향 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함.



3) 전기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C)

 사업의 타당성

 기관임무와 비교한 사업내용이 대체로 적합하며 전력산업의 핵심기술개

발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으나 

기관고유사업이 너무 넓은 분야로 확대되어 제안되었다고 생각됨. 

 전기연구소가 보유한 인력, 시설, 기술 등을 고려할 때 당해년도 목표의 달

성이 가능함.

 1999년도 연구원 1인당 특허등록 0.25건, 논문게재 2.35건으로 산업기

술연구화 소속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연구성과이며 1999년도 기업화/실

용화 성공 건수는 30건으로 전년 대비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제안된 사업내용을 고려할 때 소폭 증액 타당성은 인정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기관고유사업의 대형화 집중화 형태로 사업전환, 연구소 공통기반 구축 

분야에 일정액 배정 등 반영 노력이 인정됨.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전력용 반도체 연구시험설비 구축 사업은 창원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반

도체 연구시험설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추진 타당성이 있으나 예산규

모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구팀과 인접 위치에 필요한 청정실 및 측정장비 등 필수시설을 먼저 

지원하고 연구용 특수장비는 외부기관 보유장비의 공동활용 가능성 등 

타당성을 보다 심층 검토 후 추진 요망

 전기연구소의 관련 인력 규모로 볼 때 신규 시설의 활용도가 비교적 낮

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근 대학 등 지역 연구기관

과의 공동활용을 적극 권장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기관고유사업은 전기연구소가 추구하는 목표에 맞추어 발전할 수 있는 

분야로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함.

 일반사업비 신규사업인 국가기간시설물 전식대책 사업은 우선 소규모로 

지원하고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관련 산업체와 결과 활용, 연구비분담, 

공동연구 등 협의가 선행된 후 본격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전자기 환경장애 실증평가 사업은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과

제로 전기연구소가 연구하는 것이 적절한 분야로 판단됨.

 산업화지원사업은 산업체 대응자금 또는 공동연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

요함.



4) 전자통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C)

 사업의 타당성

 전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있으나 ‘초고속 초고주파 GaAs MMIC기술
개발’은 사업내용이 현재 상용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차세대 평판소자 기반기술연구 등은 기관 특성에 적합하고 미래 지
향적인 연구임. 

 당해연도의 목표달성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차세대 이동 통신 기반 기술연구분야 중 CDMA시스템을 상용화한 기술
력은 큰 성과로 앞으로도 파급효과가 클 것임.

 정보통신분야의 중점 전략 분야에 대한 집중 노력으로 실용화 및 기술마
케팅이 가능한 교환 전송기술개발, 무선방송기술개발, 컴퓨터, 소프트웨
어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전문화 및 특성화를 이루고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신규사업 특히 ‘GaAs MMIC 기술개발’의 경우 예산이 과다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가상현실의료기반기술사업’ 등은 예산의 대폭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

 협동연구동 건설사업은 계속사업의 성격으로 기술이전 요망업체에 유용
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PDP용 aligner 장비 개발’ 과제 수행 시 타 기관(KIMM, 화학연구소)과

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수행할 것이 요구됨.

 2000년도 예산 대비 대폭 증액되었으나 이는 기관고유사업비가 2000년
도에는 5% 정도로 산업기술연구회 기관들의 평균 기관고유사업비에 훨
씬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이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5)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D)

 사업의 타당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성소재 및 식품안정성 관련 기술개발사업은 확

대추진이 필요함.

 2001년의 GMO 및 GM 가공식품 표시제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성 있는 

시험 검정제도 구축이 필요함.

- GMO 식품 수입 물량급증 및 수입채널 다변화에 의한 환경변화로 현시점

에서 연구추진이 필요함.

 신규사업인“Bio 식품개발사업”은 세계적 추세가 질환예방용 기능성 식품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건강 보건식품 수입대체를 위해서도 

필요함.

 동충하초 다류 제조기술 등 기술이전 28건, 특허출원 및 등록 26건, 학

술발표 및 게재 156건의 기술성과가 발생하였으며, 실험실 벤처 창업 2

건 등으로 고용증대효과가 있으며, 산 연 협력에 의한 공동개발 이전이 

비교적 활발함.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기관고유사업비

- 고부가가치 식품가공신기술 및 연구개발 연구 등 7개 계속과제의 연구사

업비는 적정하게 요구됨.

- 신규사업인 GMO 가공식품검정사업은 타당성이 인정되나 사업내용에 

비해 예산이 다소 과다하게 요구됨.

- “Bio 식품기술개발사업” 예산의 단위과제 사업예산 10억원은 과다하여 삭

감조정이 필요함.

 일반사업비

- 신규사업으로 Open Lab-OJT 프로그램운영사업은 시행 목적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상품화 모델링 공장신축비 요구 규모가 과다함.

- 산업화지원사업은 예산 규모도 적절하고, 상품화가 가능한 과제 선택으

로 기업에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

진을 위해서는 사업화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설비

-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비 예산은 타당성이 있으나 분원설치는 타당성이 

없어 예산삭감조치가 필요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수요기술파악 및 연구목표 달성, 실용성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지역 분원 설치에 대한 사업 타당성은 미흡함.

 노후시설 개보수는 고가장비 보호를 위해서도 시급함.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신기능 생물소재개발사업 등 사업의 다각화 추진보다는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고유수출식품개발과 식품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필요함.



6) 한의학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E)

 사업의 타당성

 한의학 임상연구와 한약재의 유효성, 안정성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유기능과 부합한 고유사업으로서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사업임.

 동 사업을 통해 나타난 논문, 특허,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 과학기술적 성

과는 특허출원 3건, 특허등록 2건, 논문게재 11건 등 사업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음.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목표설정이 불투

명하여 실적평가시 성과달성 판단이 어려우나 전년도 실적으로 볼 때 정

성적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임.

 중국한약재의 다량 수입, 유통으로 약효에 대한 국민관심이 집중되고 있

어 신규사업으로 “한약재관능감별 시스템 구축연구”도 필요하지만 우선

적으로 실시 신규연구과제로는 한약재의 약효검증 및 안전검증을 위한 

연구과제의 확대추진으로 전문화가 시급함.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기관고유사업비

- 한방제제개발연구 6개 계속과제의 연구사업비는 적정하게 요구됨. 

- 신규사업인 항의병태 실험동물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는 동물을 통한 사

상의학 실험적 변증이 어려워 지원필요성이 적음.

 시설비

- 청사건립 시설비는 전년도에 인정된 사업이므로 차질 없이 신축될 수 있

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사업목표설정 및 추진체계 미흡에 대한 보완기획 요구를 받았으나 과제

별 정량적 목표설정은 구체적이지 못함.

 기관고유사업 중 순수연구사업비와 연구진흥 및 지원사업비의 분리계상 

지적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국제협력사업, 한약재 검사사업은 일반사업비로의 비목전환이 필요함.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신규시설사업 예산은 노후한 HPLC의 upgrade용이므로 지원필요.

 기존시설과는 중복되지 않음.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투입예산에 대한 성과분석을 위해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 목표제시와 검증, 

평가방안 제시가 요망됨.

 한방신약 및 한방치료 효능 검증을 위한 과제발굴 등 기관의 고유 연구

사업 특성에 부합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구과제의 특성화 전문화

가 필요함.



7) 한국화학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국무조정실: C)

 사업의 타당성

 국가 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변화에 사업목표 및 내
용이 잘 부응하고 있음.

 화학기반 기술실용화사업의 결과 촉매의 경우 800억원/년 정도의 수입대
체 효과를 유발하는 등의 생산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화학산업기술의 세계화를 위한 핵심기반기술 및 국가 화학기술 인프라 
전략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음.

 사업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화합물 은행 설립’ 및 ‘종합시험분석연구동 건설’은 예산이 전년에 비해
서 더욱 과다함.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화합물은행설립’ 및 ‘화학물질 종합시험동 건설사업’은 재검토가 이루어
진 것 같지 않았음.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고효율 검정(HTS)을 위한 연구동 신축’은 ‘HTS 기반 구축’ 사업과 연계하
여 검토가 요망됨.

 기업의 신물질 개발 생산에 활용 가능.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고객 지향적인 연구개발과 실용화에 주안점을 둔 점은 연구비의 효율성

을 제고시킴.

 ‘안정성 평가 센터 국제공인 선진화 사업’의 경우 계속 사업인 ‘스크리닝
안정성 평가 기반 유지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음. 

 ‘안정성 평가 센터 국제 공인 선진화 사업’과 ‘스크리닝 안정성 평가 기
반 유지 사업’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행 요망. 

 ‘고효율 검정(HTS)을 위한 연구동 신축’은 ‘HTS 기반 구축’ 사업과 연계 검토하
는 것이 요망됨.



  6. 건의사항

 총괄 건의사항

- 한정된 국가 R&D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이의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과

학기술 분야별 지원 우선 순위 설정 등 거시적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방

향과 지표에 의한 배분기준이 설정이 필요함

- 연구기관별 배분기준설정 및 심의는 궁극목표와 중간목표를 설정한 후 

기관과 프로젝트별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전체의 흐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건강 복지분야, 해양 항공우주 같은 미래 지향적 거대프로젝트와 

에너지자원, 산업기술 및 기초과학분야 등에서는 민간주도 R&D 연구영

역과 정부주도 연구영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국민생활 및 경제

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의 미래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

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배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 및 예산심의관련 건의사항

- 정밀한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해당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신청서 외에 전

체적인 자료들이 필요하므로 차년도 예산사전조정심의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충자료로 제공할 것이 요망된다.

  ① 기관별 예산규모 및 예산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의 비중 및 내용

  ② 연구개발비 중 예산처의 일반회계지원예산과 관련부처의 지원예산 

구분표(예산처 지원예산 규모만으로는 예산의 적정규모 판단이 어렵

고 사업중복성에 대한 판단이 매우 곤란함)

     * 예 : 건설기술연구원 → 건설교통부 지원예산

            철도기술연구원 →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지원예산

- 해당연구기관 연구개발사업내용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기

관 고유의 사업만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 사업의 중복 및 우선순위를 파

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검토자료로 보완할 필요가 있

다.

- 해당연구기관의 연구사업을 ① 외부용역연구개발사업, ② 내부연구개발

사업, ③ 고유연구개발사업, ④ 건축 등 연구개발 외 사업(연구기반사

업) 등의 자료로 구분하고 이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며, 요청예산규모의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 심의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및 발표자료가 심의해야할 내용을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하여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기관에 



충분한 취지설명과 함께 작성할 자료의 항목과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기관의 해당요원의 훈련과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연구사업을 관계 학계/전

문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의를 거치게 하고 그 결과를 예산조정자료로 사

업에 제공하게 하는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 현재 심의하고 있는 심의자료들은 지나치게 분량이 많고 산만하게 작성

되어 있어 찾아보기에 시간낭비가 심하며, 산만하게 나열되어 있어 제

대로 찾아보기가 어려우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 자료의 현장배부 보다는 사전배부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의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기관에 사업설명일정과 함께 설명형식 및 내용(시간계획포함)

을 사전에 알려주어 일관성있는 발표를 하게 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효

과적인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기관에 평가기준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필요한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자료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단, 이 경우는 평가용자

료만 제출할 우려도 있음).

- 사업설명시 소 분과 별로 분리하여 사업설명에 대한 발표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일부의견)---이 경우 소위

원회별로 충분한 설명 및 질의응답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으나 전체위원들의 사업파악기회가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 소 분과별 사업심의 시 강제적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관련 전문가 그룹

으로 기술적 평가를 수행토록 하여,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는 기관/사

업에 적극 지원하는 Positive system으로 평가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는 예산 담당자의 참고자료로만 

사용하게 한다.. 

- 계속사업의 경우 조 분 평 결과와 연계하여 조 분 평결과가 좋은 사업

은 차년도 예산이 그에 상응하게 증액되게 하여 평가결과의 활용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전체적 차원에서).

- 기관평가, 과제평가, 사업평가 등 평가대상/기관에 따라 평가항목 및 지

표를 [예시]에서부터 다르게 설정하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금년의 경

우 모두 같은 지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동일

한 기준에서 평가한 결과를 가져옴).

 기타 건의사항

-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이 좌우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서는 미래기술에 



적극 대처 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연구원들이 안정적 분위기에서 연구 

활동에 전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 연구동 및 실험동과 기자재가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 연구원들의 수주활동이나 과중한 행정업무를 배제하여야 한다(PBS시행

에 따라 수의계약 기관이 경쟁연구기관으로 되어 발생하는 문제로, 현

행 PBS방식에 의한 연구사업수행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망

된다).

- 구조조정으로 인한 행정요원 감축이 본연의 연구활동 업무에 지장 초래

하므로 행정요원의 효율적 활용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한다. 

- 본 평가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을 좀 더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하여 심의

위원들이 심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 또 평가(심의) 위원들의 지위와 노력에 걸맞은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심

의 운용예산을 충분히 배정할 것을 건의한다.

- 심의위원 위촉 시 작업내용과 일정(시간계획 포함)을 사전에 충분히 알

려주어 심의를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





〈첨부 1〉

Ⅰ. 대상사업의 범위

Ⅱ. 대상사업의 분류



Ⅰ. 대상사업의 범위 (포함대상/제외대상)

구 분 포함대상사업범위 제외대상사업범위

기초공공

기술개발

○각 부처가 추진중인 연구개발

사업

○기금사업중 연구개발사업

○비밀분류사업(국방부)과 재정융자

특별회계

○단순보조사업 

산업기술

○각 부처가 추진중인 연구개발

사업

○기금사업중 연구개발사업

○비밀분류사업(국방부)과 재정융자

특별회계

○단순보조사업 

연구기반

조성사업

○대학교 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 

지원사업

○연구기반조성, 국제기술협력사업

○기금사업중 기반조성사업

○인건비 등 단순보조사업비

기관

지원사업

○국립시험연구기관, 각 부처 산하 

출연(연), 과학기술계연구회 소

관 연구기관의 사업비 및 시설비

○인건비, 경상비, 차입금 상환 등 

경직성 경비

○경제사회 인문사회연구회 및 각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소관 

사업비



Ⅱ. 대상사업의 분류

대분류 분  야 분 류 기 준

기초 

공공

기술

개발

기초 및 

미래원천기술

새로운 과학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이론적, 

실험적 연구지원사업

미래 신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지향적인 기초연구지원

공공기술
SOC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복지기술

국민생활환경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환경보호 및 환경권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산업

기술

단기산업기술
3년 이내에 상업화가 가능하거나 산업에서 즉시 이용

할 수 있는 신기술 또는 신제품개발 지원

중장기산업기술
장기적으로 실용화가 가능하거나 운용될 수 있는 기술

국가적 전략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연구 

기반

조성

사업

인력양성
과학기술인력 및 관련 전문인력 육성 지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또는 대학원 육성지원

환경조성

연구개발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시설 구축 

및 연구기반 확충사업

연구센터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국제협력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제도구축 지원

선진국과의 공동연구 지원

해외 연구개발 거점구축 지원

기관

지원

사업

국립연구기관 국립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기초기술분야
기초기술 관련 출연(연)의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비, 

시설비

산업기술분야
산업기술 관련 출연(연)의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비, 

시설비

공공기술분야
공공기술 관련 출연(연)의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비, 

시설비



〈첨부 2〉

Ⅰ. 정량적 심의의견서 양식

Ⅱ. 정성적 심의의견서 양식



1. 정량적 심의의견서 양식

기초 공공연구개발사업

기초 및 미래원천(신규사업용)

(사업명 :                         )

심의항목/세부심의항목 가중치
(A) 심의척도(B) 점수

(A×B)

Ⅰ. 사업의 타당성 (10)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매우
불량
(1)

 1. 사업목표 및 정부지원의 타당성 3

   - 사업목표의 타당성

   - 정부지원의 타당성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합성 2

 3. 사업추진시 파급효과 3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논문,특허,과학기술인력양성 등)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증대, 공공복지향상, 

산학 협력 증대 등)

 4.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 2

Ⅱ. 사업의 중복여부 (5)
매우
낮음
(5)

낮음
(4)

보통
(3)

높음
(2)

매우
높음
(1)

  1. 사업목표의 중복 여부 2

  2. 사업내용의 중복 여부 3

Ⅲ.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5)
매우
적정
(5)

(4) (3) (2)
매우

비적정
(1)

 1.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5

총    계 (20)

 특기사항



기초 공공연구개발사업

기초 및 미래원천(계속사업용) 

(사업명 :                        ) 

심의항목/세부심의항목
가중치

(A)
심의척도(B)

점수

(A×B)

Ⅰ. 사업의 타당성 (10)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매우

불량

(1)

1.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3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합성 2

3. 사업의 성과

   - 당해연도 목표의 달성가능성
5

   - 과학기술적 성과

     (논문,특허,과학기술인력양성 등)

   - 사회경제적 성과

     (고용증대, 공공복지향상, 

산학 협력 증대 등)

Ⅱ. 사업의 중복여부 (2)

매우

낮음

(5)

낮음

(4)

보통

(3)

높음

(2)

매우

높음

(1)

1. 추진사업내용 및 목표의 중복 여부 2

Ⅲ.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매우

적정

(5)

(4) (3) (2)

매우

비적정

(1)

1.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IV. '99년 평가결과의 반영정도 (6)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1. 평가등급 4

 2. 평가결과의 사업반영 및 개선정도 2

총    계 (20)

 특기사항



기초 공공연구개발사업

공공기술(신규사업용)

(사업명 :              )

심의항목/세부심의항목
가중치

(A)
심의척도(B)

점수

(A×B)

Ⅰ. 사업의 타당성 (10)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매우

불량

(1)

 1. 사업목표 및 정부지원의 타당성 3

   - 사업목표의 타당성

   - 정부지원의 타당성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합성 2

 3. 사업추진시 파급효과 3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논문,특허,과학기술인력양성 등)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증대, 공공복지향상, 

산학 협력 증대 등)

 4.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 2

Ⅱ. 사업의 중복여부 (5)

매우

낮음

(5)

낮음

(4)

보통

(3)

높음

(2)

매우

높음

(1)

  1. 사업목표의 중복 여부 2

  2. 사업내용의 중복 여부 3

Ⅲ.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5)

매우

적정

(5)

(4) (3) (2)

매우

비적정

(1)

 1.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5

총    계 (20)

 특기사항



기초 공공연구개발사업

공공기술(계속사업용)

(사업명 :              )

심의항목/세부심의항목
가중치

(A)
심의척도(B)

점수

(A×B)

Ⅰ. 사업의 타당성 (10)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매우

불량

(1)

1.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3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합성 2

3. 사업의 성과

   - 당해연도 목표의 달성가능성

5

   - 과학기술적 성과

     (논문,특허,과학기술인력양성 등)

   - 사회경제적 성과

     (고용증대, 공공복지향상, 

산학 협력 증대 등)

Ⅱ. 사업의 중복여부 (2)

매우

낮음

(5)

낮음

(4)

보통

(3)

높음

(2)

매우

높음

(1)

1. 추진사업내용 및 목표의 중복 여부 2

Ⅲ.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매우

적정

(5)

(4) (3) (2)

매우

비적

정

(1)

1.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IV. '99년 평가결과의 반영정도 (6)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1. 평가등급 4

 2. 평가결과의 사업반영 및 개선정도 2

총    계 (20)

 특기사항



기초 공공연구개발사업

복지기술(신규사업용)

(사업명 :              )

심의항목/세부심의항목
가중치

(A)
심의척도(B)

점수

(A×B)

Ⅰ. 사업의 타당성 (10)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매우

불량

(1)

 1. 사업목표 및 정부지원의 타당성 3

   - 사업목표의 타당성

   - 정부지원의 타당성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합성 2

 3. 사업추진시 파급효과 3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논문,특허,과학기술인력양성 등)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증대, 공공복지향상, 산학 

협력 증대 등)

 4.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 2

Ⅱ. 사업의 중복여부 (5)

매우

낮음

(5)

낮음

(4)

보통

(3)

높음

(2)

매우

높음

(1)

  1. 사업목표의 중복 여부 2

  2. 사업내용의 중복 여부 3

Ⅲ.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5)

매우

적정

(5)

(4) (3) (2)

매우

비적

정

(1)

 1.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5

총    계 (20)

 특기사항



기초 공공연구개발사업

복지기술(계속사업용)

(사업명 :              )

심의항목/세부심의항목
가중치

(A)
심의척도(B)

점수

(A×B)

Ⅰ. 사업의 타당성 (10)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매우

불량

(1)

1.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3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합성 2

3. 사업의 성과

   - 당해연도 목표의 달성가능성

5

   - 과학기술적 성과

     (논문,특허,과학기술인력양성 등)

   - 사회경제적 성과

     (고용증대, 공공복지향상, 산학 

협력 증대 등)

Ⅱ. 사업의 중복여부 (2)

매우

낮음

(5)

낮음

(4)

보통

(3)

높음

(2)

매우

높음

(1)

1. 추진사업내용 및 목표의 중복 여부 2

Ⅲ.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매우

적정

(5)

(4) (3) (2)

매우

비적

정

(1)

1.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IV. '99년 평가결과의 반영정도 (6)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1. 평가등급 4

 2. 평가결과의 사업반영 및 개선정도 2

총    계 (20)

 특기사항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단기산업기술(신규사업용)

(사업명 :                  )

심의항목/세부심의항목
가중치

(A)
심의척도(B)

점수

(A×B)

Ⅰ. 사업의 타당성 (11)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매우

불량

(1)

 1. 사업목표 및 정부지원의 타당성 3

   - 사업목표의 타당성

   - 정부지원의 타당성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합성 2

 3. 사업추진시 파급효과 4

   - 산업경쟁력 제고 효과

     (수출증대, 수입대체, 생산성향상 등)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증대, 기술 및 산업기반조성, 

산학협력증대 등)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논문, 특허, 기술이전 건수 등)

 4.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 2

Ⅱ. 사업의 중복여부 (4)

매우

낮음

(5)

낮음

(4)

보통

(3)

높음

(2)

매우

높음

(1)

  1. 사업목표의 중복 여부 2

  2. 사업내용의 중복 여부 2

Ⅲ.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5)

매우

적정

(5)

(4) (3) (2)

매우

비적

정

(1)

 1.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5

총    계 (20)

 특기사항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단기산업기술(계속사업용)

(사업명 :                   )

심의항목/세부심의항목
가중치

(A)
심의척도(B)

점수

(A×B)

Ⅰ. 사업의 타당성 (10)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매우

불량

(1)

1.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2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합성 2

3.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6

   - 당해연도 목표의 달성가능성

   - 산업경쟁력제고 성과 및 효과

     (수출증대, 수입대체, 생산성 

향상 등)

   - 사회경제적 성과 및 효과

     (고용증대, 기술 및 산업기반 

조성, 산학협력 증대 등)

   - 과학기술적 성과 및 효과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Ⅱ. 사업의 중복여부 (2)

매우

낮음

(5)

낮음

(4)

보통

(3)

높음

(2)

매우

높음

(1)

1. 추진사업내용 및 목표의 중복 여부 2

Ⅲ.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매우

적정

(5)

(4) (3) (2)

매우

비적

정

(1)

1.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IV. '99년 평가결과의 반영정도 (6)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1. 평가등급 4

 2. 평가결과의 사업반영 및 개선정도 2

총    계 (20)

 특기사항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산업기술(신규사업용)

(사업명 :                      )

심의항목/세부심의항목
가중치

(A)
심의척도(B)

점수

(A×B)

Ⅰ. 사업의 타당성 (10)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매우

불량

(1)

 1. 사업목표 및 정부지원의 타당성 3

   - 사업목표의 타당성

   - 정부지원의 타당성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합성 2

 3. 사업추진시 파급효과 4

   - 산업경쟁력제고 효과

      (수출증대, 수입대체, 생산성 

향상 등)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증대, 기술 및 산업기반

조성,산학협력 증대 등)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논문, 특허, 기술이전건수 등)

 4.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 1

Ⅱ. 사업의 중복여부 (5)

매우

낮음

(5)

낮음

(4)

보통

(3)

높음

(2)

매우

높음

(1)

  1. 사업목표의 중복 여부 2

  2. 사업내용의 중복 여부 3

Ⅲ.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5)

매우

적정

(5)

(4) (3) (2)

매우

비적

정

(1)

 1.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5

총    계 (20)

특기사항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산업기술(계속사업용)

(사업명 :                       )

심의항목/세부심의항목
가중치

(A)
심의척도(B)

점수

(A×B)

Ⅰ. 사업의 타당성 (10)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매우

불량

(1)

1.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3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합성 2

3.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5

  - 당해연도 목표의 달성가능성

  - 산업경쟁력 제고성과 및 효과

     (수출증대, 수입대체, 생산성 향상 등)

  - 사회경제적 성과 및 효과

     (고용증대, 기술 및 산업기반조성, 

산학협력 증대 등)

   - 과학기술적 성과 및 효과

     (논문, 특허, 기술이전 건수 등)

Ⅱ. 사업의 중복여부 (2)

매우

낮음

(5)

낮음

(4)

보통

(3)

높음

(2)

매우

높음

(1)

1. 추진사업내용 및 목표의 중복 여부 2

Ⅲ.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매우

적정

(5)

(4) (3) (2)

매우

비적

정

(1)

1.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IV. '99년 평가결과의 반영정도 (6)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1. 평가등급 4

 2. 평가결과의 사업반영 및 개선정도 2

총    계 (20)

특기사항



연구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신규사업용)

(사업명 :               )

심의항목/세부심의항목
가중치

(A)
심의척도(B)

점수

(A×B)

Ⅰ. 사업의 타당성 (12)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매우

불량

(1)

 1. 사업목표 및 정부지원의 타당성 3

   - 사업목표의 타당성

   - 정부지원의 타당성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합성 2

 3. 사업추진시 파급효과 5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관련기술분야의 파급효과

     (인력양성, 기술개발 촉진 등)

   - 산업경쟁력 제고 효과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증대, 기술 및 산업기반

      조성 효과, 산학협력 증대 등)

 4.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 2

Ⅱ. 사업의 중복여부 (5)

매우

낮음

(5)

낮음

(4)

보통

(3)

높음

(2)

매우

높음

(1)

  1. 사업목표의 중복 여부 2

  2. 사업내용의 중복 여부 2

  3. 타 사업과의 연계필요 여부 1

Ⅲ.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3)

매우

적정

(5)

(4) (3) (2)

매우

비적

정

(1)

 1.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3

총    계 (20)

 특기사항



연구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계속사업용)

(사업명 :              )

심의항목/세부심의항목
가중치

(A)
심의척도(B)

점수

(A×B)

Ⅰ. 사업의 타당성 (10)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매우

불량

(1)

1.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3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합성 2

3. 사업의 성과 5

   - 당해연도 목표의 달성도

   - 과학기술적 효과

   - 관련기술분야의 기여성과

     (인력양성, 기술개발촉진 등)

   - 산업경쟁력 제고 성과

   - 사회경제적 성과

     (고용증대, 기술 및 산업기반조성 

성과, 산학협력 증대 등)

Ⅱ. 사업의 중복여부 (2)

매우

낮음

(5)

낮음

(4)

보통

(3)

높음

(2)

매우

높음

(1)

1. 추진사업내용 및 목표의 중복 여부 1

2. 타 사업과의 연계 필요 여부 1

Ⅲ.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매우

적정

(5)

(4) (3) (2)

매우

비적

정

(1)

1.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IV. '99년 평가결과의 반영정도 (6)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1. 평가등급 4

 2. 평가결과의 사업반영 및 개선정도 2

총    계 (20)

특기사항



연구기반조성사업

환경조성(신규사업용)

(사업명 :              )

심의항목/세부심의항목
가중치

(A)
심의척도(B)

점수

(A×B)

Ⅰ. 사업의 타당성 (12)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매우

불량

(1)

 1. 사업목표 및 정부지원의 타당성 3

   - 사업목표의 타당성

   - 정부지원의 타당성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합성 2

 3. 사업추진시 파급효과 5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관련기술분야의 파급효과

     (인력양성, 기술개발 촉진 등)

   - 산업경쟁력 제고 효과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증대, 기술 및 산업기반

      조성 효과, 산학협력 증대 등)

 4.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 2

Ⅱ. 사업의 중복여부 (5)

매우

낮음

(5)

낮음

(4)

보통

(3)

높음

(2)

매우

높음

(1)

  1. 사업목표의 중복 여부 2

  2. 사업내용의 중복 여부 2

  3. 타 사업과의 연계필요 여부 1

Ⅲ.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3)

매우

적정

(5)

(4) (3) (2)

매우

비적정

(1)

 1.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3

총    계 (20)

 특기사항



연구기반조성사업

환경조성(계속사업용)

(사업명 :              )

심의항목/세부심의항목
가중치

(A)
심의척도(B)

점수

(A×B)

Ⅰ. 사업의 타당성 (10)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매우

불량

(1)

1.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3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합성 2

3. 사업의 성과 5

   - 당해연도 목표의 달성도

   - 과학기술적 효과

   - 관련기술분야의 기여성과

     (인력양성, 기술개발촉진 등)

   - 산업경쟁력 제고 성과

   - 사회경제적 성과

     (고용증대, 기술 및 산업기반조

성 성과, 산학협력 증대 등)

Ⅱ. 사업의 중복여부 (2)

매우

낮음

(5)

낮음

(4)

보통

(3)

높음

(2)

매우

높음

(1)

1. 추진사업내용 및 목표의 중복 여부 1

2. 타 사업과의 연계 필요 여부 1

Ⅲ.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매우

적정

(5)

(4) (3) (2)

매우

비적정

(1)

1.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IV. '99년 평가결과의 반영정도 (6)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1. 평가등급 4

 2. 평가결과의 사업반영 및 개선정도 2

총    계 (20)

특기사항



연구기반조성사업

국제협력(신규사업용)

(사업명 :              )

심의항목/세부심의항목
가중치

(A)
심의척도(B)

점수

(A×B)

Ⅰ. 사업의 타당성 (12)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매우

불량

(1)

 1. 사업목표 및 정부지원의 타당성 3

   - 사업목표의 타당성

   - 정부지원의 타당성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합성 2

 3. 사업추진시 파급효과 5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관련기술분야의 파급효과

     (인력양성, 기술개발 촉진 등)

   - 산업경쟁력 제고 효과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증대, 기술 및 산업기반

      조성 효과, 산학협력 증대 등)

 4.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 2

Ⅱ. 사업의 중복여부 (5)

매우

낮음

(5)

낮음

(4)

보통

(3)

높음

(2)

매우

높음

(1)

  1. 사업목표의 중복 여부 2

  2. 사업내용의 중복 여부 2

  3. 타 사업과의 연계필요 여부 1

Ⅲ.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3)

매우

적정

(5)

(4) (3) (2)

매우

비적정

(1)

 1.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3

총    계 (20)

 특기사항



연구기반조성사업

국제협력(계속사업용)

(사업명 :              )

심의항목/세부심의항목
가중치

(A)
심의척도(B)

점수

(A×B)

Ⅰ. 사업의 타당성 (10)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매우

불량

(1)

1.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3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의 적합성 2

3. 사업의 성과 5

   - 당해연도 목표의 달성도

   - 과학기술적 효과

   - 관련기술분야의 기여성과

     (인력양성, 기술개발촉진 등)

   - 산업경쟁력 제고 성과

   - 사회경제적 성과

     (고용증대, 기술 및 산업기반조성 

성과, 산학협력 증대 등)

Ⅱ. 사업의 중복여부 (2)

매우

낮음

(5)

낮음

(4)

보통

(3)

높음

(2)

매우

높음

(1)

1. 추진사업내용 및 목표의 중복 여부 1

2. 타 사업과의 연계 필요 여부 1

Ⅲ.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매우

적정

(5)

(4) (3) (2)

매우

비적정

(1)

1.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IV. '99년 평가결과의 반영정도 (6)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1. 평가등급 4

 2. 평가결과의 사업반영 및 개선정도 2

총    계 (20)

특기사항



연구기관지원사업

국공립기관(계속사업용)

(사업명 :                )

심의항목/세부심의항목
가중치

(A)
심의척도(B)

점수

(A×B)

Ⅰ. 사업의 타당성 (10)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매우

불량

(1)

1.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3

   - 사업목표의 조정정도

   - 사업내용의 조정정도

2. 기관임무와의 부합성 2

3. 사업의 성과 5

   - 당해연도 목표의 달성가능성

   - 과학기술적 성과

     (논문,특허,과학기술인력양성 등)

   - 사회경제적 성과

     (고용증대, 기술 및 산업기반조

성 성과, 산학협력 증대 등)

   - 전문화 특성화 성과

Ⅱ. 사업의 중복여부 (2)

매우

낮음

(5)

낮음

(4)

보통

(3)

높음

(2)

매우

높음

(1)

1. 추진사업내용의 중복 여부 2

Ⅲ.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매우

적정

(5)

(4) (3) (2)

매우

비적정

(1)

1.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IV. '99년 평가결과의 반영정도 (6)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1. 평가등급 4

 2. 평가결과의 사업반영 및 개선정도 2

총    계 (20)

 특기사항



연구기관지원사업

기초기술연구기관(계속사업용)

(사업명 :                        )

심의항목/세부심의항목
가중치

(A)
심의척도(B)

점수

(A×B)

Ⅰ. 사업의 타당성 (10)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매우

불량

(1)

1.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3

   - 사업목표의 조정정도

   - 사업내용의 조정정도

2. 기관임무와의 부합성 2

3. 사업의 성과 5

   - 당해연도 목표의 달성가능성

   - 과학기술적 성과

     (논문,특허,과학기술인력양성 등)

   - 사회경제적 성과

     (고용증대, 기술 및 산업기반조성 

성과, 산학협력 증대 등)

   - 전문화 특성화 성과

Ⅱ. 사업의 중복여부 (2)

매우

낮음

(5)

낮음

(4)

보통

(3)

높음

(2)

매우

높음

(1)

1. 추진사업내용의 중복 여부 2

Ⅲ.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매우

적정

(5)

(4) (3) (2)

매우

비적정

(1)

1.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IV. '99년 평가결과의 반영정도 (6)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1. 평가등급 4

 2. 평가결과의 사업반영 및 개선정도 2

총    계 (20)

특기사항



연구기관지원사업

공공기술연구기관(계속사업용)

(사업명 :                        )

심의항목/세부심의항목
가중치

(A)
심의척도(B)

점수

(A×B)

Ⅰ. 사업의 타당성 (10)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매우

불량

(1)

1.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3

   - 사업목표의 조정정도

   - 사업내용의 조정정도

2. 기관임무와의 부합성 2

3. 사업의 성과 5

   - 당해연도 목표의 달성가능성

   - 과학기술적 성과

     (논문,특허,과학기술인력양성 등)

   - 사회경제적 성과

     (고용증대, 기술 및 산업기반조

성 성과, 산학협력 증대 등)

   - 전문화 특성화 성과

Ⅱ. 사업의 중복여부 (2)

매우

낮음

(5)

낮음

(4)

보통

(3)

높음

(2)

매우

높음

(1)

1. 추진사업내용의 중복 여부 2

Ⅲ.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매우

적정

(5)

(4) (3) (2)

매우

비적정

(1)

1.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2

IV. '99년 평가결과의 반영정도 (6)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1. 평가등급 4

 2. 평가결과의 사업반영 및 개선정도 2

총    계 (20)

특기사항



연구기관지원사업

산업기술연구기관(계속사업용)

(사업명 :                         )

심의항목/세부심의항목
가중치

(A)
심의척도(B)

점수

(A×B)

Ⅰ. 사업의 타당성 (10)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매우

불량

(1)

1.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3

   - 사업목표의 조정정도

   - 사업내용의 조정정도

2. 기관임무와의 부합성 2

3. 사업의 성과 5

   - 당해연도 목표의 달성가능성

   - 과학기술적 성과

     (논문,특허,과학기술인력양성 등)

   - 사회경제적 성과

     (고용증대, 기술 및 산업기반조성 

성과, 산학협력 증대 등)

   - 전문화 특성화 성과

Ⅱ. 사업의 중복여부 (3)

매우

낮음

(5)

낮음

(4)

보통

(3)

높음

(2)

매우

높음

(1)

1. 추진사업내용의 중복 여부 3

Ⅲ.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3)

매우

적정

(5)

(4) (3) (2)

매우

비적정

(1)

1.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3

IV. '99년 평가결과의 반영정도 (4)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1. 평가등급 2

 2. 평가결과의 사업반영 및 개선정도 2

총    계 (20)

특기사항



2. 정성적 심의의견서 양식

(기초 및 미래원천, 산업기술, 연구기반조성사업 공통)

<신규사업용>

□ 사업명 :                             

1. 사업의 타당성



2. 사업의 중복여부

3.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4.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 예산심의시 고려해야 할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기술해 주십시오.

책임검토의원 :

위   원   장 :

           (서명)

           (서명)



<계속사업용>

□ 사업명 :                             

1. 사업의 타당성



2. 사업의 중복여부

3.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4.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5.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 예산심의시 고려해야 할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기술해 주십시오.

책임검토의원 :

위   원   장 :

               (서명)

               (서명)



(연구기관지원사업용 <계속사업용>)

□ 사업명 :                             

1. 사업의 타당성

2. 사업의 중복여부



3.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4. '99년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반영정도

5.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 의견

6.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 예산심의시 고려해야 할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기술해 주십시오.

책임검토의원 :                 (서명)

위   원   장 :                 (서명)



〈첨부 3〉



① 기초 공공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19명)

□ 위 원 장: 오 세 화(한국화학(연) 책임연구원)

검토위원회 성   명 현  직  책 추천부처 전   공

기

초

미

래

원

천

(5명)

오 세 정 서울대학교 교수 교  육  부 물 리 학

이 호 용 동국대학교 교수 재정경제부 기계공학

이 세 경 표준(연) 선임연구부장 과학기술부 물 리 학

전 병 호 육군사관학교 교수 행정자치부 토목공학

최 경 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기획예산처 경 제 학

공

공

기

술

(7명)

백 용 성 (주)스피드칩 대표이사 중소기업청 통신공학

이 희 각 육군사관학교 교수 국  방  부 기계공학

조 연 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팀장 건설교통부 전    기

주 승 기 서울대학교 교수 산업자원부 재    료

최 양 희 서울대학교 교수 정보통신부 컴 퓨 터

황 우 석
서울대학교 

수의과학대 부학장
농  림  부 수 의 학

허 형 택 해양(연) 연구위원 해양수산부 해 양 학

복

지

기

술

(6명)

나 기 환 해양환경산업기술 대표이사 해양수산부 해 양 학

박 효 근 서울대학교 교수 농촌진흥청 원 예 학

손 명 세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 보건복지부 의    학

신 광 순 서울수의대 교수 식  약  청 식품위생

조 민 수 KORDIC 선임연구원 기  상  청 기 상 학

한 상 욱 아태환경경영연구원 원장 환  경  부 약    학



②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13명)

□ 위 원 장: 박 병 권(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검토위원회 성   명 현   직   책 추천부처 전   공

중

장

기

산

업

기

술

(6명)

김 원 배 동아제약연구소 소장
식품의약품

안전청
미생물학

박 석 지
ETRI정보통신기술경영

연구소 소장
정보통신부 산업공학

염 병 호 신우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환 경 부 산업공학

이 석 한 삼성종합기술원 전무 국무조정실 전    기

이 태 식 한양대학교 교수 건설교통부 토목공학

한 민 구 서울대학교 교수 과학기술부 전기공학

단

기

산

업

기

술

(6명)

윤 희 진 다비육종(주) 대표이사 농  림  부 축 산 학

이 재 의 아주대학교 교수 중소기업청 응용과학

이 홍 금 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해양수산부 미생물학

장 창 익 게임ceo club 회장 문화관광부
컴퓨터

그래픽스

우 창 화
산업기술평가원 

기술확산본부장
산업자원부 산업공학

차 창 룡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보건복지부 미생물학



③ 연구기반조성사업 심의위원회 (20명)

□ 위 원 장: 박 원 훈(전 KIST 원장)

검토위원회 성   명 현   직   책 추천부처 전   공

인

력

양

성

/

국

제

협

력

(5명)

김 의 경 경상대학교 교수 산  림  청 농   학

박 영 준 서울대학교 교수 교  육  부 전기공학

이 형 우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국무조정실 행 정 학

최 찬 식 한국방재협회 부회장 행정자치부 농공학과

한 징 택 서강대학교 교수 - 세포생물학

환

경

조

성

(14명)

김 동 현 게임종합지원센터(재) 소장 문화관광부 환경공학

김 상 국 경희대학교 교수 재정경제부 경 영 학

조 희 찬 서울대학교 교수 과학기술부 자원공학

김 현 기 수원대학교 전기전자과 교수 중소기업청 전기공학

류 찬 수 조선대학교 과학교육학부 교수 기  상  청 대기과학

박 권 우 고려대학교 교수 농  림  부 원 예 학

석 영 철 산업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 산업자원부 경 제 학

백 의 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경영연구부장
정보통신부 경  영 학

오 병 두 LG종합기술원 연구위원 국  방  부 물 리 학

이 동 호 서울대학교 교수 건설교통부 기계공학

이 종 욱 유한양행중앙연구소 소장 보건복지부 약   학

최 연 혜 철도대학교 교수 철  도  청 경 영 학

홍 은 희 북방농업연구소 농촌진흥청 육    종

한 화 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환  경  부 환경공학



④ 연구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24명)

□ 위 원 장: 김 복 규(계명대학교 교수)

검토위원회 성  명 현   직   책 추천부처 전   공

국

공

립

기

관

(7명)

강 인 식 서울대학교 교수 기  상  청 대기과학

노 재 선 서울대학교 교수 농촌진흥청 농경제학

김 일 순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연구소장 보건복지부 의   학

이 종 영 한국합판보드협회(사) 산  림  청 임산가공

정 명 희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식품의약

안전청
의   학

조 원 철 연세대학교 교수 행정자치부 토목공학

홍 성 완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건설교통부 토   질

기

초

기

술

(5명)

김 광 수 목포해양대학교 조교수 교  육  부 환경공학

김 광 호 건국대학교 교수 농촌진흥청 직물육종

양 현 옥 아산생명공학(연) 선임연구원 - 약    학

이 제 호 성균관대학교 의대 교수 국무조정실 의    학

정 기 환 농림기술센터 기획평가실장 농  림  부 농업경제학

산

업

기

술

(5명)

김 영 우 국방과학연구소 기술협력팀장 국  방  부 재료공학

이 병 택 전남대학교 교수 교  육  부 재료공학

이 진 호 연세대학교 교수 중소기업청 기계공학

태 성 길 기술거래소 기계소재 팀장 산업자원부 기계공학

한    희 국방(연) 무기체계평가실장 국  방  부 산업공학

공

공

기

술

(6명)

노    섬 제주대학교 교수 해양수산부 수산생물

신 동 천 연세대학교 교수 환  경  부 환경보건학

김 영 창 우진산전(주) 회장 철  도  청 전기공학

이 성 희 용마엔지니어링(주) 회장 국무조정실 토    목

윤 충 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보통신부 경 제 학

장 순 흥 과학기술원 교수 과학기술부 핵 공 학



〈첨부 4〉



대상사업별 우선순위 설정 결과 (부처별)

(단위 :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요구액

증감 우 선
순위금액 비율

건설

교통부

21세기프론티어(수자원확보) 0 10,000 10,000 신규 C

21세기프론티어(신공간창조) 0 8,300 8,300 신규 D

건설교통기술혁신 5,675 22,000 16,325 288% B

경량전철기술개발 2,600 10,000 7,400 285% C

고속철도연구개발(G7) 11,000 28,732 17,732 161% B

도시철도표준화연구개발 5,375 5,900 525 10% C

물류분야연구 200 300 100 50% C

첨단도로교통체계연구개발 18,000 42,350 24,350 135% C

산학연공동연구 8,000 16,000 8,000 100% C

건설교통부 합계(9개 사업) 50,850 143,582 92,732 182%

과학

기술부

우주기술개발사업(핵심전략) 50,601 105,503 54,902 108% B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 29,200 32,200 3,000 10% C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기금) 99,100 113,200 14,100 14% C

목적기초연구사업 70,500 84,850 14,350 20% A

원자력기초연구사업(기금) 2,500 2,500 0 0% E

창의적연구진흥사업 27,500 32,500 5,000 18% C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50,000 100,000 50,000 100% B

국책연구개발사업(핵심전략) 12,800 14,500 1,700 13% D

민군겸용기술사업(핵심전략) 23,300 21,300 (2,000) -9% D

선도기술개발사업 71,140 67,460 (3,680) -5% C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핵심전략) 77,199 77,479 280 0% C

원자력병원 기관고유사업 등 5,000 11,842 6,842 137% C

원자력안전기술원 기관고유사업 등 4,847 8,895 4,048 84% C

원자력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 17,581 32,191 14,610 83% B

고등과학원 기관고유사업 등 1,779 2,555 776 44% D

과학기술원 기관고유사업 등 12,759 28,256 15,497 121% A

과학재단 기관고유사업 등 22,167 32,246 10,079 45% B

광주과학기술원 기관고유사업 등 6,529 14,510 7,981 122% C

국제공동연구사업(국제화사업) 8,200 11,910 3,710 45% B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1,760 2,150 390 22% D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국제화사업) 11,037 13,380 2,343 21% C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 0 10,000 10,000 신규 D

국가지정연구실사업 75,000 130,000 55,000 73% B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14,623 17,000 2,377 16% C

연구기반구축사업 10,900 14,400 3,500 32% C

연구성과지원사업 12,200 19,000 6,800 56% C

우수연구센터육성(SRC/ERC) 44,300 62,100 17,800 40% A

원자력국제공동연구사업 800 800 0 0% C

원자력연구개발실용화사업(기금) 7,000 7,000 0 0% E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기금) 8,000 8,000 0 0% E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0 20,000 20,000 신규 C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RRC) 18,500 25,400 6,900 37% C

특성화장려사업 8,000 8,000 0 0% C

과학기술부 합계(33개 사업) 804,822 1,131,127 326,305 41%



부처명 사업명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요구액

증감 우선
순위금액 비율

교육부

공동연구과제지원(학술연구조성) 21,000 25,000 4,000 19% B

대학원의연구력강화(학술연구조성) 49,500 49,500 0 0% C

우수연구자지원(학술연구조성) 16,300 21,200 4,900 30% B

우수학술단체지원(학술연구조성) 3,000 3,500 500 17% D

한국학술진흥재단 기관고유사업 5,191 5,859 668 13% C

대학원 연구중심대학육성 200,000 200,000 0 0% B

신진연구인력장려금지원 980 1,078 98 10% C

Post-doc 지원 8,000 8,000 0 0% A

국제백신연구소 4,740 22,465 17,725 374% B

산학협동촉진지원(보조) 2,000 5,070 3,070 154% D

이공계연구소기자재첨단화지원 12,000 17,000 5,000 42% B

전국단위연구소운영 2,987 2,987 0 0% D

전문대학우수산업연구소지원 2,400 2,800 400 17% D

교육부 합계(13개 사업) 328,098 364,459 36,361 11%

국무

조정실

건설기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 2,235 11,160 8,925 399% C

산업기술정보원 기관고유사업 등 7,390 10,904 3,514 48% E

에너지기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 9,647 13,361 3,714 38% A

연구개발정보센터 기관고유사업 등 20,645 37,787 17,142 83% D

자원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 10,310 17,374 7,064 69% C

철도기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 977 7,207 6,230 638% D

표준과학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 20,899 36,110 15,211 73% B

한국해양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 13,700 23,030 9,330 68% C

항공우주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 12,044 17,020 4,976 41% B

과학기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 32,056 70,275 38,219 119% D

기초과학지원(연) 기관고유사업 등 23,685 46,150 22,465 95% C

생명공학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 8,032 21,044 13,012 162% E

천문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 3,393 8,610 5,217 154% B

기계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 6,983 17,233 10,250 147% A

생산기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 9,169 21,262 12,093 132% B

전기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 7,914 18,674 10,760 136% C

전자통신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 2,901 16,237 13,336 460% C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 2,337 6,719 4,382 188% D

한의학연구원 기관고유사업 등 3,165 7,519 4,354 138% E

화학연구소 기관고유사업 등 9,530 22,283 12,753 134% C

국무조정실 합계(20개 사업) 207,012 429,959 222,947 108%

국방부
민군겸용기술사업(국방과학연구소) 7,799 8,000 201 3% B

기초연구/특화센터(국방과학연구소) 5,381 5,375 (6) 0% C

국방부 합계(2개 사업) 13,180 13,375 195 1%



부처명 사업명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요구

액

증감 우선
순위금액 비율

기상청

방재연구사업 0 5,000 5,000 신규 C

지방기상청 특화연구 0 2,004 2,004 신규 E

기상연구 3,210 11,615 8,405 262% B

산업기상서비스확충 및 수요창출 0 2,500 2,500 신규 B

기상청 합계(4개 사업) 3,210 21,119 17,909 558%

농림부

농촌생산기반연구 2,320 2,854 534 23% C

동물검역기술강화연구 2,801 2,801 0 0% B

농림기술개발 31,471 47,000 15,529 49% A

농산물명품개발 1,500 2,000 500 33% E

수의과학검역원-동물질병연구- 5,380 6,172 792 15% C

농림부 합계(5개 사업) 43,472 60,827 17,355 40%

농촌
진흥청

농업기술공동연구 18,408 27,755 9,347 51% A

고령지시험장 시험 연구사업 등 2,681 4,196 1,515 57% C

농업과학기술원 시험연구사업 등 17,779 23,720 5,941 33% A

농업기계화연구소 시험연구사업 등 5,535 8,292 2,757 50% C

농촌생활연구소 시험 연구사업 등 1,385 1,662 277 20% D

영남농업시험장 시험 연구사업 등 5,841 6,702 861 15% D

원예연구소 시험 연구사업 등 15,401 19,438 4,037 26% B

작물시험장 시험 연구사업 등 8,851 11,821 2,970 34% B

제주농업시험장 시험 연구사업 등 4,928 6,021 1,093 22% D

축산기술연구소 시험 연구사업 등 20,199 24,166 3,967 20% C

호남농업시험장 시험 연구사업 등 6,237 7,168 931 15% C

농촌진흥청(11개 사업) 107,245 140,941 33,696 31%

문화
관광부

게임기술연구개발지원 480 3,000 2,520 525% C

문화관광부(1개 사업) 480 3,000 2,520 525%

보건
복지부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0 12,000 12,000 신규 C

보건의료기술진흥지원 39,800 65,500 25,700 65% A

보건의료연구활성화사업 0 2,000 2,000 신규 E

세균 및 바이러스 질환 관리 1,214 5,634 4,420 364% B

신약개발지원 9,000 15,000 6,000 67% D

암퇴치연구사업 1,500 1,500 0 0% C

천연물 신약연구개발지원 0 10,000 10,000 신규 C

특수질환관리 1,840 8,321 6,481 352% C

한방치료기술개발 2,500 5,500 3,000 120% D

국립보건원 기본사업 등 588 655 67 11% D

보건복지부 합계(10개 사업) 56,442 126,110 69,668 123%



부처명 사업명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요구액

증감 우선
순위금액 비율

산림청

특정연구개발출연 200 550 350 175% D

임업연구원 임업시험연구 등 11010 14562 3,552 32% A

다목적산림경영단지 200 447 247 124% D

산림청 합계(3개 사업) 11410 15559 4,149 36%

산업
자원부

대체에너지(에너지기술개발) 11,061 27,547 16,486 149% D

에너지절약(에너지기술개발) 21,421 21,421 0 0% D

자원기술개발(에너지기술개발) 8,508 7,000 (1,508) -18% D

청정에너지(에너지기술개발) 7,044 7,044 0 0% B

항공우주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18,000 32,000 14,000 78% A

공통핵심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86,000 93,400 7,400 9% B

부품소재기술개발(부품소재산업육성) 0 130,000 130,000 신규 A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11,100 20,000 8,900 80% C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0 10,000 10,000 신규 D

청정생산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30,000 40,000 10,000 33% B

표준화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3,000 7,000 4,000 133% C

민군겸용기술사업(산업기술개발) 7,500 10,000 2,500 33% E

선도기술개발 50,700 33,900 (16,800) -33% C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93,500 78,500 (15,000) -16% B

차세대신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20,000 34,000 14,000 70% C

요업기술원 일반사업비 등 1,293 2,048 755 58% E

국제공동연구개발(산업기술개발) 6,000 6,400 400 7% A

부품연구원지원(산업기술개발) 9,300 9,300 0 0% C

산학연공동연구(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2,012 69,000 26,988 64% C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보조) 5,040 15,160 10,120 201% D

신기술보육사업(기술연구집단화) 24,000 30,000 6,000 25% A

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부품소재산업육성) 0 56,600 56,600 신규 A

지역기술혁신센터(기술연구집단화) 20,000 30,000 10,000 50% C

지역특화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22,000 22,000 0 0% E

테크노파크조성사업(기술연구집단화) 15,000 45,000 30,000 200% A

하부구조확충사업(에너지기술개발) 1,353 1,973 620 46% C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보조) 13,897 18,293 4,396 32% E

화학물질안정성평가센터건설 7,652 23,228 15,576 204% C

산업자원부 합계(28개 사업) 535,381 880,814 345,433 65%



부처
명 사업명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요구액

증감 우선
순위금액 비율

식의

약청

남용약물관리사업 200 500 300 150% D

백신 등 생물학제제 안전성강화 0 7,000 7,000 신규 C

보건연구 5,521 4,987 (534) -10% C

유전자재조합품 안전성연구 500 2,000 1,500 300% C

조직공학적 의료기기의 안정성 평가사업 0 2,000 2,000 신규 E

한약재품질관리사업 0 1,005 1,005 신규 B

화장품안전성관리사업 0 4,500 4,500 신규 D

HACCP일반모델개발사업 0 500 500 신규 B

독성연구소 시험 연구사업 등 4,845 7,312 2,467 51% C

식품의약청 합계(9개 사업) 11,066 29,804 18,738 169%

정보

통신부

표준화사업(기금) 18,000 18,300 300 2% C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기금) 30,000 33,000 3,000 10% C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기금) 10,000 11,000 1,000 10% C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기금) 157,000 211,500 54,500 35% A

전파연구소 전파연구사업 321 848 527 164% E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기금) 69,000 69,000 0 0% C

전파연구장비시설구축 3,085 4,903 1,818 59% C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기금) 46,000 52,000 6,000 13% D

정보통신부 합계(8개 사업) 333,406 400,551 67,145 20%

중소

기업청

미래신기술창조기업육성 0 2,000 2,000 신규 D

산학연공동기술개발 21,000 35,000 14,000 67% B

중소 대기업기술협력지원 0 20,000 20,000 신규 E

중소기업기술이전지원 0 11,500 11,500 신규 C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60,000 90,000 30,000 50% C

중소기업청 합계(5개 사업) 81,000 158,500 77,500 96%

철도청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 0 8,500 8,500 신규 A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1,017 8,078 7,061 694% B

철도청 합계(2개 사업) 1,017 16,578 15,561 1530%



부처명 사업명 2000년
예산

2001년
예산요구액

증감 우선
순위금액 비율

해양

수산부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 12,652 26,050 13,398 106% A

항만발전기술연구 3,100 6,900 3,800 123% C

해상안전연구개발 650 1,150 500 77% D

해양환경보전연구개발 4,732 6,500 1,768 37% C

해운물류효율화연구개발 300 200 (100) -33% E

특정수산기술개발 4,762 6,229 1,467 31% B

국립수산진흥원 시험연구사업 등 13,884 24,276 10,392 75% B

해양수산부 합계(7개 사업) 40,080 71,305 31,225 78%

행정

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시험연구사업 등 996 1,304 308 31% C

행정자치부 합계(1개) 996 1,304 308 31%

환경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환경부) 0 10,000 10,000 신규 B

자동차저공해기술개발 1,500 4,500 3,000 200% D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0 100,000 100,000 신규 A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10,000 13,000 3,000 30% C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선도기술 10,000 10,000 0 0% C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연구사업 등 5,433 21,529 16,096 296% C

종합환경연구단지조성 24,296 20,338 (3,958) -16% C

지역환경기술센타운영 1,500 4,800 3,300 220% B

환경부 합계(8개 사업) 52,729 184,167 131,438 249%

총  합   계 2,681,896 4,193,081 1,511,185 56%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 종합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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